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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최근 사회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

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교연구가 OECD 국가들 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이다. 물론 아시아지역 국가

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표준화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

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지역 국가

에서 복지정책의 빠른 확장은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그리 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복지레짐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특징

짓는 경향 중 하나인 <고용에 대한 중시> 또는 <고용‧복지 연계에 대한 중

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가 <고용‧복지 연계>를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공통점 중 하나로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

우 핵심적인 연구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

한 연구는 일반론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동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고용‧복지 연계>가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으

며, 각국의 정치‧경제‧사회구조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전체 사회보장제도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이

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비교연구는 매우 실험적인 연구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이 문

제에 대한 관심정도가 상이하며,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형태 또한 상이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각국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어

떠하며,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부터 재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관련 전문

가들이 모여 각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 및 고용‧복지 연계정책 등에 

대해 많은 저술을 발표했던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

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원내의 김태완 연구위원과 임완섭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전문

가로는 일본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의 고이시 교수 그리고 중국 화북전력

대학의 요건평 교수와 인민대학의 김병철 교수가 참여하였다. 실험적인 

비교연구임에도 기꺼이 집필을 승낙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해서 좋은 검토의견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과 이현주 연구위원, 성균관대학의 홍경준 교수, 한국노

동연구원의 황덕순 선임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그 밖에도 일본과 중

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동향에 대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주신 양국의 전

문가와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가 향후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복지정책 비교연구를 위한 값진 

자료로 활용되고, 한‧중‧일 3국 연구자들의 지속적 공동연구를 활성화하

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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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ork and Welfare Reconciliation Policies in Korea, 
Japan and China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work/welfare reconcilia-

tion policies(WWRP) in Korea, Japan and China, discussing how 

changes in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since 1990’s 

have led to reforms their social protection system.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making and transition of WWRP in three 

east-asian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Compared to the situation in the late 1990s, tensions and 

pressure triggered by rapid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these countries are much more challenging. Japan, plunged in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and population ageing, has in-

tense aspirations for economic recovery and social stabilization. 

In China, owing to a fragmented social security system in a ru-

ral–urban divided society, some of the rural migrants flooding 

the cities are often plunged to a trap of poverty, unemploy-

ment, and unequal treatment. Consequently, the Chinese gov-

ernment has initiate a reform of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surance Act in 2010) an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in 

deprived areas since the late 2000s. In Korea, reform of social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were not the main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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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overnment, even in the situation of repeated economic 

crises and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no matter 

how much pain it may involve, reform is what Korea needs in 

its social protection system.

These countries are in the midst of a historic transform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nitiate also the massive reform of 

social protection and tax systems in 2012. This reform focuses 

on social protection financing by increasing added-value tax, 

and support for the poor and the socially vulnerable. For 

China, it is time to make efforts to reduce its regional disparity 

and to improve social protec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economic growth. Having been hit hard by a series of econom-

ic downturns since the last 1990s, Korea is in the face of chal-

lenges concerning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redistribution.

In the time of glob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and ageing, 

maintaining the present growth momentum will require an al-

ternative paradigm of growth and re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o create 

more decent jobs, include unprotected groups (the poor and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insurance, and to protect more 

deprived or poor famili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work/welfare reconciliation strategies" to cope with the in-

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We can easily find the emergence and increase of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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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in these countries since 1990’s. The working poor may be 

unemployed or low-wage workers who are excluded from labo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They will be mainly 

homeless in Japan, migrant workers in China, and temporary 

workers in Korea, etc. Continued the study on working poor in 

our countries, we have tried to analyse and to compare the sit-

uation of working poor and the work/welfare reconcili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Although they are very different in the political system, eco-

nomic development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we could find 

something in common : the prevailing position of economic 

growth and work in the WWRP. It means that the WWRP in 

east-asian countries was introduced and developed with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protection policies for depriv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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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정작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복지보다 고용을 중시하

는 경향, 또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룬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본 연

구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그 역사적 형성과 최근 개편동

향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연구자들이 고용‧복지 연계정책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각국의 근로빈곤층 문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소득분배구

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복지정책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을 아우르

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이 최근 증

가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

으며,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국가의 향후 진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질문, ‘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은 근로빈

곤층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공부조제도와 연계된 근로

연계복지는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최근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실증분석, 인터뷰 등

의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와 접근방법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란 매우 구체적인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가 취약

하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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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를 통해 논의기반을 다져야 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한‧중‧일 3국을 포함해서 복지레짐의 성격을 유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중‧일이 서로 다른 

복지레짐에 속하는지, 같은 복지레짐에 속하는 국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당부분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어떻게 구축하

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한‧중‧일 3국의 성장

전략이 갖는 유사성이 각국의 복지정책의 형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화 과정에서 복지제도를 확충하

는 노력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마도 중국 또한 고도성장의 경험이 강한 국민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

고, 이것이 복지확장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개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

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한‧중‧
일 3국은 제도화의 정도와 무관하게 내용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복지급여 

수급을 통제하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빈곤층 수급자가 증

가하게 될 개연성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 

중 복지급여 수급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만 서구 복지국

가 또한 복지수급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그

리 길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과 근로빈곤층의 복지의식은 제반 환경변

화와 맞물려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어, 복지급여 

수급을 억제하게 만드는 기능이 강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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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

후 16년간 서구 복지국가의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수입하는데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옷에 몸을 맞추는 것과 유사한 시도가 된다는 점이다.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순수하게 각국의 정책경험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신선한 

교훈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은 하나

의 복지레짐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20세기의 성장전략과 중산층 육성전략 그리고 저복지 전

략이라는 맥락에서 서로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향

후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한‧중‧일 3국이 서로에게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와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연

구과정에서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실험과 그에 대한 학문

적 분석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근로빈곤층에게 복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실험은 일본과 중국에서 한결같이 표

출되는 정책방향이었다. 따라서 한‧중‧일 복지정책 및 고용․복지 연계정책

에 대한 연구에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순수한 학문적 연

구를 활성화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급하게 다른 나라의 정책을 재단하기에는 아직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 또는 아시아지역 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지금까지 서구 복지국가 또는 OECD국가들에 집중했던 연구를 아시

아 지역 국가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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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그 역사적 형성과 최근 

개편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중‧일 3국

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지만, 정작 동

아시아 복지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복지보다 고용을 중시하는 경향, 또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룬 연구결과는 많지 않았다. 하물며 이를 비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중‧
일 3국의 연구자들이 고용‧복지 연계정책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각국의 근로빈곤층 문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복지정책 차원에 머

무를 수 없다.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이 최근 증가하는 근

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국가가 향

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한‧중‧일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각국의 연구 성과

를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까지 한국의 복지정책 연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광받는 연구

주제는 아니었다. 연구의 전제가 되는 정보부족도 원인이었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복지정책이 1990년대 이후에야 빠르게 확충되어 왔

다는 점에서 비교연구 자체가 힘들었던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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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

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서구 복지국가나 OECD국

가와의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더욱이 서구의 다양한 복지실험은 

후발 복지국가들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서구 복지정

책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지역 국가들

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이들 국가는 재분배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 속

에서 산업과 노동 그리고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통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

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중‧일 3국의 최근 복지개혁이

야말로 서로에게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중‧일 3국을 하나의 복지레짐(welfare regime)으로 범주

화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복지모델이나 발전주

의 복지모델, 가족주의 복지모델 또는 유교주의 복지모델 등으로 표현하

는 것이다. 이 모델들은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공적 재분배보다 사

적 재분배를 중시하며, 시민사회보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력이 강하

고, 복지급여를 받기보다 노동을 통해 자립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한‧중‧일 3국 모두 이러한 성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

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동아시아 국가에 고유

한 것이 아니라 저발전국가 또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급한 범주화에 앞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는 대목이다.

한‧중‧일 3국의 복지정책 비교와 관련해서는 설사 외형적 유사점이 존

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질동상(異質同像)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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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사실 한‧중‧일 3국의 복지정책은 매우 상이했던 20세기의 정치․경
제․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로 정책경

험을 공유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발전단계

와 사회지출수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자

체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분단과 권위주의를 경험한 

한국, 장기간 자민당이 집권해 왔던 일본,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중국은 20세기 매우 상이한 경험을 해 왔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산

업구조와 고용구조 그리고 소득분배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그리

고 한‧중‧일 3국의 문화 또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는 한‧중‧일 3국 간

의 차이가 서구의 세 가지 복지레짐 간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갖는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체제 속에서 형성된 각국의 복지정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는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20세기의 다른 역사적 체험을 경험하면서도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이 

왜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유용

할 수 있다(武川正吾, 2009) ; 1) 국내요인에 의한 복지국가의 이륙시기 

(수렴설), 2) 국제환경에 의한 복지국가 형성 조건(국제환경), 3) 복지국가

의 경로의존성(경로의존설)이 그것이다. 이 주장은 한‧중‧일 3국의 복지국

가를 비교하는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각각의 요인

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각 요인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

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향후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각국이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한‧중‧일 연구자들이 향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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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고용․복지 연계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의 특정한 결합방식을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새로운 정책조합을 

지칭한다. 내용적으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를 억제하고 

탈빈곤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즉 고용보호제도(EPL)와 최저임금제, 사

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등을 아우르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고용․
복지 연계는 공공부조제도 수급자의 취업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

(workfare)를 지칭한다. 내용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

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로 구성되며, 공공부조제

도, 취업지원제도(ALMP), 근로인센티브제도(work incentives) 등을 아

우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넓은 의미로, <근로

연계복지정책>은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중‧일 3국의 <고용‧
복지 연계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1)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

(Working Poor)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2)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은 근로빈곤층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공공부조제도와 

연계된 근로연계복지는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4) 최근 고용‧복지 연

계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근로빈곤층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

표한 한‧중‧일 3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해서는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의 고이시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일본의 고용․
복지 연계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최근 정책동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

과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의 탈산업화 과정과 근로빈곤 문제의 형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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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굴곡 있는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해서는 화북전력대

학교의 요건평 교수와 중국인민대학교의 김병철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

다. 이 글은 중국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특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고용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다룬 보기 드문 연구결과로 판단된

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변화에 대해 매우 자세한 정

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동안 한중일 3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복지정

책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

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각국 내부의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중‧
일 3국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했던 근로빈

곤층 문제와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각국 전문가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분

야 중 하나이다.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진단하고,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특

징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동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국 연

구진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거나, 한 국가

의 복지정책이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이 연구

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아시아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첫 번째 단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일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교연구의 전제

가 되는 학문적 소통 자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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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1) 문헌연구, 2) 실증분석, 3) 인터

뷰 등이 그것이다. 

먼저 이 연구의 핵심 주제와 관련한 문헌분석을 전제하고 있다. 일차적

으로 <고용‧복지 연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협

의의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policies)이나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ies)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를 좀 더 광의로 표현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 범위를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으로 동아시아 복지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이다. 지

금까지 자주 회자되었던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레짐 유형론만으로 한‧중‧일 

비교연구에 필요한 분석틀을 갖추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 점에서 한‧중‧일 

3국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 한‧중‧일 3국의 정책실태와 국민의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차 자

료 및 이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각국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실

태와 관련해서 그러하며, 산업화 및 탈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해서도 각국의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

다. 물론 한‧중‧일 3국의 경제․사회문제, 정책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점에서 각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나 국제기

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일 3국 국민들의 복

지의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ISSP에서 제공하는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

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각국의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연구진이 2013년 4월~6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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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인

터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연구

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후생노동성, 도쿄시, 오사카시 등의 정책결

정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개편 및 근로

빈곤층 지원정책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중국

의 경우에는 주요 대학의 공공부조제도 연구자들과의 인터뷰 및 사회과

학원이나 총공회 등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직ㆍ간접의 관계를 갖는 담

당자들과의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제3절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한‧중‧일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즉 <재분배보다 

노동을 중시하는 문화와 정책>이라는 진단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고용‧복
지 연계정책>의 상관성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비교연구>를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근로빈곤층의 증

가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로 복지레짐이 다르다 하더라

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는 각 복지레짐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어 동아시아 복

지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시아 복지국

가 비교연구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끝으로 한‧중‧일 3

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비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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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한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전체 고

용정책, 사회보험정책, 공공부조정책과의 관련성 하에서 한국의 근로빈

곤층 지원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2013년 공

공부조제도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

서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또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4장은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산업화와 탈산업화 과정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이중구조 등에 대한 진단은 한‧중‧일 3국에 대한 비교연구에 중요한 시사

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 정책동향에 대

해서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도입,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에서 나타난 정책변화, 근

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의 변화, 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

고 있다.

제5장은 중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은 전반부

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최근 변화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반부는 근로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어, 중국의 사회정책에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갖고 구축 또는 개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근로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농민공 문제나 고학력 청년층 문제와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현재의 공공부조제도는 근

로빈곤층 지원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은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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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어떠

한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 최저임

금제 등 고용정책과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공공부조제도 등과의 관계에서 

각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발생하는 거대한 환경변화와 그것에 

조응하는 각 정책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중요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왜 한‧중‧일 3국이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상이한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

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서구의 복지레짐과 동아시아 복지레짐

제3절 한‧중‧일 3국의 복지레짐 비교분석





제1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현대 사회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적 위험

이 실업,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문제가 중심이었으며, 서구 선진국의 복

지국가들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빈곤의 위

험은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위험과 빈곤의 문제(=신빈

곤)는 가족해체,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 비정규직 확대 및 청년실업

의 증가, 사적 부양체계 약화로 인한 노인의 자살 등 정신보건측면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강구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현 사회에서 신빈곤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빈곤(Working poor)

의 문제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확대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

연화를 중요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간섭

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여 왔다. 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우 이미 2

차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왔으

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대비책들이 충분히 강구되어 온 반면에 후발국

가들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책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발

생한 실업과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

산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기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가 근로빈곤의 발생과 확대라 할 수 있다.

이론적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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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을 벌어도 그 수준이 빈곤선 이

하(혹은 미만)의 생활을 영유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로빈곤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근

로빈곤자가 가장일 경우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자녀들

의 인적자본 형성 약화를 통해 빈곤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로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수급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고용

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저소득층을 돕기 위

한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 등)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내용과 그 수급범

위 등에서 한계가 있으며, 근로빈곤층을 충분히 자활시키고 탈빈곤을 유

도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종 제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노대명b, 2013). 즉 유럽 국가들의 경우 17~25세

의 청년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50~65세 

연령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과 특정제도의 수급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생애주기

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성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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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도시근로자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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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문길 외(2011), 201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들에 대한 보건복지 의식조사에서도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한국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완 외, 2013).

위와 같은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연계를 

최근에는 고용‧복지  혹은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고용‧
복지 정책은 유럽복지개혁과정속에서 대두된 것으로 고용‧복지에 대한 다

른 표현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스웨덴), 

워크페어(Workfare, 미국),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to- Work, 영

국)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김수원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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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1)> <전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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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향후 필요한 사회정책부문)

(단위: %)

   주: 1) 일반국민은 강화해야 할 분야 1순위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전문가는 각 정책 분야의 강화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으로 ‘매우 동의, 동의’를 포함함.
자료: 김태완 외(2012),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복지 또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라는 의미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응방식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노동시

장 중심의 정책속에서 저소득층 또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함께 가미된 정책들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들이 노

동시장 정책과 연계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들이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제도들이 갖추어지고 생계지원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빈곤 현상은 노동시장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으며, 현

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지원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에 사회복지적 측면이 함께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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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신빈곤계층을 위한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하고 국가적 생

산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복지  연계의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취업자 또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

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

간 취업알선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 정책과 사업

들에서는 빈곤계층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

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고용‧복지  정책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효과를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에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5년 하르츠 개혁(Hartz Ⅳ)에서는 소득보장제도와 더불어 취업

지원제도를 함께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프랑스는 2009년 활동

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 RSA)을 통해 독일과 같이 소득

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촉진급여를 함께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

들을 경주하였다. 최근 보수당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복지개혁 

역시 기존 여러 종류의 급여를 근로연계와 연동되도록 하는 Universal 

Credit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복지 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유럽국가들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진행과정을 보

면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소득보장)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함

께 연계되어 제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전후에도 

일정수준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는 점이다(노대명a, 2013).

한국의 경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자활제도속에서 소득과 

고용이 함께 연계되고 있었지만 동 제도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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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속에서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등 소득과 고용을 제공하는 서로 다른 부처가 연계보다는 별도의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상자의 특성보다는 제도적 측면을 우선시 하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2절 서구의 복지레짐과 동아시아 복지레짐

세계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을 겪은 유럽국가들은 전후복구사업에 주력

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구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제시 등을 목표로 복지국가 건설을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노

동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국유화 정책과 더불어 베버리지

에 의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

다1). 동시에 스웨덴은 사민당 정권하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며 이

를 바탕으로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고 역시 복지국가의 길로 나서

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들어 나타난 유럽국가들의 사회보장 확충과

정을 지켜보며 여러 학자들은 복지국가의 기원, 유형 분류 등을 위한 연

구들을 시작하였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대표적으

로 윌렌스키와 로보의 2구분법(제도적 사회복지와 잔여적 사회복지), 티

1) 2차세계대전 직후 진행된 영국 선거에서 노동당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 1883-1967, 노동당당수로 영국 총리(1945-1951)를 역임)는 당시 보수당 당수
이며 전쟁영웅이기도 한 체어칠 수상을 이기고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노
동당의 애틀리 정부는 2차대전이후 사회적 혼란과 비전제시를 위해, 국민에게 절약을 호
소하고 영국은행, 철도, 석탄, 가스, 전신전화 등 주요한 기간산업에 대해 국유화 추진하
였으며, 사회보장제도(1946년)를 도입하면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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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머스(Titmuss)의 3구분법(잔여적 모형, 산업적 업적과 수행능력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퍼니스 틸톤의 3구분법(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

가, 사회복지국가),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 및 계층화 이론은 통한 

복지국가 구분(보수적 모형, 자유주의적 모형, 잔여적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 유형분류를 양적 및 질적 인 방식으로 구분하

여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복지국가를 분류함에 있

어 양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제도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를 유형화하는 경우와 사회복지의 생산과 분배 및 복지제도의 질적인 차

이를 구분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기도 하고 있다(김연명, 2009). 양적 

연구로는 윌렌스키의 복지국가 유형화를 들 수 있으며, 질적 연구로는 티

트머스와 에시핑-안데르센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표 2-1〉 복지체제 구분

구분 자유주의체제 사회민주주의체제 보수주의체제

역할

가족 주변적 주변적 주변적

시장 중심적 주변적 중심적

국가 주변적 중심적 보조적

복지국가 특징

중심적 연대양식 개인주의 보편주의 친족, 조합, 국가

중심적 연대근거 시장 국가 가족

탈상품화 정도 최소 최대 높음

전형적 국가 미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자료: 박천익(2004),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재검토, 영상저널 2권 1호, 재인용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에스핑-안데르센

의 복지국가 유형화 방법이다. 연구자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개념을 통

해 기존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하였으며 복지국가 분류는 자유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및 보수주의체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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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은 서구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1960년대 일본, 1970년대 이후 한국과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

가, 1990년대 들어 중국 등은 비약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자본축적을 통

해 내부적 결속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들 아시아국가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산업발전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대해 학자들은 기존 서구 유럽중심

의 복지국가 유형화와는 다른 동아시아 복지국가(East Asian Welfare 

State)라는 명명하에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으로 구분하려는 노력들이 이

루어졌다.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되는 연구는 C. 

Jones(1993)에 의한 연구로,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

을 유교문화에 바탕을 두고, 가족적 전통,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초한 가족

적 복지국가(Oikonomic Welfare State), 유교적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라는 말을 통해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을 설명하고자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Gough(2004)의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Holiway(2005)의 생산적 복지국가(Productive Welfare 

State) 등의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복지모델의 특징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박천익, 2009). 특히 Jones(1993)는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5개국가를 기준으로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

니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 복지국가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로는 자연자원의 부족, 바다와

의 인접, 과잉인구 등을 지적하고, 긍정적 요소로 산업발전, 생활원칙, 가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에 대해 지적되는 점은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시 
가족과 젠더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에스
핑-앤더슨 역시 인정하며 1999년 새롭게 가족 및 젠더를 포함한 복지모델(탈가족화 모델
을 포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연명, 2009; 송다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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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등을 들고 있다(박천익, 2009). 동 연구가 1990년대에 수행되었으

며, 당시 이들 국가들의 산업발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에 와서 보면 국가 규모나 인

구적 측면 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간

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유교적 복지국가(김상

균‧홍경준,1997; 홍경준, 2002),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와 계층화 정

도를 기준으로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보수적 복지체제(강명세, 2002)”, 

“자유주의 복지체제(남찬섭, 2002)”,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의 

“혼합형” 혹은 “발전주의 복지체제(정무권b, 2002)” 등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있다(권순미, 2004).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들은 서구국가들과는 

다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특한 발전양상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서구복지국가들은 사회적 혁명 혹은 개혁 등을 통해 하위로부터의 

요구(프랑스)와 상위로 부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독일, 영국 등)과 

시민사회 계급의 발전을 통해 자연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목표와 정책

들이 수립되어 왔다.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보다는 위에서도부터의 필요3)와 경제적 발전에 기반한 소득 증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완전고용과 종신고용)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제

도들이 갖추어져 왔다는 점이다4).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제도 

3) 일본은 1960년대부터 보통선거에 의해 집권세력이 정권을 유지하였지만, 다당제 보다는 
보수연합인 자민당정권을 토대로 정부가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부독재에 의한 정권들이 지속되어 왔다. 대만 역시 특징적으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미국주도의 반
공연합의 형태로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반공적 이데올로기는 노동조합, 시민
사회 등 정권에 반하는 계급, 계층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국가지배체제를 구축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중국공산당에 의한 일당지배의 형태가 2차대전이후 지금까지
도 지속되고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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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복지제도들이 형성되고, 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형태에서 복지국가들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은 잔여적인 복지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별도의 동아시아 복지국가체계

가 존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보고

자 한다. 기존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들이 중국을 제외하고 연구

되어 왔다는 점에서 새롭게 중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그 영향에 대

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제 경제발전이 급

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형성이 미비하며, 그 활

용할 수 있는 통계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3국의 경제적 상황과 주요복지제도에 대한 개괄을 통해 

세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한‧중‧일 3국의 복지레짐 비교분석

김연명(2009)은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로

서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경제성

장과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지만 서구에 비해 복지제도의 발

전이 더디다는 점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기존 서구복지국가들과 구별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4)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한 것은 아니며, 개
별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 유산, 제도, 계급간 권력 균형의 특성, 정책결정자들의 능력과 
사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각국가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노사관계 
등에 의해 서로 다른 발전을 진행해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권순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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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특성이 있었느냐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

아시아 복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에스

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과 비교시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은 어느 유

형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김연명(2009)의 문제

의식과 동일한 측면에서 한‧중‧일 세 국가의 복지모델에 대한 특성이 존재

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다른 복지국가 유형과 차별화 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의 초점은 경제적 사회적 측

면으로서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빈곤 및 분배상황의 변화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적 측면

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을 통해 세국가간

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

지만 전쟁과 내부적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0~’7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에 이어 경제2위의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한국은 ‘70~’80년대 경

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발전과 세계적 경제호황(1980년대 3저시대)에 힘

입어 아시아의 4룡중에서 현재는 가장 앞서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70년대까지는 공산주의하에서 자급자족 중심적인 경제체

제에서 ’80년대 등소평 등장이후 개혁개방노선을 취하면서 빠른 경제성

장을 이루어 최근에는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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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1인당 실질GDP,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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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NBS, Historical GD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인터넷
OECD, Statistics data(일본, 한국)

유럽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호황속에서 국민들의 복지향

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즉 케인즈 및 베버리지의 정부개입 및 복지국가 

사상을 통해 새롭게 복지국가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실업, 질

병, 노령, 장애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

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이들 서구 유럽국가들과 달리 경제성

장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초기 발전단계에서 빈곤 및 분배문제에 있어

서는 경제정책에 비해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국가

들에 비해 높은 빈곤율과 낮은 사회복지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별 빈곤수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세 나라의 빈곤수준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분석한 것을 찾는 것은 어려워 우선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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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등을 통해 발표된 빈곤율 관련 자료를 통해 세 나라를 비교해 

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 빈곤(중위경상소득 50%)을 

이용한 수치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은행에서 설정한 PPP(하루 

$1.25)기준의 절대적 빈곤과 역시 절대적 방식으로 농촌의 빈곤율을 계

산한 자료들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는 1990년대이후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2000년대들어 빈곤율이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체 빈곤율에서는 일본보다는 낮게 나타

나고 있지만 실제 연령별 빈곤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66~75세 

16.6%, 76세 이상은 22.8%로 한국의 66세 이상 45.6%에 비해 매우 낮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절대적 빈곤수준에서 여전히 10%대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불평등에 대한 논쟁에서 보듯이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통해 산출하게 되면 빈곤수준이 현저

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중국의 괄목할만한 부문은 절대적 빈

곤율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69.4%에서 2009년에는 

11.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진적으로 중국도 한국, 일본

과 같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이 강구될 시

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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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 일본, 중국의 빈곤율 변화
(단위: %)

구분 한국1) 일본1) 중국

PPP2) 농촌3)

1985 - 12.5 69.4 16.2

1995 - 19.0 54.1  8.8

2000 - 23.9 35.6  -

2003  11.53) 26.9 28.4  3.1

2006 13.8 28.7 16.3  2.3

2009 14.6 32.0 11.8  4.2

   주: 1)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 빈곤으로 중위경상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2) 중국 PPP기준은 세계은행에서 산출한 하루 $1.25 이하의 절대적 빈곤율을 의미(일부 수치

는 1984년, 1999년, 2002년, 2005년)
        3) 중국 농촌빈곤율은 엥겔방식(식료품비 이용)에 의해 산출한 것임.
        4) 1인 제외 빈곤율임.
자료: OECD, Poverty data(일본)

김문길 외(2012),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ld Bank, Poverty data(중국, PPP 기준)
Wang, Yanzhong(2011), China's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since 1978,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중국, 농촌)

위와 같이 세 나라 모두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도적인 보호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 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을 GDP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경제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1980년대에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이 지나면서 OECD국가들

의 평균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경

우에는 여전히 OECD국가는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단계의 

복지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에 겨우 10%대에 도

달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세 국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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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 측면은 복지지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는 비슷하

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5년을 넘어서면서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 한국, 일본, 중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단위: %)

0

5

10

15

20

2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중국 일본 한국 OECD

자료: OECD, OECD Socx data(한국 및 일본)
Wang, Yanzhong(2011), China's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since 1978,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사회복지제도는 국민들의 실업, 질병, 노령 및 장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합 및 사회안전망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유럽국가들은 2차 대전이후 각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해 나갔으며, 향후 살펴보게 될 한국, 일본 및 중국 

역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복지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여

기서 각 국가들이 운영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어려우며, 

빈곤과 질병 및 실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 

국가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논의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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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과 실업 등으로 인해 스

스로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가 자산조사를 거쳐 정부재정을 통해 빈곤층

에 대한 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한국은 1961년 생활보호제도에서 2000

년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돕고 있으며, 일본은 전

후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역시 최저생활선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

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별도

의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 동시 적용되는 최저생

활보장제도와 농촌의 오보공양제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 

및 일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

여주고 일부 선정기준, 급여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급여방식, 

급여종류 및 전달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반면에 중

국의 경우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는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또한 농

촌에만 적용되는 오보제도, 이외에 긴급부조, 의료부조, 교육부조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재원조달과 전달체계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며,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 재원 및 전달체계가 지방정부를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농촌에 적용되는 오보제도

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업생산합작사 및 인민공사 등 기업들이 함께 운

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및 일본과 큰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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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제도명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생활보호 최저생활보장 오보제도

제도특징 전국 전국 도시‧농어촌 농어촌

보호대상
선정기준 이하 

빈곤층
선정기준 이하 

빈곤층
저소득자 및 가정

무의탁 노인, 
장애인, 고아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최저생활비
소득 및 자산
부양의무자

최저생활보장선
보호기준 부합 
(저소득 노인, 

장애인, 고아 등)

급여방식 보충급여 보충급여 보충급여 현금 및 현물

급여종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
긴급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

기타 가산제도

생활보호
(의료 및 주거는 

별도제도)

의식주, 의료
교육(5보)

재원조달 중앙과 지방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지방정부

전달체계 중앙-지방 중앙-지방 지방
농업생산합작사

인민공사

자료: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건평‧김병철(2012), 공공부조제도, 김용하 외 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의 공공부조 수급자비율은 1980년부터 큰 

변화없이 전인구 대비 약 1%이내에서 변동하고 있다. 2000년대들어 경

제악화로 인해 수급비율이 1%를 넘어서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빈곤율

에 비해 보호수급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생활보호제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대비해 

볼 경우 점진적으로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약 3% 이내에서 크게 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0년대말 들어 보호수급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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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한국, 일본의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전인구대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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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 각년도
生活保護制度硏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중국의 경우도 전체 인구가 13억명에 이르며, 최근 절대빈곤의 양상은 

벗어나고 있지만 인구대비 공공부조 수급자는 한국 및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기준으로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는 

인구 13억 가정시 5.7%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조 수급 규모에 있어 중국

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규모면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

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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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자 변화
(단위: 만 명)

구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1996   84.9 -
1997   87.9 -
1998  184.1 -
1999  265.9  265.7
2000  402.6  300.2
2001 1170.7  304.6
2002 2064.7  407.8
2003 2246.8  367.1
2004 2205.0  488.0
2005 2234.2  825.0
2006 2240.1 1593.1
2007 2272.1 3566.3
2008 2334.8 4305.5
2009 2345.6 4760.0
2010 2311.0 5228.4

자료: 요건평‧김병철(2012), 공공부조제도, 김용하 외 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세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급여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도시최저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도시민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의 10%

에 불과하며, 농촌의 경우에는 동 금액의 3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2009년 전국 4

인가구 중위 가계지출의 45.7%로 2000년대들어 거의 40% 중반에 머무

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1984년 수준균형방식의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시 일반근로자세대의 67.1%에서 1990년대는 6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들어 급여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경

제가 장기 침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생활

보호제도의 급여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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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공공부조제도 급여수준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비교기준
중위가계지출

(4인가구, 전가구)
일반근로자세대

(1인기준)

도시최저생활보장 농촌최저생활보장

평균최저생활보장/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농촌최저생활보장/ 
도시최저생활보장기준1)

1984 - 67.1 - -

1995 - 68.2 - -

2003 46.0 70.2 - -

2005 46.2 74.9 - -

2006 44.7 78.6 - -

2007 44.5 76.5 - -

2008 44.5 - - -

2009 45.7 - 10 39

   주: 1) 북경기준 
자료: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厚生勞動性(2013), 社會保障審議會 生活保護基準部會 報告書.
       요건평‧김병철(2012), 공공부조제도, 김용하 외 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만의 특징을 지닌 복

지레짐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사회복지지출, 빈곤율 및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 나

라를 모두 공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특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이다.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해 볼 경우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는 세국가 

모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를 통한 과실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 복지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세국가 모두 국가중심의 잔여적 

복지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발전단계에 있어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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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을 크게 증가시켜 한국,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점에서는 빠른 고령화, 저

출산과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변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수준을 완화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조제도만을 통해 보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며 공공부조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모두 포

함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 다른 두 나라에서 운영하

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와는 색다른 제도(제도 특성, 재원, 전달체계, 급여 

선정 및 수준 등)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과는 확연히 구분

되고 있다.

단순히 사회복지지출, 빈곤수준 및 공공부조제도 만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일본 및 중국이 동일한 복지레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즉 이외에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도 비교

함으로써 세국가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 사회보험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제도 등으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지

역과 구분되는 동북아시아만의 복지레짐적 특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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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전개과정과 특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소득보장제도로서의 발전과정과 특성의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고

용‧복지 연계5)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에 관련된 최근 사회보장개혁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

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민주화 그리고 외부적 충격에 대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출현하고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산업화와 탈산업화 정도 그리고 해당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중심 불균형발전전략과 권의주의에 

맞선 민주화 과정은 다른 서구 선진 국가들과는 다른 사회복지의 발전과

정을 보여주며 또한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면서 공통점도 적지 않지만 근

대화 과정에서 이질적인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가진 일본과 중국과도 다

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전개과정 

5) ‘고용‑복지연계’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자는 후자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후자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소
득 보장 및 취업지원 연계제도라면, 고용‑복지연계는 공공부조제도는 물론 그 외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고용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칭한다(이덕재 외, 2012: 110p)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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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체제 모형을 통한 통찰이 요구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복지체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대입을 통한 고찰보다는 

기존 한국의 복지레짐, 복지제도 형성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에서 도출하

고 활용한 주요 개념들을 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전개 흐

름에서 인용하는 수준에서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역사적 상황을 중

심으로 한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과 특성

1. 한국 사회보장제도 형성 및 발전의 배경 

  가. 산업발전의 전개과정 

한국의 산업화는 허쉬만(A. Hirschman)의 불균형 성장론에 근거한 

경제개발전략을 통해 빠르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 학계에서 성장

전략 채택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1962~1966년에 시행된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통해 그러한 논쟁은 종식되었고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도약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

화로부터 시작되었다(유한우, 2003; 전영재 외, 2008). 이 시기 이전의 

한국 경제는 전쟁을 통한 인명손실과 산업시설 파괴 등의 후유증으로 인

한 심각한 절대적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

년대에는 전쟁복구가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1960년에 들어와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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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성장전략이 한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정책적 관심은 휴전이후 전쟁복구와 민생 안정에서 수출중심의 

성장정책과 중화학 공업중심의 전략산업육성으로 옮겨졌다. 이는 내수시

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그 당시 상황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비

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한 후 

중공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하고 한국경제는 1960~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안성남, 1999; 전영재 외, 2008). 

1960년대가 수출 중심의 산업 육성이었다면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

을 육성을 통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라 볼 수 있다. 중화학 공업 육성의 

배경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와 이

로 인한 대외경상수지 적자 축소 그리고 한미군 부분 철수로 인한 방위능

력 증강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라 재벌대기업

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1973년 중화학 공업 건설계획이 발표되

었고 이 계획을 통해 1979년까지 제조업 설비투자 총액 중 중화학 공업

의 비중은 76%까지 확대되었다(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김광석, 2001).  

이러한 중화학 공업중심의 성장전략은 특정 산업에 대한 과잉자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중화학 공업 투자를 위한 확대재정정책의 지속적 시행으

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져갔다. 결국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에는 과잉투자의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6) 이러한 중화학 공업의 과잉

투자로 인해 비효율을 조정하기 위해 1979년 경제안정화시책의 일환으

로 1차 중화학투자조정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제안정화 시책은 3차

6) 정재형(2010)에 따르면 “1973년~1979년 동안 전체 투자액 21조 5,650억원의 19.3%에 
달하는 4조 1,357억원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됐고....(중략). 재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화
학공업에 투자했고 이로 인해 중공업에서는 생산이 너무 많은 반면 경공업에서는 생산 
부족현상이 벌어졌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수요 감소에 직면하게 되자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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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중화학 공업의 투자조정(1979~1981)을 포함, 1980년대 말까지 

중화학 공업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을 걸쳐 산업구

조를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1953년 농림어업이 GDP 대비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는 제조업분야가 성장

하여 1960년에 13.8%였던 제조업은 1990년 27.3%로 증가하였다. 중화

학 공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내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급증하여, 1960년 

23.4%에서 1990년 69.3%로 그 구성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1980년대

부터는 서비스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7).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경제는 기존의 규제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물가안정과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이 시기 관료조직은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이를 반영

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으로 무장한 기술관료들이 증가하였고 이들을 중심

으로 경제전반에 자유시장 및 민간주도경제로의 부분적 이행 그리고 물

가안정이라는 안정화 정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조동철 외 2013) 한국 경제에 구조적 불황이나 

극도의 경제력 집중을 야기 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금석준 외, 1994). 

이 시기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IT 산업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졌고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과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개방

정책의 속도조절 미흡,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전영재 외, 2008). 이러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탈산업화8) 과정이  맞물려 고용불안 및 근로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7) 2007년에는 서비스업 57.6%, 광업․제조업 28.3%, 농림어업 3.0%로 변하였다(통계청 2008). 
8) 탈산업화는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주요원인으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거래 및 소득증가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
요가 증대하는 내적원인과 개도국과의 교역확대와 해외직접투자확대로 인한 산업공동화 
등과 같은 외적 원인을 들 수 있음(임현준, 2003; KERI INSIGH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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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산업화는 고용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초를 그 시작시점으

로 볼 수 있는데, 제조업 고용비중은 1989년 28%에 이르다가 그 이후 지

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KLI 노동통계, 2013). 탈산업화는 고용

구조가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그 특

징으로 하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제조업

의 규모는 상승하면서 고용자수는 감소하는 현 상황은 실업문제와 양극

화문제를 심화시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해 시킬 수 있다9). 한국은 기

존 선진국들에 비해 탈산업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탈산업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향후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고용복지연계는 탈산업화

의 연착륙에 필요한 정책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3-1〕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추이(1980~2008)
(단위: %)

자료 : KLI 노동통계(2013)의 부문별 고용비중(24p) 활용

9)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은 ‘70년 9.2%, ’89년 21.9%, ‘11년 28.9%에 이름(박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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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경제적 변화  

국가의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경제사회적 변화가 수반된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그리고 의료수준의 향상은 해당국가의 기대수

명을 높이고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10) 65세 이상인구와 15세 미만 인

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1955년 8.0%에서 1990년에는 20.0%, 현재

는 55.1%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도 1955년 

6.0%에서 2007년 13.8%로 2.3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1970년 4.53에 달하던 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져 2012

년 합계출산률11)은 현재 1.3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산업화 일정시점까지

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부양인구

의 비중을 감소시켜 경제의 활력으로 작용되지만 일정시점이 지나면 고

령화로 인한 전체적인 부양비가 증가하며,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 

될 경우 국가 잠재성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세대간 재분배문제를 촉

발시켜 사회통합 저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평균가구원수의 급격한 감소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구규모가 작아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 이

유는 가치관의 변화부터 경제적 원인까지 다양하다. 평균가구원수는 

1960년 5.6명에서 2007년 2.9명으로 감소되었는데 향후에도 그 감소추

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있는데, 문제는 1인 가구가 매우 높은 빈곤문제 직면하고 있으며, 

10)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1977년에 1천달러대, 1989년에 5천달러대, 
1995년에 1만달러대를 넘어 2007년 20,045달러로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였다(통계청, 2008)

11) 합계 출산율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7 1.08 1.23 1.24 1.30

    자료: 통계청 KOSIS 주요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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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KOSIS)의 가구원수

별 추계를 살펴보면, 전국의 1인가구는 약 415만가구로 2005년 대비 

14%p 증가하였고 1인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령가구의 비중은 전체 1

인가구의 25.7%로 2005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 2012년 빈곤통계연

보(김문길, 2012)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011년 시장소득 

기준 38.8%, 가처분소득 기준 30.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전

체가구의 빈곤율인 12.0%와 9.6%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 인구 및 인구구조

(단위: 천명, %, 천가구, 명)

　
연앙추계

인구

연령계층별인구구조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비율1~14세 15~64세 65세 이상

1955 21,526 41.2 55.5 3.3  8.0  6.0 5.5

1960 25,012 42.3 54.8 2.9  6.9  5.3 5.6

1970 32,241 42.5 54.4 3.1  7.2  5.7 5.2

1980 38,124 34.0 62.2 3.8 11.2  6.1 4.5  4.8

1990 42,869 25.6 69.3 5.1 20.0  7.4 3.7  9.0

2000 47,008 21.1 71.7 7.2 34.3 10.1 3.1 15.6

2007 48,456 18.0 72.0 9.9 55.1 13.8 2.9 21.5

   주: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2007) 보완 재인용, KOSIS 인구 및 가구추계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는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빠른 증가는 탈산업화의 특징 중 하

나로 파악되기도 한다(윤윤구 외, 2008).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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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2) 고용률3)

전체 취업자 실업자 전체 남성 여성

1963 14,551  8,230  7,563 667 56.6 78.4 37.0 8.1 52.0 

1970 17,468 10,062  9,617 445 57.6 77.9 39.3 4.4 55.1 

1980 24,463 14,431 13,683 748 59.0 76.4 42.8 5.2 55.9 

1990 30,887 18,539 18,085 454 60.0 74.0 47.0 2.4 58.6 

2000 36,186 22,069 21,156 913 61.0 74.2 48.6 4.1 58.5 

2005 38,300 23,689 22,856 833  61.9 74.4 50.0 3.5 59.7

2010 40,590 24,661 23,829 832  60.8 72.8 49.2 3.4 58.7

2012 41,582 25,403 24,681 723  61.1 73.0 49.7 2.8 59.4

   주:  1)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해 과거 자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산출
         2)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및 농가,비농가 경제활동인구(구직기간 1주기준)

56.6%에서 2007년에는 61.7%로 5.1%p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은 78.4%에서 73.9%로 4.5%p 감소한 반면, 여성은 37.0%에서 50.1%

로 13.1%p로 증가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1963년 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2.4%까지 하락하였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 

에 4.1%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는 상당히 감소하여 3%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경제활동인구 추이1)

한국은 산업화가 진척되어 갈수록 민주화에 대한 욕구도 커져갔다. 산

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토대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민주화에 대

한 욕구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지만,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양상

을 특징짓는 주요한 사회적 현상으로는 198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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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세력 사이의 변화, 그리고 정치질서와 민주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b, 2012). 권위주의적 정부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

황에서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져왔고 이것은 점차 특정 계층에서 전국

민 사이에 공유되고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최고조에 달하였고 강력한 시민적 저항은 권위주

의 정부로 하여금 민주주의 이행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이종오, 2007). 

1987년 이후 여러 정당의 참여 하에 민주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이 진행되어 1988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무렵 사회복지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당시 노동운동이 

폭발적이었던 것처럼 복지관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박병

현, 2001). 하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국

가적 목적에 억제되어 있던 복지욕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그 표출구를 

찾고 흘러나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한국 사회보장제도 형성과 그 특징은 경제발전 및 민주화 과정의 인과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오일쇼크 또는 IMF 경제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에 대한 극복 과정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12). 또한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경로의 산업화 발전단계를 밟고 있었기 때문

에 선행된 한국 발전주의 모델에 대한 연구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양재진(2008)은 한국 복지정책 발달사의 서술에 앞서 한국 복지제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동아시아 발전국가론과 발전주의 

12) 국내총생산(GDP)은 1956년(-1.3%), 1980년(-1.5%, 제2차 석유파동), 1998년(-6.9%, 
외환위기) 세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통계청, 2007)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환
위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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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론(Development welfare regime)적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13). 최영준(2011)은 발전주의가 권의주의적 정치체제와 결합하여 

국가의 지배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지배제체의 지향목적은 경제성

장이 되는 동시에 지배체제 합리화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 되며 이로 인

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대외환경에 힙 입어 빠른 경제성장

을 가능하게 했지만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는 상당한 억압을 받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발전주의 성장전략에 동원된 노동시장 내부자들의 경우 

선택적으로 공적복지를 제공받을 유인을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갖고 있었

지만, 노동시장 외부자로 잔존했던 비임금근로자 등 광범위한 인구는 근

대적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채 사회보장제도 적용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심상용, 2010).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본격적인 시작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시

작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며(양재진, 2008),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

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이에 대한 과감한 추진으로 

한국경제의 외연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지만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제

도는 형성과 외현의 확대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박병현(2001)

은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는 발전과 정체 그리고 퇴보가 반복되어 왔으

며, 첫 번째 발전의 시기를 1961~1963년 즉, 5.16과 1963년 민정이양 

사이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 당시 무려 19개의 복지관련 입법이 이루어

졌다14). 이 당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13)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론과 발
전주의 복지레짐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발전국가(Development State)는 동아
시아 지역의 성공적인 후발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으로 강력한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과 국가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자본주의
적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사회적 자원을 집권적으로 동원하
면서 형성된 독특한 발전레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양재진(2008), 331p 

14) 박병현(2001)의 연구는 사회복지 발전의 시기를 크세 세 차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서 언급한 1961년 5.16~1963년 민정이양까지를, 두 번째로 1987년 6월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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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에는 “직업안

정 및 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이 공표되었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의료보험법, 군인연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통한 공업화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을 중심으로 한 수출중심 전략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

만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권익이나 복지는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의료보험제도가 도입(1977년) 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

도 있었지만 복지에 대한 욕구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가려져 제대

로 표출 될 수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년 전부개정), 생활보호법

(1983년 전부개정), 국민연금법(1986 전부개정), 최저임금법(1986),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법 개정(1986) 등의 활발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으로는 집권 정권이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

께(윤찬영, 200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이후 사

회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대 큰 전

환을 맞게 된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9년 국민건

강보호제도가 도시 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되어 1995년 도입되었으며, 1995년 사회

보장기본법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등 1990년대에 들어

와 사회복지법제도의 활발한 제·개정이 있었다(이정우, 2013; 윤찬영, 

1990년, 세 번째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 시기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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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주요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경제력 

수준에 비해 도입시기가 늦다. 그 이유는 국가주도의 산업화의 논리, 즉 

산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우위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양재진 

2011, 82-83p).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단순히 외환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위기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경제적 기반이 침식되어 오다  

붕괴된  구조적 문제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먼저 1990년대 초

반부터 추진되어 온 대외개방 및 자본 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더 올라가자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의 관리 및 대책의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재

난이었다. IMF 경제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은 급증하였고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단순한 시혜적 측면의 성격이 컸던 

복지가 이제는 사회통합 및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권리로서의 역할을 본격

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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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취업 및 실업관련 지표(1991~2012)

　1991~200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취업자 증감 56.4 36 22.5 61.4 56.6 43.9 36.1 -127.6  35.3 86.5 41.6

실업자 46.1 49 57.1 50.4 43 43.5 56.8 149 137.4 91.3 89.9

실업률(%)  2.4  2.5  2.9  2.5  2.1 2  2.6 7   6.3  4.1 4

청년실업자 31.4 33.3 38.3 32.4 26.3 26.4 32.2  65.5  57.4 40.2 41.3

청년실업률(%)  5.4  5.8  6.8  5.7  4.6  4.6  5.7  12.2  10.9  7.6  7.9

2002~20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자 증감 59.7 -3 41.8 29.9 29.5 28.2 14.5  -7.2  32.3 41.5 43.7

실업자 75.2 81.8 86 88.7 82.7 78.3 76.9  88.9 92 85.5 82

실업률(%)  3.3  3.6  3.7  3.7  3.5  3.2  3.2   3.6   3.7  3.4  3.2

청년실업자 36.1 40.1 41.2 38.7 36.4 32.8 31.5  34.7 34 32 31.3

청년실업률(%) 7 8  8.3 8  7.9  7.2  7.2   8.1  8  7.6  7.5

자료: 통계청(KOSIS), 주제별 통계, 고용ㆍ노동ㆍ임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를 위한 예산확충과 더불어 대

대적인 복지개혁이 시도되었다(박병현, 2001). 1997년 실업률은 2.6%

였지만 경기침체가 반영된 1998년은 7.0%에 달하였다. 고용율도 60.9%

에서 56.4%로 급락하였다15). 경제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실업인구를 보

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의 대폭적인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경제적 충

격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계를 근로능력에 관계없

이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이르러

서야 도입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극복노력으로 현재 사회안전망 형

태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틀을 잡게 된다.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은 경

제위기 이후 3단계에 걸쳐 확대 되었는데, 적용범위를 1998년 2월에 10

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한데 이어 4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

15) 통계청(경제활동인구총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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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98년 10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산재보험 역시 

2000년 1월에 모든 사업장과 업종으로 확대되어 고용관련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들

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전 제도에 비해 적용대상이 확대된 

공공부조제도이다. 물론 근로능력 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자활사업 참

여 등 근로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급여가 제공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문제는 사회보장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경제위기 이후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은  

경기침체와 탈산업화 등의 내부적 상황과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

부적 충격 등으로 인해 쉽게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빈곤 및 소

득분배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실업문제, 저임금근로자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고용과 직결된 근로빈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올바른 

정부정책은 물론 경기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기적 차원의 해결

은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성장전략 및 복지전략이 조화

를 이루어 대응할 문제로 파악된다.

3. 주요 사회보장 제도별 형성과정과 특징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들을 보장 목적에 따라 소득보장제

도와 의료보장 그리고 대상별 욕구충족을 기본으로는 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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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공공부조가 포함되고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포함된다16). 사회서비스의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주택 등 

대상별 서비스와 각 부처의 사회정책부문 서비스가 포함된다17). 본 연구

는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제도별 형성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

다18).

  가. 사회보험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

제도이다. 이후 1961년에 군인연금이 도입되었고 특수직역 부문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 1963년 산재보험이 최초이다. 이에 대

해 양재진(2004)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본격적인 수출중심의 산업화 전략

을 추진하기 이전에 부족한 정권의 정당성을 보충하고자 국가 엘리트들

에 대한 공적복지 마련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심상용(2010)은 산재보험

이 예외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산업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는 노동력보전 및 재생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하였다. 이후 

1975년에 사학연금제도가 1988년에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국

민연금은 도입당시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었고 1995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 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적용되

었다. 2003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2006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소득보장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16) 본인 기여가 포함되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
기요양보험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특수 직역연금으로 구성됨.

17)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으로 분류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하는 방법을 따름. 

18) 한국 사회보장제도 현황관련 연구는 매우 풍부한 편임.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보장제
도들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구조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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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노인층의 주요 수입원의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입 초기 과도한 소득대체율 설정으로 인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및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 등 

사각지대 영역이 꽤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용보험은 주요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늦은 

1995년에 도입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들에게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 예방 및 구직을 촉진하고 직

업능력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

다.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에는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

었으며, 2000년에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는 육가 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재원의 우선적 마련과 수출

지향산업화를 위한 저렴한 노동비용을 위해 후순위로 밀려 다른 선진복

지국가들에 비해 도입시점이 늦었지만(양재진. 2011), 그 성장 및 성숙되

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들은 비

교적 빠른 적용범위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표를 살펴보면, 독

일의 경우 1889년 연금이 도입되었고 1972년에 자영업자, 주부 등에 대

해 임의가입을 허용 하는 등 전국민에 대한 연금이 적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연금보험이 1944년에 그리고 국민연금이 

1961년에 시행되었지만 연금제도에 주부 등이 포함된 1986년에서야 전

국민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확대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11년이 지난 1999년에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

이하게 되었다. 물론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해 볼 때 서구선진국가들

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시간 동안 점진적인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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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온 유럽의 선진국들과의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OECD 국

가들 중 가장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은 복지지출의 비중을 필연적으

로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주

의 전략은 고도성장을 통한 소득과 부의 증대를 국민에게 보상해 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고성장의 시대가 지나고 IMF 경제위기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충격의 빈번한 발생은 미래 사회의 불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보장 수요 및 욕구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표 3-4〉 경제력에 대비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시기 국제비교

국가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실업보험

독일
1871

($1,817)
1883

($2,143)
1889

($2,379)
1927

($3,941)

스웨덴
1901

($2,515)
1891

($2,105)
1913

($3,096)
1934

($3,991)

미국
1930

($6,213)
-

1935
($5,467)

1935
($5,467)

일본
1911

(($1,356)
1927

($1,870)
1941

($2,873)
1947

($1,541)

브라질
1919
($895)

1923
($1,046)

1923
($1,046)

1965
($2,448)

칠례
1916

($2,895)
1924

($3,062)
1924

($3,062)
1937

($3,181)

한국
1963

($1,316)
1977

($3,775)
1988

($7,621)
1995

($11,809)

   주: ( )안은 도입시기의 1인당 GDP(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 기준 :1990년 
구매력 등가 방식으로 환산) 

자료: 양재진(2011) 재인용, http//www.ggdc.net/maddison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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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부조제도와 사회서비스  

현재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의료급여를 수급 받으며, 근

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근로연계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2000년 10월) 이전에는 생활보호제도(1961년 제정)가 대

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였는데, 처음에는 생계보호 위주로 운영되어오다 

의료보호(1978), 교육비지원(1979) 등이 추가되었다. 1982년에는 전면

적인 개정을 통해, 생활보호자를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

로 분류하여,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게는 생계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자활

보호자에게는 노동기회 제공과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만을 제공하였다(이현주 외 2003). 

현재, 한국의 주요 공공부조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또는 사회수당제도이며, 끝으로 근로장려세

제19) 등과 같은 소득공제제도를 꼽을 수 있다(노대명 외, 2009). IMF 경

제위기 이후 빈곤층의 급증과 사회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다르게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킨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지금까지 빈곤층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

도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보충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 통합급여적인 성격과 근로

장려세제 등 근로와 연계된 사회보장제도들과의 낮은 연계성은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 근로장려세제를 엄밀히 분류하자면 공공부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복지급여와 조
세제도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며 자산조사와 함께 본인의 기여 없이 급여가 지급
된다는 점에서 임의적으로 공공부조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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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적 공공부조제도20) 또는 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을 들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금법

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초기(2008년 1월)에는 70세 이상 노

인의 60%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0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노인에게 

적용되었고, 2009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액은 가구 특성(노인 단독, 노

인부부 등)에 따라 그리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금

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값의 5%로 책정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합산된 소득인정

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의 기여가 없

이 급여를 받는 무기여식 공공부조의 하나로 분류된다. 장애인 연금은 국

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인상하고 있다. 장애인수당은 경증 장애인에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

급이 3~6급인 대상에게 지급된다. 

근로빈곤층에 대해 최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득보장제도서 근

로장려세제를 들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복지급여와 조세제도의 세금

환급방식 결합된 제도로 노동공급과 아동양육을 조건으로 한 복지급여를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와 달리 일정소득구간(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 제고 효과와 노동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증구간의 소득상한이 낮은 편이며 아직까지는 국민

20) 관련 기본정보는 해당 제도 홈페이지의 제도안내 자료를 정리하였음(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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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사업자 그리고 1인가구의 급여 신청이 제한

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노동공급 제고 효과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제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

하고 있어 향후 근로빈곤층 대상 탈빈곤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인구학적 이유 등으로 충족하여야 할 욕구가 있는 구성

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기여여부와 전달방식 등은 매우 다양하며, 기본

적으로 시장의 원리가 반영되는 정도는 약한 편이다(이현주 외, 2003).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1990년대까지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부가

적으로 제공되는 잔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저출산의 심

화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여성고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공

급이 확대되어 왔으며, 근래 일자리 부족, 빈곤층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대두

되었다(김용득, 2011). 즉, 사회서비스가 소득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가 최근 광의의 의미 다시 말해, 전통적 복지제도(소득보장제도)에 고용

지원정책 또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결합시킨 정책 결합이 중요시되고 있

어, 최근 복지제도 개편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정책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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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복지 연계정책 

1. 한국의 근로빈곤 추이와 특성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은 해당 빈곤층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

라 달라진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근로빈곤계층을 취업상태와 종

사상지위 그리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취업빈곤층(임금빈곤층, 비임금

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취업빈곤층, 실업자포함), 근로능력빈곤층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9b;  이덕재 외, 2012). 이중 현재 고용 

및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을 파악하는 취업빈곤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로빈곤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빈곤 문제의 촉발은 앞서 언급한 IMF 경제위기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비교적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빈곤인

구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가구주가 도

시 지역의 임금근로자인 도시근로자가구21)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경제위

기 직후 절대 빈곤율이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22). 이후 절대빈곤율은 전

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빈곤율의 경우 2000년 이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9년에 약 12%까지 상승

한 후 최근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위 소득 50%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IMF 경

제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공적이전이나 

21)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을 근로빈곤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소득원이 근로자
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로도 적합
하다고 판단됨.

22) 김문길 외(2011)에 이하면,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7
년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5%에서 1998년 5.5%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 가처분소득 역시 2.4%에서 6.1%로 약 2.5배 이상 절대빈곤율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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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주요 복지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저소득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원에 있어 정부의 재분배 기

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 추이(1990~20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013년 빈곤통계연보 “취업빈곤” 활용

취업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중에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로서, 그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중위 소득 50% 기준으로 시장소

득의 경우 9.4%, 가처분소득은 약 8.1%로 나타났다. 취업빈곤 추이를 살

펴보면 2009년까지 그 규모가 상승하다 2009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2007년 경제성장율이 5.1%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2.3%, 2009년에는 0.3%로 하락한 것에서 기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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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즉, IMF 경제위기에 이어 외부적인 경제충격으로 전체

가구는 물론23) 취업자들의 빈곤율도 상승시킨 것이다. 

〔그림 3-3〕 취업자 빈곤규모 추이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013년 빈곤통계연보 “취업빈곤” 활용

근로빈곤층 증가원인들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대명

(2009)은 그 주요원인으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즉, 1997

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이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심화시킨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감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는 고용 없는 성장의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탈산업화에 따

른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확산을 그 이유로 보았다. 이밖에도 근로빈곤의 

원인으로는 가구주의 실직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반복빈곤 그

23) 전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50%기준 빈곤율은 시장소득의 경우 ‘06년 16.1%에서 ’09년 17.3%
로 증가함. 가처분소득의 경우 ‘06년 13.8%에서 ’09년 14.8%로 증가하였음(임완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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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적은 노동공급시간보다는 낮은 임금수준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이병희 외 2010). 

최근 실업률이 감소하고 2009년을 정점으로 취업빈곤층을 포함한 전

체 빈곤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의 빈곤수준과는 차이가 있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취업

빈곤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빈곤지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빈곤규

모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도 빈곤계층에 속하는 근

로빈곤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며, 전체 빈곤층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4). 근

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면, 각종 소득보장제도 및 

관련 서비스 제도를 통해 최소한 정책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의 주된 역할이 되겠지만, 근로빈곤층은 그러한 지원의 차

원을 넘어 탈빈곤 및 탈수급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연계 그리고 수급기간

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정부의 정

책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고용‧복지 연계정책

 

  가. 개요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프로그램들과 관련 고용‧복지 연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사고

24) 이병희 외(2010)에 따르면, 빈곤율 중가의 원인을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요인분해로 살펴
본 결과, 노인빈곤층 증가가보다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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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를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따른 노동

능력 손실과 이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사회

보장제도의 형성 자체가 근로와 연관되어 있고 현재는 더욱더 밀착된 관

계에서 관련 제도가 개혁되거나 디자인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주요 선진국보다는 늦지만 고용‧복지 연계는 정책적으로 많은 관

심을 받고 있으며 주요 현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복지 연계의 

대상은 근로능력을 가진 전국민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정책 

대상은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근로능력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장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근로능

력이 없는 빈곤층은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 받게 되고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곤층은 경제활동참여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급여를 

수급 받게 된다. 빈곤층이 아닌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본인 소득의 일정부분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험료

로 지불하게 되며, 만약 이들이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실업급여를 통

해, 근로관련 재해로 인한 근로불가능 상태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실업 및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등의 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근로능력

을 절대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기에 근로능력은 장애 및 질병의 유무와 

정도 그리고 연령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와 고용과

의 관계성은 IMF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대비는 견고해져 가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

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흐름을 크게 제도별 살펴보면 공적연금 등의 사

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정책 대상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더

불어 공식적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조건부 수급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해 탈빈곤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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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게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공급을 감소

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들로는 사회보험에서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편과 

공공부조에서는 제재(sanction)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주요 

부문별 즉,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전개과

정 및 특성을 살펴본 후 부문별 근로연계복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 한국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특징

제도유형 정책목표 정책수단 개편과제

국민연금
- 가입률 제고

- 재정안정화

- 사회보험료지원

- 조기연금제도

고용보험
- 가입률 제고

- 취업촉진

- 사화보험료 지원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강화

- PES 개편 및 강화

공공부조

- 수급률 제고

- 복지의존 해소

- 취업촉진

- 급여제도 개편

- 자활사업 개편

- 고용‧복지 연계 

정책 패키지 구성

기타제도

- 사각지대 해소

- 보장성 강화

- 근로빈곤층 자립

- 근로장려세제

- 취업패키지

- 사회적기업지원

- 사회서비스 확대

자료: 이덕재 외(2012),118p 재인용

  나. 사회보험과 고용‧복지 연계

사회보험제도는 대상자의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

금제도는 근로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고용상태에 유지하여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

험제도의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적용범위의 확대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

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분야에서 사각지대는 광



제3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73

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들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 및 근로와의 연계는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공급 측

면도 중요하지만 정책 대상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수용 측면도 상

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는 빈곤층이 국민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만큼 공공부조수급액이 줄어드는 급

여구조 때문에 수급자들은 향후 자신의 상태에 별 다른 변화가 없다고 예

상할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는 임의가입자의 신분으로 보험료 전체를 지불

해야 했지만 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보험료의  50%만 납부

하면 되므로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현재시점에서 미래의 공공부조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액 크기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보험 관련 고용ㆍ복지연계 제도로 주목 받는 사업으로 사회

보험료지원 프로그램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료지원사

엽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2012년 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세 번(2012년 7월, 2013년 1월, 2013년 4월)에 걸친 대상 

확대를 통해 을 통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50%

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10인 미

만의  사업장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볼 때 해당 

조치는 적절하게 정책집단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부담 원칙인 

보험료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효과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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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들은 대상자 

확대를 통해 그 정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유경준(2013)의 연구에 따르

면 2012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약 27.7%

에 이르는 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주로 보험료율은 2.25%이며 이준 실업급

여는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이다. 적용대상자들은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 상태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공적연

금부문에서는, 재직자노령연금을 통한 노동공급 감소를 제어하기 위해 

재직자노령연금을 연령별 감액방식에서 소득수준별 감액방식으로 변경

을 추진중에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3조 2항에 명기된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

의 연령별로 60세는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를 수급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연령별 감액은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

하므로 해당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액을 수급

연령 연동에서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감액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은 역

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로서 1964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

위를 확대시켜 2000년에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특수형태 종사자로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

던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

었다(이정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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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지원을 제공해주는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

적노동시장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

설해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성과가 미

미한 편이었지만 최근 정책 현안으로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그리

고 현재 고용복지 관련 개혁의 중심에 있다. 

  다.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고용‧복지 연계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

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으로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황덕순 외, 2009, 10p).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별성은 본인과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들의 소득수준에 기인한 것과 대상자의 근로능력여부에 

따른 선별성에서 기인한다. 전자의 경우 제도수급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의 경우, 수급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

부조 수급 대상자은 대부분의 경우 근로참여를 전제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근로능력자에 대한 선별적 급여제공은 근로연계의 복지의 핵심이

라 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고용복지연계의 주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IMF 경제위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적

극적인 입법화 운동의 진행, 진보정부의 집권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

된다(이현주 외,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자에게 경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

로능력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성과관리 자활사업, 자활지원 네트워크구축, 자활인큐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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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장려금 지급, 그리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의 

프로그램25)을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황덕순 외(2009)에 의하면,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취업 촉

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최초의 실험으로서 마이크로 크레

딧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의 탈수급 의지 및 직업능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미한 수

준이지만 소정의 탈수급 성과를 거두는 있다고 보았다. 반면 문제점으로

는 대상자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전달체계 측면에서 사

례관리 수행에 미흡했으며,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참여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약하며, 참여자의 근로

능력이 미약한 것에 근거해서 단기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너무 취약해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과 통합급

여적 성격으로 인한 낮은 근로유인과 함께 앞에서 언급된 자활사업에 대

한 비판적 검토 요구가 높아지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적극

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라는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갔다. 이로 인해 2009년 기존 자활사업을 개편해 시범적

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용노동백서, 2011). 현재 자활사업

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의 주요 방안의 하나로서 개편 작업중에 있

으며, 향후 새로운 고용복지연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25)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서 일정소득 이상을 버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 수급자
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
는 내일키움통장 프로그램을 수행중에 있음. 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연동하여 저축시켜주는 자산형성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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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가 융합된 근로연계형 복

지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가 보충성의 원칙의 의해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데 비해 일정 소득수준까지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유인이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관점에서는‘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

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는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

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제도’로 표현된다(최현수, 

2013, 1p).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에 도입되어 2009년 첫 신청과 급여

가 지급되었다. 처음에는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수

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계속되는 개정으

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와 노동공급시간 증대에 지금보다 더 핵심적인 역학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정책 대상별로 노인복지, 장애인, 아동, 가족복지 서비스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대상별 사회서비스에서 노인에 대한 대표

적인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꼽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빈곤, 건강악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로 의지를 

지닌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최소한의 재

정투입으로 일자리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창

출 모델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등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9).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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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

장 지원을 한다.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들에

게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 공공형 일자

리를 제공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26), 장애인주민자

치센터 행정도우미2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28)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유형별 역할 기능을 재정립

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개발기능 강화

하고 있다.  

제4절 개편동향

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프로그램간 연계강화

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각종 지원정책 자체의 성과도 문제지만 제도 간 

연계도 긴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즉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

과의 연계가 취약한 상황이며, 이는 운영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설계의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각종 복지제도는 근로빈곤

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흡하며, 기타 저

소득층 복지제도 또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참여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직업

전망을 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존 자활근로사업 등은 참여자의 낮

26)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 시장 진출 촉진

27)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복지행정 
참여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도모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전 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도 등을 통한 종합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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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능력 등으로 취업성과 제고에 한계를 가진다. 최근 희망리본사업

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취업성공율은 높은 상황이나, 취업유지기간

이 짧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

램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 차원의 접근이 취약하다(노대명, 2013). 

이러한 한계점들과 함께, 최근 들어 근로연계조건으로 고용을 넘어 고

용‧복지 연계정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들은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1970년대 불황을 

통한 경기침체 및 실업의 확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성

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활성화 정책은 지금도 여전히 주요

한 노동 및 복지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번 

대선은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복지논쟁이 큰 이슈를 형성하였으며 많

은 공약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구체화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자활 및 탈빈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14대 추진전략과 하위 140

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저

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

용서비스망 강화“ 등은 대표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맞춤형급여체계 구축의 경우 고용‧복지  연계를 포괄하여 근로능력

이 없는 빈곤층까지 포괄한, 공공부조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범주의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지향점을 볼 때 향후 고용‧복지 연계의 기초가 되

는 중요한 정책이라 말 할 수 있다. 현행 통합급여체제에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등의 7가지 급여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

족시킨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탈 수급되었

을 경우 버려야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정 및 

급여지급 구조는 생계 및 주거 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급여는 물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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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 급여과 같은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가구 지출에 큰 부문을 차지

할 수 있는 급여를 중단 당할 위험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라 하더라고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공급량의 증대를 꺼

릴 수밖에 없게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형 급여의 

도입은 공공부조 수급 대상자들이 어떤 한 가지 제도에서 탈 수급한다 하

더라도 다른 제도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탈수

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는 근로유인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있다. 급여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소득보장

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경상소득 기준 

중위 30%수준과 비교하여 그 이하인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

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위소득 30%수준은 최저생계비의 

74% 수준으로 현행 생계급여 기준선인 66% 수준보다 높은 편이며 이는 

현 생계급여액 최대액의 113% 수준이다. 의료급여 기준선은 현행 최저

생계비 기준인 중위소득의 40%가,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 현금급여기준

선인 중위 33%에서 10%p 증가한 43%를, 교육급여의 경우 50% 수준으

로 책정하여 급여마다 각각 다른 수준으로 기준선이 책정될 예정이다29). 

이러한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통합급여를 생계, 주

거, 의료, 교육 등 개별급여로 분리하여 급여별 수급기준을 재설정하여 운

영하게 되면, 근로빈곤층의 생계급여 의존도를 낮추고, 그 밖에 주거, 교육 

급여 등의 적용대상 확대는 탈수급으로 인한  보장성 감소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 한편 빈곤층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급여체계 개편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의 핵심적 수단인  

근로장려세제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015년에는 근로장려금을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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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급여체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 소득

에 상관없이 최대급여를 수령하는 평탄구간,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급여가 감소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순임금이 시장임금보

다 높은 점증구간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사람의 일부가 제도 적용 후 일자리를 찾기

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

어 실질임금상승을 통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된다면 대체효과로 인한 노

동공급의 증가는 그 만큼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소

득인정액의 포함여부는 향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한 수급자

의 경우 연간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점증구간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노동공급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소득효과만이 발생하는 평탄구간과 소득

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점감구간의 경우 실제로 

노동공급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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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구조(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만원)

210

점증구간
(점증률 : 11.7%)

평탄구간
점감구간

(점감율: 17.5%)

            
0                                                                                                     1000                                                  1300                                                                                            2500

50

점감구간
(점감율 : 1.7%)

0                                                                                                          2500                                                                                                                                                               4000만
원 

연간소득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점증구간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산정시 근로장려

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제외시킨다면 미취업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공급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2015년부터 자영업자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에 임금근로자 중심의 근로빈곤층 정책이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까지 확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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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존의 주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사업 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한 절대빈곤층

개별급여로 

전환

자활사업(희망리본사업) 복지부, 노동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 계층
개편

취업성공패키지(I) 고용노동부 
자활사업대상자 ~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150% 이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저소득층 포함)에 채용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 조직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취약계층(저소득층 참여)

근로장려세제 기획재정부 저소득근로자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복지부, 노동부 

저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도 수급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의 도입은 본격적인 근로연계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근로연계복지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인 고용⋅복지

연계 확대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급여체계

를 기반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일하는 것

이 유리한 급여체계 마련에서 정책수단이 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

회보험료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현재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앞서 설명한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2009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꼽을 수 있

다. 이 두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의 대상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는 자활역량평가이며, 여기서 근

로능력 및 근로의지가 높은 대상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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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상자들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게 된다.30)

희망리본사업은 기존 기초수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고용을 통한 자

립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새로운 추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기존의 

고용연계 사업의 초점을 취업취약계층에 두고 강화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박노욱, 2013) 위 두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이전의 자활사업에 

비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거나 개인 

가구 여건 등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사업 등에서 집중관리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일자리 통합 수행을 위해 지

자체 일선 전달체계에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단계적

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인력 확

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31).

지금까지 한국사회보장제도와 고용연계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 복지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복지에 대한 욕구가 민주화 과정과 경제적 충격을 통한 복지욕구 표출과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구체화 되는 형태를 보였다. 1차 오일쇼크 및 한국

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 2차 오일쇼크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 안전망 형

성의 배경인 된  IMF 경제위기,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은 국민들의 복지욕구 및 그동안의 사회보장 관련 논의를 현

30) 자활역량평가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등에 따른 개인별 근로능
력평가표를 지칭함. 이 평가에 따라 70점 이상인 취업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의뢰평가 결
과 70점 미만인 자는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되게 됨. 70점 미만인 자활대상자들은 다시 
점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51~69점의 경우 시장진입형, 인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
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5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게 됨. 

31) 보도참고자료(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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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과 위기 속에서 사회보

장제도가 확립해 가는 과정에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온 국민

들의 의식수준 및 복지욕구의 확대가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공공부조 급여체계 개편은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지

원 같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공부조 수급자들중 근로능력자들에 대해  그들의 취업 및 빈

곤탈출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 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결

합되어 질 때, 그리고 정책 추진 및 시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여기에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될 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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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산

업발전단계에 따른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다. 여기서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일본에서는 생활보호), 사회보험(각종연

금, 의료보험 등), 노동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한 개념이며, 

사회정책은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 주택, 의료 등 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포괄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五石敬路, 2011). 따라서 사회정책은 복지정책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로 대표적인 것은 취업지원이다. 취업지원은 노

동정책의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지정책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

다.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언급한다. 따라서 취업지원은 

복지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한 모델

은 아직 시론단계이다. 큰 틀은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일본의 역사와 제도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부분

은 연구자간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일본은  

산업발전 측면에서 1970년대에 공업화가 완성되었으며 소위 복지국가로

의 성립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어, 

사회정책 혹은 복지국가의 성격도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

본의 복지국가의 성립이 정말 1970년대인지 또는 전국민 연금보험이 성

립된 1960년대 초반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4



90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의 변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모델에 따라 탈공업화 단

계에서 사회정책의 변화와 일본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사회정책의 특

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사회정책개혁을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말에 성립한 자민당연립정권 하에서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2절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여기서 제시한 모델은, 사회정책 방향은 산업발전단계에 의해 규정되

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정책 방향은 산업발전단계 

뿐만 아니라, 인구 및 가구 구조 그리고 지역구조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

에 이러한 모델의 전제는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발전단계와 인구구조, 가구구조 그리고 지역구조는 많은 경우에 동

시적인 변화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埋橋孝文, 2011; 武川正吾・宮本太郎
編, 2012; 福原宏幸・中村健吾編, 2012; 宮本太郎, 2013). 다만 모든 경

우에 엄밀하게 동시적인 변화 패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인구구

조와 가구구조는 한 국가 내에서도 구조가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

된 모델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이상형(ideal type) 이라고 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화

 

아래 그림은 모델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다. 시기구분으로서 전

공업화 단계, 공업화초기단계, 공업화단계, 탈공업화단계의 4단계로 나

눌 수 있다. 각 단계 중심이 되는 산업은 전공업화단계에서는 제1차 산업, 



제4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91

공업화단계에서는 제2차 산업, 탈공업화단계에서는 제3차 산업이다. 기

본적으로 제1차 산업이 농림수산업, 제2차 산업이 제조업인 반면에,  제3

차 산업의 경우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금융업, 증권업, 정보 산업 등 상

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업종이 포함 된 반면에, 도소매업 등 평균적으로 영

세한 업종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최근 급격히 고용이 증가 하고 있는 의료 

및 복지 부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1차, 제2차 산업과 달리 제3차 산업

은 그 다양성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기 어렵다. 최신기술을 구사 한  

지식기반형 산업에서 기존의 가족경영형태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산

업까지 있으며, 생산성과 임금 격차도 크다. 세계적으로 봐도, 제3차 산업

의 취업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즉, 제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단계에서는 취업자가 비교적 균질하지만, 제3차 산업

을 중심으로 한 탈공업화단계에서는 취업자의 이질성이 확대된다.

〔그림 4-1〕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소득분배

위의 그림은 소득의 관점에서 표시한 것으로, 세로축은 소득의 높낮이

를 나타내며 상위에 위치할수록 소득이 높으며, 하위에 위치할수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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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다. 본고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소득격차도 산업단계에 규정된 움직

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공업화단계에서는 국민의 소득분

포는 저소득 위치에 집중되어있고 소득격차는 작다. 그런데 공업화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서서히 도시화가 시작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공업화단계에 도달한 선진국에서는 두꺼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빈곤

층, 저소득층의 비율은 매우 작아진다. 즉, 공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소득

분배가 악화 일로를 걷지만,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소득분배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현상은 개발경제학자로 알려진 쿠츠네츠(Kuznets) 

의 '역 U자곡선 '과 동일하다. 공업화에 도달한 단계는 경제적으로도 사

회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이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구미선진국,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일본처럼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안정적

인 경제성장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영구적으로 계속되지는 않는

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구조는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변

화 한다.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차 산업은 제2차 산업에 비해 

그 내용이 다양하며 취업자의 급여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

득격차가 확대된다. 그림에서 탈공업화단계 그래프가 고소득에서 저소득

까지 연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의미하고 있다. 탈공업

화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구미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전형적인 

예로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시작되었다. 도시사회학자 삿센(S. Sassen) 이 

세계도시의 양극화현상을 지적한 것은 이 시대의 뉴욕이나 런던의 도시

의 황폐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였지만, 1990년대 초의 버블붕괴에 이르기까지 그 감소속도는 상대적으

로 빠르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경제는 매우 호조된 상태였으며,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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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서 일본 제조업의 힘이 주목 되었다. 1980년대의 일본기업의 힘

의 비밀은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2.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노동자의 생활상태 및 노사관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  단계와 같이 변

화한다. 노동자의 생활상태는 산업화초기 단계에서 19세기 영국에서 보

인 마르크스주의적인 '절대적 궁핍화 ' 상태가 나타났다. 즉, 이 시기에는 

현재와 다르게 임금노동자인 것이 생활의 안정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

려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극도로 열악하였다. 임금노동자인 동시에 빈곤

층일 확률이 높았던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1960년대까지 대기업과 중

소 영세기업간 생산성 및 급여 등의 면에서 격차가 큰  "이중구조"의 형태

를 가지고 있었다. 

공업화단계에 들어가면 임금노동자는 중산층이 된다. 더 이상 노동자

의 '절대적 빈곤' 이라는 구호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은 노동자의 빈곤이 아니라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의 향상 또

는 현상유지로 변화해 나갔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생산성과 성장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주목 받게 되었고, '중견 기업' 이나 '벤처 기업' 등으로 

불렸다. 1980년대 이후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의 

기초로서 간주 되었다32). 

탈공업화단계에서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신흥국의 추격, 선진국의 기업

에서는 임금삭감 등의 경쟁력강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즉 비정규화가 

진전한다. 이는 최근 일본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구미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주로 정규직을 조직화하

32) 그러나 일본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재도 여전히 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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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점차 그 지지기반을 잃고 조직률은 하락하였다. 

산업발전에 따라 인구구조와 가족구조도 변화가 생긴다.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공업화초기부터 공업화단계는 인구보너스 기간과 겹치는 경우

가 많다. 즉,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상승에 따라 유아·아동과 노인으

로 구성된 부양인구 비율이 하락하고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정점에 도달한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공업화초기부터 공업화단계의 기

간에 거의 일치 하고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누리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하면 부양인구 비율은 상승세로 돌아 저출산⋅고령화 시대

를 맞이한다.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공업화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구규모의 

저하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공업화단계의 전형적인 가구형태

는 핵가족이다. 그러나 탈공업화단계에 들어가면 핵가족은 다양화하고, 

단신가구(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가족형태는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등을 배경으로 매우 다양하

다. 원래 북유럽 국가에서는 단신가구가 많다. 반면에 남유럽 국가에서는 

가족규모가 비교적 크고 단신가구는 적다. 그러나 각국의 본래의 가족형

태의 차이는 있지만, 탈공업화단계로의 이행에 따라 가족규모가 점점 축

소되어 단신가구 및 한부모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편적으로 볼 수 있

다. 최근 일본에서도 고령자의 '고독한 죽음' 이나 '독거노인' 이라는 말

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제3절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사회정책의 변화
 

이상과 같은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사회정책도 당연히 변화한다. 공업

화초기단계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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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용확대가 우선된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초교육을 확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 과

제이다. 복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 구빈법에서 전형적으로 살

펴 볼 수 있듯이, 빈곤층이 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

았으며, 일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것은 범죄로 간주 했다.

공업화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서 

법적으로 인정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를 구비한 복지국

가가 성립한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등의 복지국가론은 

공업화단계의 복지국가 혹은 복지레짐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에스핑 앤더슨이 복지 국가를 3가지로 분류한 것과 같이 복지국가는 다

양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완전고용, 가족형태

는 핵가족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공업화초기단계에서는 임금노

동과 빈곤층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지만 공업화단계에서 양자는 분리한

다는 점도 공업화단계에서 사회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중

요하다. 임금노동과 빈곤계층의 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빈곤층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 산재, 

질병 등의 일시적인 위험에 대비한 보험, 빈곤층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보장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즉, 사회정책의 전문분화

가 진행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할 수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공업화단계에 도달한 시기를 1970년대로 보고 있

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복지원년(福祉元年)을 1973년으로 보

고 있다. 복지사무소는 생활보호를 중심으로한 체제에서 지역주민의 케

어(care)를 중심으로한 체제로 점차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실업보험법’은 

1974년에 ‘고용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복지정책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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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구제에서 빈곤예방, 노동정책의 목표는 실업자구제에서 실업예

방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전국민연금보험제도가 실현된 것은 1961년 이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복지국가 성립의 결정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바로 공업화의 발전도상  에 있어서, 당시 대기업과 중소영세기

업의 이중구조를 반영하여 일본의 연금과 의료보험은 직역보험(피고용자

보험)과 지역보험의 이중구조를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특이한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84년에는 1995년을 목표로 공적연금을 일원

화하는 각의결정(閣議決定, Cabinet decision)이 있었지만, 1986년에 

기초연금제도 성립 후에도 직역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은 어려웠고, 재

정적으로 어려운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갹출금 등의 복잡한 재정적 보충

으로 해결해 왔다. 그 결과 탈공업화단계에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연

금과 의료보험의 이중구조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직역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

역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고 받는 연금액은 높다. 아래 그림은 부부중 

한명만이 취업자이고 아이가 2명 있는 경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의 

소득비중을 가구소득별(평균소득을 100으로 계산)로 시뮬레이션한 것이

다.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직역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의 대부분은 지역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평균소득의 30%에

서 100%까지 지역보험 가입자의 지출이 더 많다. 일본의 세금 및 사회보

험료의 지출은 지역보험의 경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소관 하는 지자체마다 보험료가 달라 재정상황

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보험료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험증이 교부되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납입 면제 및 감면 제도가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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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최소생활비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이다.

〔그림 4-2〕 세금·사회보험료 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부부중 1명만 취업, 아이 2명)

 

〈표 4-1〉 사회보험료 경감 및 면제 대상자, 소득세 비과제 대상자의 소득수준(독신, 아이 
없는 가구）

제 도 수준

국민건강보험 70% 경감  28만 7,299엔

국민건강보험 50% 경감  81만 4,014엔

국민건강보험 30% 경감 114만 9,197엔

국민연금 전액 면제 124만 4,963엔

국민건강보험 20% 경감 134만   730엔

국민연금 반액 면제 148만 4,380엔

소득세 비과세 167만 5,913엔

국민연금 4분의 1 면제 191만 5,329엔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201만 1,095엔

주민세 (소득할) 비과세 220만 2,628엔

폐지 (최저생활비） 263만 3,577엔

주: 소득수준은 OECD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소득세 (주민세) 비과세, 사보험료 면제·경감, 생활
보호 폐지 대상자  각각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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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공업화단계에서 사회정책의 특징은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 

가 주요과제로서 중요시되는 점이다(岩田正美, 2008; 宮本太郎, 2009). 

일본 자민당은 사회적배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민주당은 자살대책

을 포함해서 강한 관심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민주당 관나오토(菅直

人）정권 때 내각관방(内閣官房) 에 '사회적포섭(social inclusion) 추진

실' 가 설치되어, 2012 년에는 '사회적배제에 이르는 프로세스'라는 보고

서가 공표되었다. 사회적배제는 전통적 생활곤궁의 지표로 간주 되는 빈

곤과 ‘박탈(deprivation)’이라는 개념에 대신해 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인 

지원, 교육 기회, 소셜 네트워크 등 사회의 모든 자원과의 연결을 차단되

는 상태 혹은 그 과정을 의미 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자주 설명 되는 것은 

탈공업화, 가족형태의 변화, 고령화 등 본고에서의 탈공업화단계의 특징

과 일치 한다. 사회적배제에 대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공업화단계에서의 사회정책의 전문분화의 재검토가 요구

된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이다(岩田正美, 2007). 

즉, 임금노동자도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게 되

므로 노동정책만, 혹은 복지정책만의 대응은 충분히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생활의 안정과 

수준의 향상과 함께 취업촉진 방안을 포함하게 된다(宮本太郎編, 2013).

일본의 탈공업화단계로의 이행은 1990년대이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급속히 감소했다. 정부 인구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

터 2010년까지 감소자수는 약 500만명에 달했다. 대신, 제3차 산업 취업

자수는 약 320만명 증가 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180만명의 일자리를 잃

게 된 것이다. 이 감소를 메우고 있던 것이 1990년대의 공공사업이다.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건설업 취업자수는 약 45만명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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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 이후 10 년간에 180만명이 감소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

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남녀간에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업에서는 남녀 각각 약 250만 명 감소 한 반면, 제3차 

산업에서는 여성 취업자수가 약 350만명이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수는 

약 30만명 감소하였다. 즉 남자의 경우 지난 20년간 제조업에서 250만

명, 제3차 산업에서 30만명 등 총 28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신에 

여자의 노동시장진출이 진행하게 되는데, 제3차 산업의 일자리는 급여가 

낮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격차의 확대를 초래했다.

한편, 남자의 전체 취업자수는 감소하였다.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따

르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97년 6,312만명에서 2011년

에는 6,007만명으로 약 305만명 감소하였지만 , 이 중 여자는 약 40만명

이 감소하였고, 남성은 약 265만명이 감소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여성의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났고, 남자는 실직 및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 

실업자중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비율은 1990년에는 20% 미만

이었지만, 리먼쇼크 직후에는 40%에 달하였고, 그 중 약 70%는 남성이 

차지하였다.  또한 2012년 7~9월에 실업자수는 약 280만명이었지만, 구

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

자)는 409만명에 달하였다. 최근 취업지원 대상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법은 복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제4절 탈공업화에 따른 일본의 사회정책개혁
 

사회적배제라는 개념이 아주 막연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탈공

업화단계에서 사회정책에 요구되는 내용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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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선진국의 경험에서 탈공업화단계의 사회정책개혁의 특징은 고용과 복

지의 연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급여 및 서비스의 취업촉진기능

 

첫째, 사회보장의 급여 및 서비스에 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한 개혁이다(駒村康平編, 2010).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사회보장 급여

의 구조, 노동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평생교육 및 교육·직업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연

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논의의 경과는 후

쿠다(福田) 정권 시대의 ‘사회보장국민회의’(2008년), 아소(麻生) 정권 시

대의 ‘안심사회 실현회의’(2009년), 민주당정권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

혁에 관한 유식자 검토회·집중검토회의’(2010~2011년), 민주당정권 말

기부터 아베(安倍) 제2차정권 시대(2012~2013년) 의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등의 자료에서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용에 

관한 제도만을 분석하는 취지에서 연금·의료제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2. 사회보장 급여

 

사회보장의 급여에 관해서는 확대 및 삭감의 양 측면이 있다. 많은 국

가에서는 공업화단계에서 탈공업화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률이 저하되고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회적비용

이 증가하고 그 삭감이 요구되는 경향에 있다. 특히 공업화단계에서는 별

로 볼 수 없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증가가 현저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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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절약이 개혁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 방법은 지급액 삭감, 급여기

간 단축, 급여수급시 조건 강화 및 조건 불이행시 패널티 부여, 연금의 경

우 만기기간 연장 등 꼽을 수 있다. 특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서는 대

륙유럽국가에서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기간이 매우 관대 했다. 미국과 

비교 해보면, 유럽국가의 장기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인 

것이 이들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급여수급 조건의 관대함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표 4-2〉 일본의 사회정책개혁

영역 제도 구체적인 시책

사회보장
급여

고용보험
- 2001, 2003, 2007년 개정에서는 일반이직자는 조

건 엄격화, 특정수급자격자는 조건 완화
- 2009, 2010년 개정에서는 단시간취업자 조건완화

사회보험(후생연금,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의 적용확대(2016년 4월 시행)

생활보호

- 모자가산의 단계적 폐지(2005~2009년 4월) 이후 
부활(2009년 12월).

⋅노령가산의 단계적 폐지(2004~2006년)
⋅생활보호 기준의 인하(2013년 8월)

아동부양수당
⋅2002년 법 개정으로 장기수급자에 대한 급여 삭감 

(동결 중)
⋅2010년부터 부자가정에도 적용

생활보호 2013년 생활보호 개정 법안 (6월 폐지)

노동조건, 
임금

근로자파견
⋅2004년 제조업에 적용확대
⋅2012년, 일용직 파견 금지

최저임금 2008년 생활보호과의 정합성에 배려

교육·직업
훈련,   

취업지원

고용보험 - 1998년 교육훈련급부제도의 도입

잡카드 - 2008년 시작, 2010년 폐지로 분류된 후에도 계속

구직자지원 - 2011년 10월부터 제2의 안전망으로 시작

취업지원(모자, 
청년층 노숙자, 
생활보호수급자 등)

- 2002년 노숙자자립지원, 2003년 모자가정 등 자립지원
- 2005년 생활보호수급자 자립지원, 2003년 청년층 자

립지원
- 2010년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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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고용보험의 개정

이 이루어 왔다. 2001년, 2003년의 개정은 일반 이직자에 대한 급여삭감

이 이루어진 한편에, 2009년과 2010년의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적용확대를 도모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1

년 개정에서 '특정수급자격자'라는 구분을 신설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이

직자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여건의 완화가 실시되었다. '특정수급자격자'

는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에서 발생한 파산, 축소 또는 폐지, 해고 등의 이

유로 이직한 수급자격자가 여기에 포함 되게 한 것이다. 이에 비해  2009

년과 2010년의 개정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이 종래 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마찬가지로 피고용자보험인 후생연금(厚生年金)과 건강보험에 관해서도 

가입요건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기존의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여건

으로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상이라는 조건이 부과 되어 있었다. 

2007년에는 피고용자 연금 일원화 법안에서 가입요건이 주 20시간이상

으로 완화를 도모 했지만, 폐안이 되었다. 이 배경에는 파트노동자를 많

이 고용하는 소매업 등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법안이 제정되었고, 여기서 

가입요건 주 20시간이상으로 완화가 실현되었다(2016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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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본수당 지급조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의 개요

법개정
시행일

주요 내용 조건의 엄격화 조건 완화

2001년
4월 1일

- 이직자를 일반이직자
와 특정수급자격자로 
나누어 별도의 급여기
간을 설정

- 일반피보험자이자 일반이
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기간
이 10년 이상인 경우 급여
일수가 삭감

- 단시간 노동피보험자이자 
일반이직자의 경우 전체
적으로 급여 일수 삭감

- 일반피보험자, 단시간노동
피보험자는 특정수급자격
자의 경우 60세 이상 65
세 미만은 급여 일수 삭감

- 단시간노동자피보험자이자 
특정수급자격자의 경우 
45세 미만의 일부는 급여
기간 삭감

- 일반피보험자이자 일반이직자
의 경우 30세 미만은 피보험
자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은 급여일수 증가.

- 일반피보험자이자 특정수급자
격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일
부,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일
부, 45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피보험자기간이 5년 이상은 
급여일수가 증가

- 단시간노동피보험자이자 특정
수급자격자의 경우 45세 이상 
60세 미만은 피보험자기간이 
1년 이상은 급여 일수 증가

2003년
5월 1일

- 일반 피보험자와 단시
간노동 피보험자의 급
여 일수를 통일화

- 취업수당의 신설
- 교육훈련수당의 지급요

건기간 완화

- 일반피보험자이자 일반이
직자의 경우 피보험자 기
간이 5년이 상은 급여 일수 
삭감 

- 일반피보험자이자 특정수급이
직자의 경우 35세 이상 45세 
미만은 급여일수 증가

- 단시간노동피보험자이자 특정
수급자격자의 경우 전체적으
로 급여일수 증가  

2007년 
10월 1일

- 일반 피보험자와 단시간
노동피보험자의 구분을 
폐지

- 일반이직자의 경우에만 자격요건에 변화

2009년
 3월 31일

- 고용전망이 1년 이상에
서 6개월 이상

- 특정 이유 자격자의 신설
- 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완화·급여율 인상
- 상용취업수당의 범 위 

확대, 급여율 인상

 - 특정이유자격자의 경우 자격
요건 및 급여일수를 특정수급
자격자 수준에

- 단시간취업자의 경우 자격요
건인 고용전망이 단축

2010년
4월 1일

- 고용전망이 6개월 이상
에서 31일 이상

 
- 단시간취업자의 경우 자격요

건인 고용전망이 단축.

 

생활보호와 아동부양수당은 삭감을 위한 개혁이 실시되어 왔다. 일본

의 생활보호제도는 급여의 종류는 한국보다 하나 많은 8개 있고,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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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공공부조제도에는 없는 가산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가산제도에 모

자가산과 노령가산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모자가산은 민주당

정권시대의 2009년 12월에 부활했다. 아동부양수당은 한부모가구에 지

급되는 제도인데(父子는 2010년부터), 2002년 법개정에 의해 수급기간

이 5년 이상이 되는 가구는 2008년부터 최대 반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

었다. 그러나 2007년12월에 정부는 이 감액조치를 동결했고 현재도 실

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생활보호와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중 취업이 가

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는 보조사업으로, 희망자에 

대해 자립지원사업이 지자체의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다.

 

3. 빈곤함정(poverty trap)

 

급여의 삭감뿐만 아니라 급여의 구조자체에 취업을 자동으로 촉진하는 

메커니즘도 도입되어왔다. 공공부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빈곤 함정'이라

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阿部彩・國枝繁樹・鈴木亘・林正

義編, 2008). ① 급여의 지급을 폐지한 순간에, 수급기간 동안에 비해 가

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 ② 수급기간중에 일하고 수익을 얻었다 해

도 가처분소득이 최초생활비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일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취업하려는 동기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일하

면서 소득을 얻어서 가처분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

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영국의 WTC 

(Working Tax Credit), CTC(Child Tax Credit) 등이 그것이다.

일본에서도 '급여부 세액공제제도 (給付つき税額控除制度)' 로서, 민주

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민주당정권 시

대에는 소비세율 인상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로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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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다. 2013년 10월 1일 자민당연립정부는 소비세율의 5%에서 8%

로 인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급여부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검토

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생활보호의 '빈곤의 함정': 정규직과 비정규직(미혼, 아이 없음）

 



106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빈곤의 함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폐지하면 가처분소득이 급감하는 

문제가 정부내에서도 논의 되어 왔다. 위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이 문

제는 비정규직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다만 정부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인식한 것이 아님). 그래서 2013년 정기국회에서는 

생활보호법개정안이 심의되었고 생활보호의 수급동안 급여액의 일부를 

저축하고 급여 지급 종료 후 이를 받는 제도가 포함되었지만, 이 법안은 

같은 해 6월에 폐기 되었다. 

4. 노동조건, 임금

 

세계화에 따른 해외경쟁의 격화로 기업에 적극적인 비용삭감이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 저성장산업

에서 고성장산업에 노동자의 이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의 유연화 요청에서 실시되는 정책에도, 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고용형태의 다양

화(즉, 비정규직의 증가), 해고규제의 완화 등으로 정규직의 기득권을 빼

앗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면에서 더 열악해진다.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을 

억제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이 촉진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규

직과 동등한 권리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는 움직임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네덜란드의 'Polder Model'과 벨기에의 'Flexicurity' 

등이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자주 논의되고 있

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

자파견은 2003년 법 개정에 의해 2004년 3월부터 종래 금지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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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견이 인정되었다. 2007년에는 PC방에서 숙박하는 ‘넷 카페 난민’

이 사회 문제화 되었고 2008년 말에는 파견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받았

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동경의 중심부에 있는 히비

야공원에 '파견마을(派遣村)'을 설치 한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되었

다. 2012년 10월에는 법개정에 의해 고용기간이 30일이내의 근로계약인 

일용직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직면하면서 2007년 11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

었다. 개정법 제9조에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에 관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한

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2008년 시행). 이에 따라 지역(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액의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교육·직업훈련, 취업지원(자립지원)

 

평생교육 및 교육·직업훈련은 신속한 산업구조전환을 위해 새로운 산

업의 인력양성, 지식과 기술기반의 구축,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이동을 실

현하기 위해 필요하다(濱口桂一郎, 2009). 그래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자 및 직업경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장이 발달하

고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화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사

무의 범위도 자연히 한정되어진다. 자기 힘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일반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보화가 진행된 현재, 민간기업이 해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장기실업자나 

사회취약자들의 경우에는 민간에만 이들을 위임할 수 없으며, 공공의 참

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을 정하는 법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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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직업 능력개발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차  

(2011~2016년) 계획의 타이틀은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의 인재육성과 

고용안전망 강화 '이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르도록 배려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고용자수가 격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소는 여전히 제조업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1998 년에는 고용보험급여의 하나로서 '교육훈련급부금 제도' 가 신설되

고, 민간훈련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직업훈련소에는 제조

업의 메뉴가 많은 한편에, 교육훈련급부금제도는 서비스업의 메뉴가 많

다. 그러나 영어회화교실 등 취미 적인 것이 많고, 그 규모는 해마다 축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잡카드

(ジョブカード) 제도'가 포함되고 있다. 잡카드 제도는 법에 근거하지 않

는 보조사업으로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008년 4월에 도입 되었다. 이

것은 잡카드에 대상자의 직무이력이나 직업훈련경험 들을 기록하고 기업

에서의 실습, 수업의 수강, 직업상담원들에 의한 컨설팅 등을 결합하여 

경력개발을 도모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한 제

도이다. 그러나 민주당정권 당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다.

2008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회취약층의 존재가 주목받게 되었다(宮本みち子, 

2012; 湯浅誠, 2008). 이 문제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래그림이다. 

제1안전망은 사회보험,   노동보험제도 이며, 마지막 안전망이 생활보호제

도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증대에 따라 제1안전망으로서는 지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마지막 안전망인 생활보호수급에 이르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제2의 안전망을 정비하고, 제1안전망 지원을 받



제4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109

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보호에 이르는 사람의 수를 축소

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제2의 안전망으로서는 구직자지원제

도(求職者支援制度)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수당을 수급할 수 없는 이직자에 대해 지정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

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

훈련수강 조건이 매우 어렵고, 수급자수, 수당지급액은 목표를 크게 밑돌

아, 충분히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구직자지

원제도는 후생노동성의 노동행정측이 소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

동성의 복지행정측은 2013년 생활곤궁자지원법안(生活困窮者支援法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후술하는 개인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사업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에 안이 폐기되었다33).

 

〔그림 4-4〕 제2의 안전망 개념

33) 본고 작성 후 2013년 12월 6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4월부터 시행이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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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공공교육·직업훈련이라면 작업복을 입고 공작기계 등의 

기능습득과 자격취득을 위한 좌학(座學)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특정직종에 취업을 목표로 한 교

육·훈련, 직업상담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의 취업준

비, 사회생활에 복귀, 정신면에서의 케어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기업에서 직업체험, NPO 등이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

(사회적기업) 에서의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많은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실시된 '자립지원' 

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지원에서는 2002년에 노

숙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각지에 노숙자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한부모가정지원에서는 2002년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자립지

원급부금사업과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생활보호

에서는 2005년에 시작된 취업자립지원을 비롯해 일상생활자립지원, 사

회적자립지원, 다중채무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지

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청년층 지원은 2003년에 '청소년자립·

도전 플랜'이 수립되었을 때까지 특정사업은 없었지만, 이후 잡카페(ジョ

ブカフェ), 지역 젊은이 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청소년자립학원등이 민간단체에 위탁형태로 실시 되어왔다(津富宏・
NPO 法人青少年就労支援ネットワーク静岡 2011). 2009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육성지원 추진법이 제정 되었고 유스 어드바이저（ユースアドバ

イザー)을 각 지역에 배치하게 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는 지원

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퍼스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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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서비스(パーソナル・サポート・サービス)가 시작되었다. 이상의 자

립지원은 지원서비스가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34).

6. 개별화된 서비스

 

사회적 배제를 배경으로 선진국에 있어서 최근의 사회정책의 특징으로

는 상담, 조언,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해 특정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이다(豊

中市社会福祉協議会, 2010; 藤里町社会福祉協議会・秋田魁新報社, 2012). 

즉, 일본의 고용안전센터인 헬로워크처럼 방문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

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담당자가 대응하게 하는 것으로, 대표적 사례로 영

국의 잡센터(job center)와 학교 등에 배치되어 있는 퍼스널 어드바이저 

(Personal Adviser : PA)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젊은이들을 대상

으로 한 개별적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커넥션즈(Connexions)는 일본

의 지역청년지원스테이션(地域若者ステーション)의 직접적인 모델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배제에 있어서 그들

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

스는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기이직자의 경우 단순히 구

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다. 이직기간이 길어져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고액의 채무를 지

고 있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노인에 케어가 필요한 경우나 

질병 등의 사정을 안고 있는 경우 등 유형화하는 것조차 어렵다. 따라서 

지원시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사정을 파악함과 동시

34) 다음 부문에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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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자가 개인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방문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면 실행이 어렵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국의 많은 취

업지원에 관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담당자와 서비스 수급자  

사이의 계약체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계약을 통해 구직활동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만약 계약에 따라 구직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급여중단 등의 패널티

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25조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탈공업화단계에 도달한 것은 1990년대 

이지만, 취업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대표적으로 

니트, 프리타문제로 주목받은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아동부양수당수급자에 대한 모자자립지원 및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PS사

업이 시작되었다. PS사업은 ① 본인과 맞춤 지원, ② 본인의 개별상황에 

맞는 지원, ③ 지속적인 지원, ④ 예방적 지원, ⑤ 본인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 등 5개의 이념을 가지고 제도 틈새에 빠진 사회취약자에 대한 함께 

뛰는(伴走) 형식의 지원이다. 이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사

업 이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

는 사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 도쿄도의 챌린지 넷(チャレンジネット), 오

사카부의 지역취로지원사업, 사이타마현의 아스포트(アスポート), 교토

부의 잡파크 (ジョブパーク) 등이 그것이다(埼玉県アスポート編集委員会　

2012).

원래 사회취약자에 대한 행정의 개별지원이라면 생활보호제도의 케이

스 워크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 젊은이지원 스테이션, 쿠시로시(釧路

市)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釧路市福祉部生活福祉事務所編集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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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　2009). PS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는 지원은 기존의 케이스 워크의 그

것과 비교해 큰 변화가 보인다. 즉 생활보호 케이스워크는 기본적으로 케

이스워커와 수급자의 1대 1의 관계 이지만, PS사업에서는 지원하는 사람

이 1명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고 있다. PS의 지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

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담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PS는 어디까지나 각각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수급자의 담당자는 사회복지, 아픈 경

우 병원의 의사, 법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에 연결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의 케이스워크에 있어서 전후 생활보호비를 지급

하는 사무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무를 통합할지 분리할지 둘러싸고 

논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논의의 전제는 지원하는 자가 1

명 또는 복지 사무소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의 새로운 개별지

원은 팀 또는 지역사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7. 행정 조직 개편

 

이상과 같은 사회정책의 변화는 지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무를 소

관하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수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직은 중앙과 

지방, 양자의 관계, 그리고 관과 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개편에 보이는 경향은 다음 세 가지를 지적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원창구의 원스톱화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원스톱화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게 되었지만, 원스톱이 지역에 난립하는 자기모순적인 양상

을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복지, 노동, 의료, 주거,   사회보험   또한 

복지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모자, 아동, 생활보호 등 기존의 행정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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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소관과의 범위에서 원스톱을 목표로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또한, 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의 행정계층 간, 특히 도도부

현 및 정령지정도시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은 경우가 눈에 띈다.

여기서 말하는 원스톱이란 기존의 행정조직의 벽을 넘어 기능의 통합

을 의미하고 있다. 원스톱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배제에서는 지원을 필

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원스톱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복지

기관과 고용서비스기관의 통합이다. 일본에서 말하는 복지사무소와 헬로

워크가 그것이다. 일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두 기관

을 공동설치, 혹은 같은 건물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다. 통합

된 사례로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헬로우

워크의 소관은 정부, 복지사무소의 소관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통합할 

때 사무분담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중앙정부, 덴마크

는 지자체의 소관이다.

일본의 헬로워크의 조직개혁은 지방분권과제의 하나로서 논의되어왔

다. 특히 민주당정권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역주권 이라는 말을 사용해

서, 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다양한 현지기관의 전반적인 폐지를 내걸고 있

었다. 후생노동성의 현지기관으로는 각 도도부현에 놓인 노동국이 있고, 

그 아래에 노동기준감독관이나 헬로우워크 등이 있다. 사이타마현과 교

토부 등의 장관은 헬로우워크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

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ILO88호 조약 등을 근거로 지자체 이양에 강하

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헬로워크에서는 지자체의 청사내에 헬로우워

크를 설치하는 등의 방향으로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

자체의 관점에서는 2003년 직업안정법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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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다음은 지방분권이다. 탈공업화단계의 사회정책은 다양하게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사무분담을 해야 한다. 즉, 새로

운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중앙정부가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가 자치단체가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선

진국의 경험에서 보면, 예를 들어, 헬로우워크 같은 고용서비스는 중앙정

부와 광역 자치단체, 복지의 급여기준의 결정 등은 중앙정부, 케어 서비

스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복지에 있어서도 중앙집

권적이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원래 행정학에서 복지국가화는 동시에 중

앙집권체제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

후 복지는 자치사무로서 지방분권이 진행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1980 

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악화도 있었지만, 개인에 밀착한 서비스는 역

시 주민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사회적배

제에 대해 적절한 급여의 지급과 동시에 개별적인 서비스가 유효하다고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京極高宣, 2008).

마지막으로서 민간의 역할증대이다. 민간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 

NPO,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생각된다. 그 배경으로는 민간의 아이

디어와 기술의 활용, 정부의 재정악화, 행정평가로서 NPM (New Public 

Management)의 도입 등이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은 민간으로'라는 사상이 침투한 데 따른 것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체로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른 선진

국에서도 영국의 잡센터(Job Center)에서는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

업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사업자 에 맡길 수 있다. 또한 호주 등 에서는 직

업 소개소 자체가 민영화(민간위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에서도 헬



116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로우워크의 민영화는 개혁사항의 하나로 꼽히고 왔다.

민주당의 하토야마(鳩山) 정권 때 '새로운 공공 (新しい公共)'이 정책의 

하나로 규정되었지만, 그 구체성은 부족했었다. 그러나 현재 개별화된 서

비스의 실시기관의 작지 않은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나 NPO 법인 등의 

민간단체이며,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앞으로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확실하다. 지자체로서는 재정사정이 어렵고, 인원도 감소되는 경향에 있

는 환경속에서 가능한 곳에 사업을 외부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취약계층 지

원의 공적인 참여를 잃어, 지원의 질이 저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절 맺는말: 향후의 방향
 

2013년도 정부예산에서 세수액 약 43조엔중 사회보장관계비는 약 29

조엔으로 70%에 가까운 비율이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관계비는 매

년 1조엔씩 자연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2008년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제출된 추계에 따르면, 2012년도의 공비부담(중앙 및 지방)은 40.6조원 

인데 비해 2025년도에는 60.5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47

년에서 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 붐 세대가 2022년에는 75세가 

된다. 75세 이상이 되면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향후 일본의 사회보

장비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는 2013년 8월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일본

의 사회보장제도개혁의 방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제시

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향후 재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민주당연립정권은 구직자지원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정

비에 적극적이었지만 , 보수정권은 향후 사회보장비의 삭감을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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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3년 8월에 이미 생활보호비용 삭감이 실시되

고 추가감축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회정책개혁의 방향성(급여 및 서비스의 취

업촉진기능, 개별화된 서비스, 지방분권 등의 행정조직의 개편)에 변화는 

없겠지만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기할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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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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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부조
 

1.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괄 및 현황, 전개과정

신중국 성립부터 지금까지 약 60여 년에 이르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는 단위보장제에서 사회보장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추진됨에 따라, 국가와 단위

(單位)35)가 공동으로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일종의 '국가-단위보장제'였

다(郑功成, 2002). 하지만 '국가-단위보장제'에서는 국가와 단위는 생산 

혹은 경영상황과는 관계없이 사회보장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러한 

‘국가-단위보장제'의 비효율성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마련된 새로운 사

회·경제체제에 부합되지 못했다.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의 사회보장제는 정부 주도, 책임 분담, 사회화36), 다층화된 사

회보장제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사회보장 개혁

으로 인해 정부 주도 하에서 여러 사회보장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사회보

장을 책임지고, 국가는 입법을 통해 전체 국민의 연대의식을 형성해가는 사

회보장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郑功成, 2008). 말하자면, 개혁개방 이전에

는 사회보장의 주체가 단위였지만, 개혁개방 이후에는 사회보장의 주체

35) 생산이 수행되는 기층 조직인 기업, 사업조직인 국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태를 의
미하지만, 사실상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의 생활과 재생산의 영역까지 포함하
는 광범위한 공간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기도 함.

36) 국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공동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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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가족 등으로 다양해졌다.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괄 및 현황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

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전반에 걸쳐 진행된 개혁개방정책 실시

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1980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에 따

른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적합한 사회보장제

도로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김병철, 2011).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조정이 감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고아, 무의탁 노인 등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부합한 일

련의 사회보장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전후로 중국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보장제도와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

은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제도의 변화에서 기인된다. 즉, 개혁개

방 이전 ‘국가-단위보장제’를 기초로 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부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제도임이 

밝혀졌다(박병현 외, 2007). 그리하여 개혁개방 이전의 ‘국가-단위보장

제’를 기초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말하자면, 개혁개방 전후로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단위보장

제’에서 ‘국가-사회보장제’로 전환되었다(郑功成, 2002). 개혁개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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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단위보장제’에서 도시와 농촌의 각종 단위는 생활보장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당시 단위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공간

인 동시에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까지 책임지는 일상생활의 공간

이었다. 단위는 근로자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안정된 임금을 지불하

며,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틀이 되는 동시에, 신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을 영위케 하며, 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 통제를 관철하는 

틀이기도 했다. 따라서 주민과 그들이 소속된 단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조성되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보장제도는 점차적으로 국가-사

회보장제로 전환되었다. ‘국가-단위-개인’ 사이에 사회보장의 공급과 수

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 아래에서 국가가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수

립·제공을 주관하고 있지만,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가족들도 사회보장의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

보장제도는 ‘국가-단위보장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사회보장제’로 함축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중국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면서 사회보

장제도가 수립되고 안정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의 

반포가 그 주요 의지를 나타난다. 사회보험법의 제정은 중국 사회보험제

도의 틀이 마련된 한편,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는 시점

이기도 하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노령연금보험

과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

험법」의 반포 및 그 실시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최소한 사회보험제도)가 

수립되고 안정되며 지속가능한 발전단계로 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 

것으로 있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사회보장 개혁으로 인해 현행 중국의 사회보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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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3대 제도에다 특수성 사회보장

제도에 해당되는 군인우대를 포함한 4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는 이 4대 제도가 중국 사회보장의 기본 축을 구성하고 있

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상호협력, 개인저축 

등 2가지 제도를 사회보장체계에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1993년 중

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에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사회보장체계

는 사회보험, 사회구조(공공부조), 사회복리(사회서비스), 우무안치(군인

우대)와 상호협력, 개인저축 등 6가지 방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보장체계에서 핵심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기

본형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심이 되는 제도로서 근로

자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서 국민의 생

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특정한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 국민이 경제발전의 성과 분배에 참여

하여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 1949~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단위가 모든 영역에 걸쳐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

장했다. ‘국가-단위보장제’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각각 도시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기관, 농촌의 집체 등 각종 단위에 소속되어 기본생활을 보

장받았고, 단위에 소속되지 못한 고아, 무의탁 노인, 과부 등 취약계층은 

정부 산하기관인 민정부(民政部)37)로부터 기본생활을 보장받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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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가와 단위는 사실상 ‘부애주의(父愛主義)’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했다(郑功成, 2002). 말하자면, ‘요람

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는 것처럼, 국가와 단위는 주민(특히 

도시주민)들의 육아, 보육, 교육, 의료, 노후보장 등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복지관련 지출을 책임졌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경

제·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도

시주민들은 단위보장에 소속되었고, 농촌주민들은 농촌 집체보장에 소속

되어 기본생활을 보장받았다. 도시에서는 노동보험제도, 공비의료제도, 

주택보장제도, 주민수당, 민정복지제도 등이 도시주민에게 제공된 반면, 

농촌에서는 집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필수품을 제공받

았다. 사실상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은 다른 형태와 수준의 복지제도에 적

용되었는데, 도시주민은 농촌주민보다 훨씬 호의적이고 광범위한 복지혜

택을 누렸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는 표면적으로 그 성

격과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김병철, 2008).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공익성의 색채가 짙었고 

비용을 따지지 않았으며 효율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도시와 농

촌 주민들 대부분은 도시 단위보장과 농촌 집체보장 등의 안전망에 적용

되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밖에 있거나 혹은 경계에 걸쳐 있는 취약계층

들은 각각 삼무대상자와 오보대상자로 구분되어 보호되었다. 도시의 고

아, 무의탁 노인, 과부,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삼무(三無)’38)대상자를 위

해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사회보장기관을 설립하여 그들의 기본

37)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 산하 중앙정부의 부서로써 사회행정사무를 주관하
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재해구제, 도시와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 농촌 오보제도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

38) 1) 자신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2) 단위나 친척이 없으며, 3) 법적 부양인이 없
는 계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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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했다. 반면 농촌에서는 취약계층인 ‘오보(五保)대상자’39)를 

위해 농촌집체가 소량의 정부 보조금과 함께 대부분 자금을 조달하였다. 

당시 농촌집체는 복지원 혹은 양로원을 수립하였고, 합작의료제도와 농

촌의무대원(bare foot doctor)40)제도를 통해 그들의 기본적인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계획경제시기에 주민들의 복지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도시 단위보장과 농촌 집체보장"에 일단 속하기만 한다

면 탄탄한 ‘안전망’에 진입한 것과 다름없었다. 

 

2)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 1978년~현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촌 가정생산책임제의 추진과 함께 도시 경제

개혁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가-단위보장제’를 받들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의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더불

어, 사회구조가 분화되었고, 효율성이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리하여 단편적인 국가와 단위만을 

의존한 폐쇄적인 '국가-단위보장제'는 더 이상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사회

보장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는 

도맡아 사회복지의 책임을 처리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여러 사회보장 주

체(정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가정 등 포함)들과 함께 사회보장을 제공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가-

사회보장제’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郑功成. 2002). 첫째는 내부적인 요소로써 

39) 의, 식, 주, 의료, 장례(어린이의 경우 교육) 등 다섯 가지 방면에 걸쳐 복지를 제공하는 
집체복지사업임

40) 이들은 생산대대원에서 선발되어 3년간의 맨발의사 교육을 받은 자로 투약만이 아닌 주사

를 포함한 간단한 처치나 가족계획 지도 외에 질병예방활동에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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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보장제’는 자체적으로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국가-단위

보장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탓에 단위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과중

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일부 오래된 국유기업은 사회보장 부담으

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둘째, 경제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는 ‘국가-단위보장제’의 경제·사회구조를 흔들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농촌에서 토지개혁에 따른 가정생산책임제가 실시됨에 따라, 집체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경제·사회구조의 기반이 무너졌다. 아울러 도시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벗어나 시장이 작동하는 

경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사회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경제주체의 다원

화, 노동력의 시장화, 소득 격차의 확대 및 이로 인한 사회계층의 분화와 

단위와 정부간, 개인과 정부 및 단위 간 다양한 이해관계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통일적인 ‘국가-단위보장제’의 경제·사회구조의 틀이 흔들렸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의 단위는 새로운 경제·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해

야만했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 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 기업의 시장경

쟁 참여,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 등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단위보

장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위는 점차 생산에만 전담

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능은 단위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점차 분담하

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로자에 대한 단위의 책임이 줄어드

는 동시에 단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농촌에서는 가정생산책임제(家庭承包制)가 실시되면서 인민공사

제도가 해체되면서 농촌의 기본생활을 보장했던 집체경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농촌 사

회보장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농촌 가정의 평균 인구 

감소와 젊은 농민층의 도시 유입으로 인해 가정보장의 기능이 약화되면

서, 농촌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농촌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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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도시주민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에게도 적용

되었고, 신형의료보장제도는 90% 이상 농촌주민에게 적용되었으며, 노

령연금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농촌에서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결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

도가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단위보장제’에서 점차 ‘국가-사회보장제’로 전환

되었다. 하지만 '국가-사회보장제'에서도 개혁개방 이전에 도시와 농촌으

로 이원화된 성격이 고스란히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한 차

이가 잔존하게 되었다(李迎生, 2001). 가령, 농촌 사회보험제도가 시기적

으로 도시 사회보험제도는 늦게 수립·실시된 점 이외에도 그 적용범위, 

급여수준, 재원 등에서 훨씬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2.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최근 30년 동안의 개혁과 발전을 거치면서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보장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현행 중국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사회보

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군인우대 등 4대 정식 제도와, 상호협력, 개인

저축 등 2대 비정식 제도로 구성된다. 4대 정식 기본제도는 전체 사회보

장체계의 핵심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군인우대로 구성

되고, 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특징을 

한다. 그 중 사회보험은 노령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

산보험 등 5가지 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부조는 도농주민 최저

생활보장, 재해부조, 의료부조, 교육부조, 사법부조, 주택부조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부녀자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우대제도는 한편, 상호협력, 개인저축 등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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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식 제도는 사회보장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위에서 언급된 관련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수립되면서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첫째, 도시근로자노령연금제도, 도시주민노령연

금제도, 신형농촌노령연금제도 등 3가지 노령연금제도가 수립되면서 노

령연금체계의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 둘째,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

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등 3가지 의료보험제도가 수립

되면서 의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셋째, 실업보험, 산재보

험, 출산보험제도가 추가적으로 수립되면서 사회보험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넷째,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도시주민에 이어 농촌주민에게 

적용되면서 공공부조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다섯째, 노인부양, 장

애인 지원, 고아 지원, 부녀자 권익보호 등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이 수립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그림 5-1〕 중국 사회보장체계 도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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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구조와 실태

  가. 사회보험 영역

중국의 사회보험은 노령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

보험 등 5가지 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기금의 통수(social 

pooling)는 국가와 단위(고용업체) 그리고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

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납부한 사회통수(social pooling)기금과 근로

자가 납부한 개인계좌(individual account) 등 2부분으로 구성된다.    

〈표 5-1〉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율 비교

보 험 계

기업
연금

(20%)
의료
(6%)

산재
(0.5~2%)

실업
(2%)

출산
(1%)

31%

근로자
양로
(8%)

의료
(2%)

-
실업
(1%)

- 11%

주) 기업: 근로자 급여 총액, 근로자: 개별 급여 기준

1) 노령연금(養老保險)

1991년 국무원은 「기업근로자의 노령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고, 기본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결합된 다층화된 노령연금

제도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국가, 기업, 개인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자금조성시스템을 수립한 것이다. 1995년 국무원은 「기업근로자의 노령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사회통주41)와 개인계좌가 

41) 사회통주는 중국 특유의 개념으로, 사회에서 통일적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임.



제5장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131

서로 결합된’ 형태의 노령연금제도를 수립할 방안을 모색하였다(孟醒, 

2005). 또한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제도의 실시방안을 제안

하였고, 각 지방에서 전개된 시범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적용하였다. 

1997년 국무원은 「기업근로자의 통일된 기본노령연금제도에 관한 결

정」을 발표하였다. 각 지역에서 실시한 ‘사회통주와 개인계좌 결합’ 방안

을 통일시키고, 보험료율, 개인계좌의 규모, 기본노령연금기금 지급방법

과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기업근로자 노령연금제도의 기본 틀

을 정식으로 확립하였다. 1998년 국무원은 철도부와 교통부 등 11개 부

서가 시행하던 노령연금의 총괄업무를 지방으로 인계하여 관리하게 함으

로써 노령연금 업무가 수직적·수평적 분할관리시스템에서 지방의 통일화

된 관리로 개선시켰다.

2001년 7월 국무원은 요령성에서 도시 사회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시

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 개인계좌 실시와 기본노

령연금 급여지급 개혁에 관한 방안들을 포함하였다. 2005년 국무원은 

「기업근로자의 기본노령연금제도에 관한 결정」을 발표해서 개인계좌의 

규모를 조정하였고, 도시 개인사업자와 이동 취업인구의 사회보험 가입

정책을 통일시켰으며, 노령연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사회

보험 납부에 관한 강제성을 가진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노령연

금 개인계좌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하였다. 2000년 국무원은 기업형 노령

연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장화 관리운영의 기업

연금제도를 수립하였다. 같은 해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의 노령연금제도 

개혁과 농촌 노령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농민, 농지를 잃은 농

민, 농민공42)을 위한 노령연금제도의 수립방안을 모색하였다.

42)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으나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에서 비농업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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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험

1994년 국무원은 강소성(江苏省) 진강시(镇江市)와 강서성(江西省) 구

강시(九江市)에서 근로자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이강시범(兩江試点)’을 전

개하였다. 1년 후 시범사업이 40여개 도시로 확대되었고, 사회통주와 개

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의료보험제도의 수립을 모색하였다. 1998년 국무

원은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공

비의료제도43)와 노동보험의료제도 개혁에 대해 도시의 모든 사업주 및 

그 근로자를 포함하고,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방식을 선택

하며, 단위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도시근로자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험과 의료기구 및 약품유통체제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2003년 이후 의료보장제도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도시주민

과 농민에게 적용되었고, 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과 도시주민기본의

료보험 시범사업이 잇따라 전개됨으로써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에게 적

용되었다. 

3) 실업보험

1986년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노동계약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취

업보험제도를 수립하였다. 1993년 국무원은 「국영기업 근로자 미취업보

험규정」을 발표하여 미취업보험이 포괄하는 범위를 한층 확대하였고, 기

업의 납부부담을 강조하였으며, 미취업보험기금을 마련하여 미취업근로

43)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일반재원에서 의료비를 조달하는 제도를 말함. 중국의 
경우, 정부가 실행한 무료 의료보장제도로 공비의료보험 경비의 자금원이 각급 재무부
이므로 공비의료제도는 실질적으로 국가 혹은 정부 보험형의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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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사용하였다. 1999년 중국 정부는 「실업보

험조례」를 발표하여 적용범위를 모든 도시의 기업과 사업단위 근로자에

게 확대시켰다. 또한 기업이 모든 보험료를 납부했던 기존 규정을 수정하

고,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4) 산재보험(工傷保險)

1996년 노동부는 각 지역의 시범사업에 기초하여「기업근로자 산재보

험 시행조치」를 발표하여 산재보험의 인정조건, 지급기준 및 관리절차를 

규범화 하고, 산재보험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규

범화된 산재보험제도를 수립하게 된다. 같은 해, 국가기술감독국(國家技

術監督局)은 노동부, 위생부, 전국총노동조합이 제정한 「근로자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정도 평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근로

자의 노동능력 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3년 

「산재보험조례」의 발표를 계기로 산재보험제도가 한층 개선되었다. 

5) 출산보험(生育保險)

1994년 노동부는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행조치」를 발표하여 기존에 

단위가 부담하고 관리하던 출산보장방식을 사회통주로 전환시켰고, 출산

보험의 시행범위, 총괄단위, 기금조성 및 지급수준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출산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현재 전국에는 이미 26개성에

서 출산보험제도가 수립된 상태이다. 

최근 30여 년 동안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2010년 말까지 도시 기본노

령연금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총 25,673만 명이고, 도시 기본의료보험 가

입자는 43,206만 명, 실업보험 가입자는 13,376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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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만 명, 출산보험 가입자는 12,30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총 2,678

개 현(시, 구)에서 신형 농촌 합작의료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가입율

은 96.3%이었고, 기금의 총 지출은 832억 위안이었으며, 누적 수혜자는 

연간 7억 명에 이르렀다. 신형농촌노령연금 시범지역에서 보험가입자는 

10,277만 명, 실업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209만 명에 이르렀다. 

 

  나. 공공부조 영역

중국의 공공부조는 생활보호형에 속하는 최저생활보장, 응급부조형에 

해당되는 재해부조, 임시부조, 그리고 전문부조형에 속하는 의료부조, 교

육부조, 사법부조, 주택부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현행 중국의 공공부조체계

제도 주관부처 보장대상자

생활보호형 최저생활보장 민정부 저소득층 및 그 가족

응급부조형
재해부조 민정부 재해민

임시부조 민정부 차상위층, 유랑인

전문부조형

의료부조 민정부 질환으로 인한 빈곤

교육부조 민정부, 교육부 학비 부담 곤란자

사법부조 민정부 사법소송비 부담 곤란자

저가주택부조 민정부 무주택자

서민주택부조 주택건설부 저소득층

1)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

1997년 9월 국무원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전국적인 수립

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1999년 국무원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보장대상, 보장기준, 자금출처 및 관련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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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2002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사람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2007년 국무원은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전국적인 수립에 대한 

통지」를 하달해서 도농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정식적

으로 수립하였다.

 

〈표 5-3〉 중국 주요 지역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 현황

지역
평균

최저생활보장기준

평균 최저생활보장기준/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1인당

평균부조액

1인당 평균부조액/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북경 410 0.17 361 0.15

천진 430 0.24 300 0.17

하북 246.95 0.19 155 0.12

산서 213.36 0.17 135 0.11

내몽고 258.53 0.18 202 0.14

요녕 272.49 0.2 164 0.12

길림 2113 0.18 182 0.16

흑룡강 229.65 0.21 166 0.16

상해 425 0.16 290 0.11

강소 314.3 0.15 178 0.09

절강 335.74 0.13 249 0.09

안휘 240.76 0.19 147 0.12

복건 212.2 0.11 134 0.07

강서 218.75 0.18 163 0.13

산동 268.55 0.17 169 0.11

자료: 민정부(2009), 최저생활보장통계보고

2010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145만 

가구, 2,310.5만 명이었으며,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의 총 지출은524.7

억 위안이었다.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의 평균수준은 251.2위안이며, 한 

달 기준 개인의 부조수준은 189위안 정도였다. 농민의 경우 2,528.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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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5,214만 명이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급여는 총 445억 위안이 지출되었다. 농촌주민 최저생활보

장 평균 급여는 매월 개인당 117위안이었으며, 매월 개인당 급여는 74위

안 정도였다.

〈표 5-4〉 중국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인구 현황 

도시 보장인구 (만명) 농촌 보장인구 (만명)

1996 84.9

1997 87.9

1998 184.1

1999 265.9 265.7

2000 402.6 300.2

2001 1170.7 304.6

2002 2064.7 407.8

2003 2246.8 367.1

2004 2205 488

2005 2234.2 825

2006 2240.1 1593.1

2007 2272.1 3566.3

2008 2334.8 4305.5

2009 2345.6 4760

2010 2311 5228.4

자료: 민정부(1996~2010), 민정사업발전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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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 주요 지역 최저생활보장 수혜율(2009) 

지역
도시
(%)

농촌
(%)

지역
도시
(%)

농촌
(%)

북경 0.99 3.12 상해 2.13 4.73

천진 1.87 2.62 강소 1.1 3.94

하북 2.95 4.34 절강 0.32 2.64

산서 5.99 6.46 안휘 3.67 5.8

내몽고 6.76 10.28 복건 1 3.9

요녕 5 5.32 강서 5.14 5.92

길림 8.96 7.69 산동 1.34 4.06

흑룡강 7.28 6.09 하남 4.15 6.03

자료: 민정부(2009), 중국인구취업통계연감

2)  농촌 오보공양(五保供養)

오보공양제도는 1956년에 시작되었다. 오보제도는 중국 농촌에서 실

시하는 일종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의, 식, 주, 의료, 장례’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장하는 한편, 아동에게

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다. 2006년 국무원은 「농

촌오보공양사업조례」를 개정하여 오보공양 비용을 공공예산의 범위에 포

함시킴으로써 역사적 변혁을 실현하였다. 2006년 민정부에서는 ‘노을계

획’을 시작하여 5년 동안 50억 위안을 지출하여 농촌오보공양서비스 시

설을 건설하고 개조하였다. 2010년 말 오보공양인구는 534.1만 가구, 

556.3만 명이었고, 공양자금으로 총 98.1억 위안을 지출하였다. 오보 집

중공양을 제공받는 인구는 177.4만 명이었고, 분산공양을 제공받는 인구

는 378.9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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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농 의료부조

2003년 11월 중국 정부는 「농촌의료부조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

여 2005년까지 규범화되고 개선된 농촌의료부조제도를 전국적으로 수립

하도록 하였다. 2005년 국무원 판공청44)은 「도시의료부조제도 수립 시

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여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의 대상자 중에

서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기본의료보험

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개인의료 비용부담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 그리고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부조를 실시하도록 하

였다. 또한 특수 질병에 대한 의료부조제도 수립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농촌 아동들의 질병의료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의료부조를 제공받은 도시주민은 연간 1,921.3만 명, 

총 지출은 49.5억 위안인 반면, 빈곤농민에 대한 의료부조는 연5,634.6

만 명, 총 지출은 83.5억 위안이었다.  

4) 법률부조제도

법률부조제도는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구가 경제적 곤란 혹은 특수한 

안건의 당사자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업무를 제공하는 일종의 법

률제도이다. 국무원이 2003년 7월에 반포한 「법률부조조례」는 중국 법

률부조 업무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5) 자연재해부조제도

중국 자연재해 관리의 종합적인 협조기제는 현재 국무원에서 통일적인 

지도하에 중앙에는 국가 재해감소 위원회, 전국 재해방지 구호종합 협력

44) 국무조정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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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민정부 재해방지 사무기구로 두고 자연재해 구조의 협조와 조직

업무를 책임진다. 

6) 유랑하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한 부조제도

2003년 8월 1일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도시 생활 근거지가 없이 유랑

하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한 부조관리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을 “자

원으로 도움을 받고,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원칙에 따라, 도시 생활근거

지가 없이 유랑하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심을 쏟는 보호식의 부조

관리이며, 도움을 받은 인원의 서로 다른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숙식, 

의료, 통신, 귀향 그리고 맞이하고 보내는 등 부조서비스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중국은 도농주민 최저생

활보장, 재해부조, 농촌오보제도를 기초로 하고, 의료, 교육, 주택, 사법 

등의 특수 부조를 보충으로 하는 공공부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

에는 일반성 부조를 수급하는 도농 빈곤인구가 매년 7,000만 명을 초과

하였고, 긴급성 혹은 임시성 부조를 합치면 한해 총 수급자는 1.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 개혁동향 및 향후 전개방향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경제·사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근본적

인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은 단위보장제의 특색이 짙은 '국가-사회보장제

'에서 벗어나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왔다. 

최근 30여 년 간의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

스 등 3대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

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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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 개혁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독립적인 지위가 결여되었다

(정공성․김병철, 2012). 1980대부터 사회보장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된 조치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되면서 기업근로자의 실업·하강(下崗)인원이 대규모

로 발생하였을때, 재취업센터, 실업보험, 최저생활보장제도 등 일련의 사

회보장제도가 점차 수립되었다.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 개혁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문제 해결형 성격이 짙었다. 

1980년대 기업이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쟁체제를 돌입하

게 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하강(下崗) 및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 중국 정부는 서둘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려 하였다.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적 생활추구, 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통합과 안정, 경

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 등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의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해결형’ 성격이 짙다. 

셋째, 사회보장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의 이념이 아

직 정착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의 실시는 국민에게 베푼다는 시혜적 의미

보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사회보

장 개혁은 피동적으로 경제체제 개혁에 발맞추어 진행된 탓에 국민의 목

소리에 귀를 귀울릴 만한 여유도, 국민의 불만에 적절히 대응할 시간도,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도 없었다. 사회보장 개혁은 단순히 

복지를 얼마나 제공하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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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보장 개혁과정에서 제도가 ‘분절화(Fragmented)’되어서 제

도적 통합이 미흡하다(정공성․김병철, 2012). 개혁개방 이전부터 존재했

던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경제·사회구조로 인해 중국의 사회보장제

도가 여러 가지 제도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노령연금

체계는 지역과 직업 등의 특징을 근거하여 도시근로자 노령연금제도, 

도시주민 노령연금제도,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금제도, 신형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 등 4가지 제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

들은 지역별, 직업별로 연금액을 다르게 지급받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

라 도시 연금수급자들이 농촌 연금수급자들보다 더 많이 지급받고, 국가

기관 및 사업단위에 종사했던 연금수급자들이 기업보다 연금액을 더 많

이 지급받게 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김병철, 2010).

〈표 5-6〉 각종 단위별 매월 평균 연금액 현황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연금액
소득

대체율
연금액

소득
대체율

연금액
소득

대체율

1995 321 72.10 422 92.10 435 94.30

1996 366 74.09 492 94.62 484 91.49

1997 402 76.28 549 95.98 548 93.40

1998 442 71.64 603 94.96 606 93.95

1999 481 70.63 702 97.23 707 95.03

2000 512 66.80 805 100.23 788 94.37

2001 531 60.94 921 96.14 964 95.45

2002 615 62.18 1,014 91.85 1,096 93.92

2003 644 56.89 1,151 94.81 1,221 93.14

2004 653 50.35 1,220 88.80 1,328 89.20

2005 714 47.82 1,346 86.28 1,469 84.62

지료:  중국통계국(1995~2005), 중국 노동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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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보장의 개혁은 지난 30여 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

지만 중국의 미래발전에 부합하고 완전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장

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목표에서 볼때 중국의 개혁은 아직 걸음마

에 불과하다. 앞으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전략은 제도의 결함을 개

선하고,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으로부터 공평, 보편적인 혜택,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점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정공성․김병철, 2012). 이러한 개혁과정을 통해 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의 삶의 질과 그들의 행복감을 지속적

으로 향상시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의 목

적을 이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45)의 

수립은 전체 국가 발전정책의 목표로 확정되었다(郑功成, 2010). 샤오캉

사회가 되면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체계가 수립되어 개개인 모

두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보다 현실적인 욕구와 발전 가능성

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보장의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郑功成, 2010). 1) 제1단계(2008~2012년): 불

완전한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세우고, 건전하고 완비

된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 2) 제2단계

(2013~2020년): 선별적인 사회보장에서 보편적이고 공평하며 안정적인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3) 제3단계(2021~2049년): 

개인의 생존 보장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존엄을 보호하는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정공성․김
병철, 2012). 

45) 의식주 걱정 없는 풍요로운 상태, 중등 수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 및 경제 상태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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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도시의 근로빈곤층: 개념, 형성 원인, 계층의 
특징 그리고 사회보호정책

 

근로빈곤층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생활이 곤경에 빠져있는 사람들

을 가리킨다. 근로임금의 시각에서 볼 때, 도시 근로빈곤층은 현재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 숙박음식업, 수리(水利)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건

축업, 도매와 소매업, 주민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등 저소득 업

종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 근로빈곤층의 형성과 중국 소득분배제도, 그리

고 근로 취업제도 개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일부 비정규부문에 종

사하는 하강노동자46)와 농민공, 저소득의 대학졸업생, 편부모 가정 등은 

근로빈곤층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마이너스 소득세, 최저임금제도, 취

업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제도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완화시키는 주요 조

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실천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모색하며 탐색

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 

 

1. 중국 근로빈곤층의 개념

 

근로빈곤층은 영문으로 하면 “Working Poor”로 번역된다. 만일 인터

넷에서 “Working Poor”를 입력하면, 이 단어는 대부분 먹고 살기 빠듯

한 사람들(穷忙族, 궁망족)으로 검색되고, 자세하게 관련된 원고에서 궁

망족은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지 않고, 사업 진도가 그리 원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학술계의 시각에서 근로빈곤층의 

근원을 탐구해보면, 소위 “궁망족”의 함의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Klein 

46) 下崗은 ‘본래 일에서 잠시 내려오다’는 의미를 가진,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
한 재직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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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es(1989)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적어도 6개월 내 노동시장에

서 일자리를 찾아서 근로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Kim & Mergoupiss(1997)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

의는 “18세 이상 되는 자가 4개월 내 적어도 1주일을 일하거나 푸드 스탬

프(food stamp;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수급조건에 부합되거

나 혹은 ‘요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Dependent Childen: 

AFDC)’ 수급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쟁에서는, 

근로빈곤층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즉, 근로조

건과 빈곤조건이다. 사실상 다수 미국연구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1) 빈곤상태가 그 가정 소득과 정부 빈곤선

을 비교하는 격차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다. 2) 근로하거나 혹은 직장을 찾

거나 혹은 2가지 상황이 합쳐서 지속되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근로와 빈곤을 정의하는냐는 실제 적용에 있어 종종 

의견이 불일치한다. 근로빈곤층은 통상적으로 불안정적으로 근로하게 되

므로 대다수 연구자는 일정한 시간 내 근로 혹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상황

으로 설정하는 기준으로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빈곤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정부 빈곤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연구의 요구에 맞추어 기타 빈곤기준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부조제도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

한 정의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근로와 빈곤 등 2가지 전제조건에서 논의해야 한다. 첫째, 시간조

건이다. 서구학자들은 시간조건을 목적으로 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지

의존성(welfare depende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현재

의 사회복지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빈곤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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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든지 근로빈곤층 이든지,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근로의지가 

없는 경우는 적어서 복지의존성이 드물게 나타난다. 시간조건을 설정한 

다른 목적은 단지 노동시장의 비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장의 

주변 참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름방학 동안 

1주 혹은 2주 일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 거의 1년 내내 혹은 수년 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조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도시 빈곤의 도

량(度量)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시 빈곤인구

의 범주 확정(界定)은 일반적으로 현재 중국 전역의 도시 최저생활보장선

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수준이 해당지역 도시 최저보장선보

다 낮은 인구를 빈곤인구로 삼는다. 하지만, 최저생활보장선을 빈곤선 기

준으로 삼는데에는 논의할 만한 문제가 많다. 반대로 최저보장선을 기준

으로 삼는 이유는 지방정부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때 장기간 지방의 재정

적 지불능력을 고려할 뿐, 충분히 주민의 기본생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미발달지역에서 종종 보장기준을 억제하게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최저보장선에 대한 통일된 산출방안이 미흡하며, 지역 

간의 비교가 어렵다. 왕요우줸(王有捐)이 마틴법(Martin Method)을 이

용하여 2004년 전국 도시주민 빈곤선을 예측할 때 각지의 최저생활보장

선이 거의 빈곤선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대략 32%보다 낮다. 동

부지역은 대략 29%보다 낮았다. 경제미발달의 중서부 지역의 격차는 훨

씬 커서 35%를 넘었다. 그러므로 도시 최저보장선을 빈곤선으로 이용하

여 근로빈곤층을 확정하는 방안은 확실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저보장선은 대규모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근로빈곤

층을 예측하는 의미도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제빈곤선을 이용해서 

빈곤선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빈곤기준(International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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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0.47 0.46 0.45 0.43 0.44 0.44 0.45 0.47 0.49

채광업 2.68 2.64 2.65 2.73 2.6 2.6 2.49 2.24 1.98

전력 1.44 1.53 1.56 1.58 1.58 1.56 1.55 1.51 1.47

교통운송, 보관, 
우체국

1.47 1.47 1.46 1.51 1.51 1.49 1.48 1.44 1.39

임대업과 1.10 1.1 1.1 1.09 1.07 1.1 1.05 1.01 1

위생 1.07 1.03 1.03 1.08 1.08 1.13 1.14 1.14 1.14

Line Standard)는 일종의 소득비율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국가 혹은 지

역의 사회평균 소득의 일정한 비율(일반적으로 50%)을 이러한 국가 혹

은 지역의 빈곤선으로 삼는다. 소득만을 근로임금으로 고려하면, 「중국 

통계년감」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에서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이 대략 어떤 

업종 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2003~2011년 업종별 도시 

고용업체 취업인원 평균 근로임금이 사회평균임금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표 5-7〉 업종별 도시 고용업체 취업인원 임금이 사회평균 임금에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료: 「중국통계년감」（2003-2011년 PDF）을 재정리함.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hgnd
 

위 표에서 보다시피, 7대 업종의 평균 임금은 사회평균 임금보다 낮다. 

그 중 농업, 임업, 수산업은 가장 낮다. 최근 9년 동안 임금이 사회평균 임

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농업, 임업, 수

산업의 근로자는 국제 빈곤선법이 제정한 빈곤선보다 낮다는 것이다. 둘

째, 도매 및 소매업이다. 2003년, 도매 및 소매업의 임금은 단지 사회평

균 임금의 35%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에 도매 및 소매업의 임금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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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긴 하였지만 2011년에도 사회평균 임금의 57%에 미치지 못했다. 

수리(水利)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의 임금은 줄곧 사회평균 임금의 50%

정도에 맴돌았다. 하지만 건축업의 임금은 줄곧 사회평균 임금의 60%정

도에 이르렀다. 부동산업의 임금은 2003년 사회평균 임금의 80%정도보

다 낮았으며, 2011년에 50%정도로 감소했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의 임

금은 2003년 대략 사회평균 임금에 비슷했지만, 2011년 사회평균 임금

의 70%정도로 감소했다. 공공관리와 사회단체 업종의 임금 역시 줄곧 사

회평균 임금보다 낮았다. 업종 평균임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시

각에서 볼 때, 만일 한 사람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한다면, 그 사람은 근로

빈곤자가 될 가능성이 기타 업종보다 훨씬 높다. 

 

2.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 문제의 형성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 문제의 형성과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비록 계획경제 시기 중국 도시 사회 각계각층 간에 존재

하는 경제상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평등한 현

황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도시 내부의 소득분배의 특징은 1) 저소득수준 

이하의 고도 평균주의, 2) 국가통계국과 미국학자 아더만과 샌더가 1978

년 이전 중국 도시 소득불균형 정도에 대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지니계수는 0.16~0.17사이였다. 또한 이것은 일종 평균주의의 

분배구조에서 개혁 전이고, 최근  30년의 시간에는 상대적 안정적이었다.

동시에, 노동자 계급은 도시사회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영향이 가장 큰 계

층이었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당시 도시에 거대한 중간계급

이었고, 기타 사회계층과 비교해서 정치적으로 선진계급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받고 있었다. 또한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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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층(가령 지식분자, 군인, 학생, 반혁명분자)은 인구규모의 영향에 관

계없이 모두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계층구조 하에서 

도시 사회는 소득이 명백하게 기타 사회계층의 근로빈곤층보다 낮았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은 원래 사회분층의 경

제기초와 사회기초를 흔들었다. 원래의 단일공유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비공유제 경제가 신속하게 일어났다. “단위제(單位制)” 시장의 충격을 받

아 변하기 시작했고, 그 사회자원분배의 주도적 작용이 약화되었다. 정치

신분제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계급신분의 취소, 호적

신분의 이동, 그리고 근로자의 직급신분(간부, 노동자와 농민）사이의 구

분의 약화가 포함된다. 정치신분이 약화됨에 따라, 근로보수의 영향도 갈

수록 약화되었고, 시장요소가 점차 근로보수의 결정요소가 되었으며, 매

우 짧은 시간 내에서 도시주민의 소득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리챵리(李

强利)는 「중국 통계년감」의 관련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1990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정소득 분층은 명확하게 일종의 피라미드형 

구조인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고소득층이 되기 시작한 동

시에, 대략 62.4％의 가정이 하층과 중하층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

한 종류의 소득 분층구조는 주로 당시 중국 도시에서 이원 취업체제로 인

해 초래된 것이었다. 당시 도시 취업층은 대략 2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유, 집체 고용업체에 취업하여 소위 “죽은 임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계층이며, 이들은 도시 취업인구의 주요 계층이자 도시 취업인

구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개혁 이후 이러한 계층들 다수는 이미 도

시 중소득층의 중하층 혹은 하층을 이루었다. 2) “하해자(下海者)”라고 불

리우는 계층이다. 원래의 “계획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사영기업주, 각종 사업가, 중소기업 매

니저, 신설된 회사의 경영자, 각종 외국비즈니스 관계자, 외국자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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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는 관계자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부유자가 되었

다.  시장경쟁에 뛰어난 경영자는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지만, 

직업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심지어 “원자탄을 만드

는 것은 찻잎·오향(五香)·간장 등을 넣어 삶은 달걀을 파는 것만 못하다”

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근로보수 분배구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기, 지식노동자보다 육체노동자의 경제소득이 더 많은 현

상이 점차 바로 잡히기 시작하였고, 각종 전문 기술인원을 대표로 한 중

간계층의 소득과 지위가 부단히 상승하였으며, 총체적인 규모도 부단히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학술계는 보편적으로 중국은 멀지 않는 장래

에 거대한 중산계급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계층구조 역시 점

차 “피라미드형”에서 “방추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1세기 초기에 이

르러, 매우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상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 도

시사회의 이러한 종류의 “피라미드형” 사회계층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으

며, 오히려 점차 고정되어 갔다. 뤼쉐이(陆学艺) 등 학자들은 「당대 중국 

사회계층 연구보고」에서 직업분류가 기초가 되고 조직자원, 경제자원과 

문화자원이 점유하는 현황을 토대로 해서 사회계층의 이론 틀을 세웠다. 

상하가 뒤바뀌는 순서는 중국 당대 도시사회가 국가와 사회관리자(2.

6％), 매니저(3.4％), 사영기업주(1.5％), 전문 기술인원(8.6％), 행정인원

(14.2％), 개인사업자(12.3％), 상업 서비스업인원(20.1％), 산업노동자

(21.2％), 농업근로자(2.7％), 도농 미취업자, 실업⋅반실업자(10.2％) 등 

10대 사회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각 계층분포의 비율에서 볼 때, 도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대 계층(상업 서비스업인원과 산업노동자)

은 전체 도시 인구 수의 41.3％를 차지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 계층과 

도농 미취업자, 실업⋅반실업자를 포함한 중국도시 하층은 총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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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를 차지했다. 이러한 계층은 도시 근로빈곤층의 주체를 구성하였

다. 가장 명백하게 중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행정인원 

계층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두 계층은 합치더라도 총 인구의 

22.8％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 근로빈곤층 형성의 근본적인 추진력은 산업구조의 변형과 취업방

식의 변화였다. 기술의 변화는 일종의 불균형을 낳았으며, 기술성 일자리

(skilled job）는 기술노동자(skilled worker)보다 많았으며, 기능을 소

지하지 못한 노동자(unskilled worker)는 비기술성 일자리(unskilled 

job)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종류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기술성 일자리의 

근로보수를 향상시키는 반면, 비기술성 일자리의 근로보수를 낮추었다.  

근로보수의 불평등 현황이 부단히 확대되어 노동시장의 낙오자가 등장하

여 근로빈곤층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상황에서 볼 때, 근

로빈곤층은 주로 비정규취업자로 구성된다. 비록 모든 비정규취업자가 

모두 근로빈곤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정규취업과 근로빈곤은 밀접

하게 관련된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빈곤 탈출」에 관한 보고서에서 비정

규경제와 빈곤은 종종 중첩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언급했다. 2006년, 

근로자 가운데 빈곤인구의 비율, 가령 1인당 평균 매일 1달러를 전세계 

빈곤선으로 정하면, 동남아와 태평양은 13.6％, 동아시아는 9.5％, 남아

시아는 32.1％를 차지한다. 가령 빈곤선을 1인당 매일 2달러로 계산하

면, 이러한 비율은 높아져서 동남아와 태평양은 51％, 동아시아는 37.

6％, 남아시아는 77.4％를 차지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소득으로 그 자신

과 가정이 빈곤에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일부지역에서 드러난 대부분 근로특징은 저소득, 취약한 근

로환경, 저생산력, 그리고 비정규 경제와 관련된다.

사실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취업체제에 명백한 이원구조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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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즉, 정규취업와 비정규취업이 병존한다. 소위 정규취업은 바로 

정규부문(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포함)에서 종사하고, 그들

과 고용업체는 근로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 혜

택을 받는다. 반면, 비정규취업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정규부문에 임시적으로 일할 때, 그들과 고용업체의 근로관계는 일반적

으로 느슨한 편이고, 정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물어서 근로

관계가 어느 때라도 중지될 수 있다. 그들은 고용업체와 정식으로 근로계

약을 맺은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비

정규 취업인원은 종종 취업과 실업의 주변자리에 놓여있다. 2) 대규모 비

정규 취업인원은 자영업체와 규모가 매우 적은 사영기업 고용주(예를 들

면，거리 판매상, 가사 서비스 인원 등을 포함）등을 포함한다. 그들은 주

요 육체를 의존하고, 간단한 생산과 서비스에 종사하며, 그들의 근로조건

은 열악하며,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계층은  종종 어떠한 사회

복지(가령 사회보험 등）도 누리지 못한다.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이 성장

하는 동시에 비정규 취업자 규모도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

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12년(1980－2001）동안 2001년까지 

국유기업 노동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노동자의 총 수는 4000만

(1980년부터 6,700만에서 2001년 3,950만으로 감소)에 불과하지만, 총 

일자리는 매년 3％(혹은 650만)씩 성장하고 있다. 1995년부터 집체기업

의 취업 역시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는 사적부문의 일자리(외국자본 기업 포함）에 의해 채워

지고 있다. 사적부문의 일자리외국 자본기업 포함）는 1980년부터 2001

년말까지 1,7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같은 시기에 7,500만개 일자

리가 생겨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주로 

비정규부문예를 들면 거리 판매상, 건축업과 가사서비스업）에 의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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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데, 정확하게 통계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 표는 「중국 통계연감」중 1978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 취업인원 

수의 변화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 도시 취업은 주로 국유업

체와 집체업체에 집중되었고,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개혁

개방 초기, 국유업체와 집체업체의 일자리는 일정하게 성장하였다. 국유

업체의 취업자 수는 1995년에 가장 높은 수치인 1.126억에 이르렀고, 집

체업체 취업자수는 1991년에 가장 높은 수치인 3,628만을 기록하였다. 

이로부터 그 수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유업체는 2011년에 이르

러 그 취업자 수가 6,704만에 그쳤고, 거의 절반이 감소하였다. 집체업체 

역시 2011년에 이르러 603만에 그쳤고, 1990년대 초기의 20%에 불과

했다. 이와 동시에 사적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증가

한 일자리 중에서 가장 대폭으로 증가한 곳은 사영기업과 개인기업이었

다. 2011년 도시 개인 취업인원은 5,527만명, 도시 사영기업 취업인원은 

6,912만명을 기록하였는데, 이 둘을 합친 취업자 수는 약 1.244억명에 

이르러 총 취업자 수의 34.6％를 차지하였다. 사영기업과 개인기업은 비

정규취업의 주체가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규모 비정규 취업

자의 존재는 도시 근로빈곤층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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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소계
국유
고용
업체

집체
고용
업체

주식
합작
고용
업체

계열
고용
업체

유한
책임
회사

주식
유한
회사

사영
기업

홍콩, 
마카오,
타이완 

투자
고용업체

외상 
투자
고용
업체

개인

1978 9,514 7,451 2,048        15

1980 10,525 8,019 2,425        81

1985 12,808 8,990 3,324  38     6 450

1990 17,041 10,346 3,549  96   57 4 62 614

1991 17,465 10,664 3,628  49   68 69 96 692

1992 17,861 10,889 3,621  56   98 83 138 740

1993 18,262 10,920 3,393  66  164 186 155 133 930

1994 18,653 11,214 3,285  52  292 332 211 195 1,225

1995 19,040 11,261 3,147  53  317 485 272 241 1,560

1996 19,922 11,244 3,016  49  363 620 265 275 1,709

1997 20,781 11,044 2,883  43  468 750 281 300 1,919

1998 21,616 9,058 1,963 136 48 484 410 973 294 293 2,259

1999 22,412 8,572 1,712 144 46 603 420 1,053 306 306 2,414

2000 23,151 8,102 1,499 155 42 687 457 1,268 310 332 2,136

2001 23,940 7,640 1,291 153 45 841 483 1,527 326 345 2,131

2002 24,780 7,163 1,122 161 45 1,083 538 1,999 367 391 2,269

2003 25,639 6,876 1,000 173 44 1,261 592 2,545 409 454 2,377

2004 26,476 6,710 897 192 44 1,436 625 2,994 470 563 2,521

2005 27,331 6,488 810 188 45 1,750 699 3,458 557 688 2,778

2006 28,310 6,430 764 178 45 1,920 741 3,954 611 796 3,012

2007 30,953 6,424 718 170 43 2,075 788 4,581 680 903 3,310

2008 32,103 6,447 662 164 43 2,194 840 5,124 679 943 3,609

2009 33,322 6,420 618 160 37 2,433 956 5,544 721 978 4,245

2010 34,687 6,516 597 156 36 2,613 1,024 6,071 770 1,053 4,467

2011 35,914 6,704 603 149 37 3,269 1,183 6,912 932 1,217 5,227

〈표 5-8〉 1978~2006년 도시 취업인원 수
（단위: 만명）

자료: 「중국 통계연감」(2011년) 재정리
        http://data.stats.gov.cn/workspace/index?m=h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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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의 특징      

 

서구 복지국가에서 일부 사람들은 근로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은 

그들의 근로시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만일 그들이 

정규직 혹은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빈곤 원인은 정규직 혹은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하거나 

근로보수가 너무 낮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오래 근

로하더라도 빈곤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Marlene Ki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근로능력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는 있지만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 가정하더라도, 겨우 18％~28％의 사람들이 전일제 직업 혹은 전년제 

직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에서 근로빈곤층은 종종 근

로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강요받는다고 한다. 중국의 한 학자가 2005년 북경에

서 근무하는 56명 외지 비정규취업자와의 심층인터뷰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 이내인 경우는 14.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인당 근로시간이 평균 8시간을 초과한다. 리강(李强) 등의 학

자들은 2002년 북경시 농민공의 조사결과에서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민공이 매일 12시간 이상 근로하고, 대략 60%의 농민공이 매일 10시

간 이상을 근로하며, 대략 16.1%의 농민공이 매일 14시간 이상을 근로한

다고 밝혔다.  근로빈곤층의 빈곤 원인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사실상 다른 유형 근로빈곤층의 빈곤 원인이 상

이할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업종분포 등 방면에서 차이가 

큰 편이다. 아래는 계층별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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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민공은 중국 현재 도시근로빈곤층은 가장 주요한 계층 중의 하

나이다. 농민공은 개혁개방의 산물이다. 그들은 농촌지역 출신이며, 

20~40세 정도에 해당되는 젊은층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수료한 교

육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들이 취업한 대부분은 소득이 낮고 근로강도가 

센 비정규부문이다. 예를 들면, 제조업, 건축업, 가사서비스업, 음식 소매

업 등이다. 농민공의 빈곤함정과 개인의 소양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예를 

들면，교육수준이 낮은 편이고 근로경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그들

은 취업 선택과 도시생활 융합 등 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하

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민공이 빈곤에 빠지는 중요한 원인은 

제도적 배제에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제도적 배제는 이원구조 하의 호적제

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호적제도는 국민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등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민공은 취업과 사회보장 등 방면에

서 명백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취업 방면에서, 일부 업종은 농민공

을  배제하는데, 농민공 대부분은 도시주민이 원치 않는 “더럽고 피곤하

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에서 종사한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중국 초기의 

사회보험제도는 농민공의 가입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중국 사회보장제

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일부 도시에서 농민공이 사회보험제도체계에 적

용되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각종 원인으로 인해 농민공은 사회보험 가

입에 적극적이지 않고, 농민공의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좁으며, 일부 도시

에서는 심지어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이 분연히 보험을 탈퇴하

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보험 외에도 의료, 위생, 교육, 주택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농민공은 명백하게 배제된다. 이로 인해 농민공

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휠씬 증가하게 된다. 도시주민과 비교해 볼 때,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은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근무 시 

추가근무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에 의거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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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지 않는 등의 권익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농민공에 대한 

귄익침해 행위는 그들의 근로시간으로 정당하게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

를 차단한다. 이 밖에도, 농민공은 도시의 외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들이 해당지역 주민과 사회적 교류를 진행하는데 일정한 장애가 있다. 이

러한 무형적 장애로 인해 그들의 발전기회는 박탈당하게 되며, 어려움에 

봉착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하강 근로자도 도시 근로빈곤층의 주요 계층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산업구조 조정과 변화에 따라, 중국 도시사회에 대규모 하강노

동자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하강노동자는 여성이 많은 편이었고, 학력수

준이 낮은 편이었다. 연령에서 볼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40~50세 정도

가 대부분이어서 소위 ‘40, 50 계층’이라고 불리었다. 이러한 사람 대부

분은 가정이 그 주요 소득원이었는데, 소위 “위에는 부모가 있고 아래에

는 자녀가 있는”형태의 가정이었다. 기업 유형과 업종 분포에서 볼 때, 하

강노동자는 주로 국유기업 출신이었으며, 주로 제조업에 집중해서 종사

하였다. 근로경력에서 볼 때, 하강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상당

히 길었으며, 일반적으로 10~20년 사이에 직장을 옮겨 본 적이 없는 경

우가 많았다. 개인적 소양의 원인 이외에도, 하강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제도 변형과 산업구조 조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중

국에서는 공업 우선정책(심지어 중공업)의 전략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기업 대부분은 국유기업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국유와 집체 기업 이외에도 외국자본기업, 합자기업과 사영

기업 등 다양한 형식의 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국유기업과 매우 치

열한 경쟁구도를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산업구조 역시 조정되기 시작했

으며, 방직, 탄광, 경공, 군공 등 업종의 기업들은 시장경쟁을 직면한 상

황 하에서 심각하게 손실을 맛보았다.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체제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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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력 아래에서, 대량의 국유기업은 도산, 파산, 부도가 발생하기 시

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기업근로자의 비자발성 하강 및 실업을 초래하였

다. 이러한 하강 및 실업 노동자는 각종 방식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저소득 혹은 비정규 부문에 취업하였으

며, 대다수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셋째，최근 대학교 규모 확장과 대학생 취업율의 감소에 따라, 대량의 

대학졸업생 역시 점차 도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엘리트교육

모델 아래에서 계획경제시대에서 대학생은 ‘하늘의 총아’라 불리웠고, 그

들에게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하지만, 최근 대학교가 집중된 

대도시(예를 들면 베이징, 상하이, 우한, 광쩌우, 시안 등)에서 거대한 규

모의 저소득 대학졸업생들이 기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으

로 “개미족”으로 알려진 바 있다. 소위 “개미족”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층으로서 대학 학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취업난으로 인하여 임시직, 

실업 혹은 반실업 상태에 처해 있어 빈곤한 삶을 사는 이들을 칭하는 말

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22~29세 연령층에 속하며, 대다수는 “1980년

대 이후” 출생한 세대이다. 그들은 주로 보험판매, 전자기재판매, 광고마

케팅, 음식서비스 등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절대 대다수는 사회보험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그들은 주로 

도시와 농촌이 경계인 도농결합부 혹은 농촌 근교에 기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시 창평구의 소하진과 해정구의 청하, 동북왕, 소영, 서북왕 당

가령, 풍대구의 악각장 대정, 소정, 그리고 조양구의 주선교, 태양궁, 용

왕당 등이다. 정신 측면에서 볼 때, “개미족”은 그들의 미래는 자욱하게 

깔려 있지만 그들은 희망을 품고 미래의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 더

욱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대학졸업생은 근로빈곤층이 되는 원인은 다방면에 걸쳐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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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대학졸업생의 출현은 대학교육체제 개혁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

근 중국대학교의 대규모의 확장에 따라, 대학생 취업형태가 갈수록 심각

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졸업생 취업희망자 

수는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1년 34만명, 2002년 37만명, 

2003년 52만명, 2004년 69만명, 2005년 79만명, 2006년 124만명에 

이르렀다. 대학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이 점차 심각해져서 그들의 

취업에 매우 큰 압박이 되고 있다. 공급의 급증 이외에도, 경제체제 개혁

과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대규모 대학생 구조성 실업문제가 발생했다. 

1) 대학교육 전공 구조의 조정이 직업일자리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학교 전공 구조의 조정이 직업일자리의 변화에 뒤쳐져

서 일부 전공의 대학생 공급은 수요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많

은 대학교에서 맹목적으로 인기가 있는 전공을 개설해서 관리학, 경제학, 

전산학, 법학 등 인기전공을 대규모로 육성하여 시장수요를 넘어서게 만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는 비인기 전공으로 여겨졌다가 현재 점차 

국가 공업발전의 급속한 수요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로 확장되어 인재수

요의 수혈이 긴박한 분야가 있기도 하다. 전공에 따라 일자리를 찾기 어

려워서 대다수 대학 졸업생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쩔 수 없

이 소득이 낮고 불안정적인 비정규직을 찾고 있다. 심지어 저임금직에서

도 농민공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2) 도농 격차와 

지역발전의 불균형이다. 대학교는 대도시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서, 소도시 및 내륙 지역과 서부지역의 인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다. 경제발전수준, 생활조건 그리고 발전기회 등 방면의 차이로 인해 대

학졸업생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이로 인해 미발달

지역에서 인재가 부족한 반면, 발달지역에서 인재가 남아도는 상황이 발

생하게 되었다. 도농 격차와 지역 경제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매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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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생은 빈곤에 감내하면서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지방에서 내려서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거의 없게 되었다. 3) 대

학생의 과도한 취업희망이다. 전통적인 취업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대학생은 맹목적으로 고임금, 고복지, 근로안정을 보장하는 부서와 고용

업체를 원하고, 조건이 힘들고 어려운 도전할 만한 일자리는 거의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의 취업의지로 인해 매우 많은 대학생들이 매우 많은 

기회를 상실한다. 마지막으로, 쓰디쓴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저보수,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한다. 

넷째, 도시 편모가정이다. 1970년대 후기, “빈곤의 여성화”의 개념이 

미국에서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가정구조로 보고되고 있다. 즉 저소득 혹은 빈곤상

태의 부녀자와 자녀가 결합된 형태의 가정이다. 중국에서 1980년대(심지

어 1990년대)이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이혼율은1990년 0.7%에서 2001년 1.0%에 

이르렀다. 21세기에 접어든 후, 중국의 이혼율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

고, 편모 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현상은 이혼 후 

대다수 상황에서 자녀는 모친과 함께 생활하길 원한다. 예를 들면, 2006

년 천진시 부녀자연합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진시 600여만개 

가정에서 대략 3만여 한부모가정이 있으며, 그 중 76.2%는 편모가정이어

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아직 서구 복지국가의 가정수당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만일 친척 및 친구의 도움이 없다

면, 편모가정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 

편모가정이 빈곤에 이르는 원인은 여러 방면에 있다. 1) 편모가정은 근

로와 가정의 이중역할의 충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편모가정은 일반 여

성이 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정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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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육과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일부 사람들은 기타 친속들을 돌

봐야 한다. 가정과 근로의 충돌은 그들로 하여금 직업 불안정성과 고 실

업의 위험을 직면하도록 한다. 2) 남편이 사망하거나 혹은 이혼한 후 편모

가정과 원래 배우자의 인척관계는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차 남편 

가정의 사회관계 네트워크의 중단을 의미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자

원이 명백하게 감소하여 사회위험을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3) 편

모가정은 종종 주류 사회문화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편모가

정은 일정한 낙인을 떠안게 된다. 이것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자아폐

쇄성을 부추기게 되며, 결국 사회지원망이 더욱 약화되게 된다. 일단 돌

발적인 사건(가령 질병, 실업 등)에 마주치면, 종종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다섯째, 일부 도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역시 근로빈곤층에 속한다. 

제5차 인구조사의 자료에서 볼 때, 전국 60세 이상 도시 노인은 4,440만 

9천 7백만명으로 총 인구의 19.02%를 차지하였다. 노인의 근로참여 상

황에서 볼 때,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근로참여율은 33.1%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볼 때, 농촌 

노인인구 근로참여율은 명백하게 도시보다 높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에서 농촌 노인인구의 근로참여율은 43.2%이며, 도시 노인인구 근로참

여율은 13.4%이다. 중국 도시지역은 여전히 일부 노인이 각종 원인으로 

반드시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중국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근로노인

은 매우 방대한 규모가 되었다. 근로노인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적 원인에서 볼 때, 일부 노인

들은 학력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단순한 저소득 육체노동에 종

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근로노인 빈곤의 사회원인은 복잡한 

편이다. 첫째, 성별은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다. 선진



제5장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161

국 혹은 발전도상국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 노인의 빈곤은 남성 

노인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예상

수명은 남성보다 높고 정부, 배우자, 자녀 혹은 기타 친속이 부양하는 여

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높다. 이는 여성 노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만들며, 쉽게 빈곤상태에 빠지게 한다. 둘째, 중국 

노령연금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좁은 편이어서 도시에서 여전히 대규모 

노인이 노령연금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개인 사영

기업자, 프리랜서, 일부 삼자기업가47)와 외래근로자는 종종 노령연금보

험제도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노령연금급여가 없는 노인은 근로에 참

여해서 생계를 도모해야 하기에 매우 쉽게 빈곤에 빠진다. 셋째, 노령연

금급여를 지급받는 노인 중에서 노령연금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

부 사람들은 즉 근로를 지속하지만 그 생활현황이 여전히 궁핍하다. 

2007년 5월 국가통계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2차 전국 장애인 표

본조사 지도팀이 발표한 제2차 전국 장애인 샘플조사의 주요 수치에 따

르면, 전국 장애인구는 총 8,296만 명이며, 그 중 ０~14세 장애인구는 

387만 명으로 4.66％를 차지하고, 15~59세 인구는 3,493만 명으로 

42.10％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인구는 4,416만 명으로 53.24％를 차지

하였다. 장애등급 구성에서 볼 때, 장애등급은 1, 2급 중증장애인은 

29.62％를 차지하고, 장애등급 3, 4급 경증장애인은 70.38％를 차지하

였다. 이상 수치에서 보다시피, 중국 도시사회에 대규모 장애인이 존재하

며, 대부분 사람들은 일정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소득은 매우 낮고, 생활수준이 기타 계층보다 훨씬 떨어지

며, 상당수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빈곤에 처해있다. 제2차 전국 장애인 샘

47)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3가지 기업형태로 중외합자(中··外合資), 중·외
합작(中·外合作), 외상독자(外商獨資)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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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 장애인의 도시 가정당 1인당 평균 소

득은 4,864위안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2가지 방면

으로 정리된다. 한편으로, 장애인 자신의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장애

인은 각종 원인으로 인해 종종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고, 장애요소로 인해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는다. 사회, 문화 등 원인으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경향이 존재하며, 그들이 생활, 교육, 

취업 등 방면의 기회에 있어 명백하게 기타 부류보다 불리하다. 이는 그

들이 빈곤에 빠지는 위험을 증가시켰다. 

여섯째, 앞서 언급한 몇 가지 계층 이외에도, 기타 도시 근로빈곤층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비가 너무 많은 소득자. 예를 들면, 주택대출이 가정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거나, 일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도시 

저소득자에게 전세가 가정 총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과중하거나, 

식품, 물, 전기 등 기타 지출로 인해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이다. 이

러한 사람들은 비록 소득이 빈곤선보다 높지만, 빈곤과 유사한 생활을 영

위하게 된다. 2) 가정 부담이 너무 많은 저소득자이다. 일부 가정의 소득

은 비록 특별히 낮지 않지만, 가정 지출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만일 장

기만성 환자 혹은 대학생 등 고액의 장기적인 지출로 인해 저소득 가정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대폭으로 증가한다. 

도시 근로빈곤층은 경제위기에 대해 특별히 민감한 편이다. 하지만, 중

국 도시 근로빈곤층은 인구학 특징과 빈곤에 이르는 원인 등 방면에서 명

백하게 차이가 존재한다. 그들은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위기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일정하지 않다. 아

래에서 2007년말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예로 들면, 계층별로 금융위

기가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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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은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근로빈곤층이다. 금융

위기가 농민공에게 미친 영향은 대규모 실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시적 

요소에서 볼 때, 2008년 이전 경제 고속성장과 노동력 공급속도가 완만

해지는 이중적인 영향으로 농촌 잉여노동력은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남쪽에 위치한 성·시는 심지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었다. 이를 소

위 “민공황(民工荒, 중국 전역, 특히 연안 지역에서 일을 할 농민공을 찾

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중국 

실체경제에 영향을 미친 이후, 이러한 취업 국면에 변화가 생겼다. 즉, 노

동력 수요가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해 충격을 받은 지역은 

동부 연안지역 수출기업과 산업부문이었다. 여기에는 의료, 방직, 전자, 

플라스틱 등 가공제조업과 근로밀집형 기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기업의 이윤율이 매우 낮아서 매우 쉽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폐업, 감축 혹은 감원 등의 조치를 선택해야만 했다. 미시

적 요소에서 볼 때, 농민공은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며, 

기술이 없거나 혹은 기술이 단편적이어서 기업감축 혹은 감원과정에서 

가장 쉽게 충격을 받았다.

차이팡(蔡昉) 투자 생산표의 통계자료에 따라 2008년 수출 감소로 인

해 초래된 비농 취업감소량이 1,763만이라고 예측하였고, 그 중 서비스

업은 664만, 제조업은 969만이었다. 이러한 일자리 손실의 주요 압박은 

농민공에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향형 기업

은 대부분 연안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고용한 사람은 주로 농민공일뿐만 

아니라, 해고한 농민공의 제도적 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카이(韩
凯)교수는 전국 19개 성시 105개 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하였는데, 

2008년 하반기 귀향한 농민공은 50%를 초과했다. 물론 대규모 농민공의 

실업은 기타 원인이 있었는데, 원자재가 부단히 상승하여 저가 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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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박을 가해 생존위기를 초래하였고, 2008년 「신근로계약법」의 실시

로 인해 기업 고용원가가 상승하였으며, 인민폐가 대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초래된 농민공 실업은 매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소득을 잃게 하였다. 또한 실업을 모면한 농민공은 어쩔 수 없이 기

업의 임금삭감을 감수해야만 해서 그들의 생활이 더욱 빈곤하게 되었다. 

금융위기가 명백하게 끼친 영향을 받은 다른 근로빈곤층은 대학졸업생

이다. 금융위기가 대학졸업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방면을 포함

한다. 첫째, 금융위기가 기업의 대학생 수요를 감소시켜 “졸업 즉 실업이

라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침체로 인해 소비가 감

소하였고 투자가 감축되어 새로 증가한 고용인원의 수요가 대폭으로 감

소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조사수치에 따르면, 2008년 기업의 

제3분기 이후 고용수요는 5.5%로 감소하였고, 절반 이상 기업에 일자리 

유실 상황이 나타났고, 일자리 유실에 증감이 반복되면서 마이너스로 내

려갔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청서(2009)」에 따르면, 2008년

말 100만명 대학생이 취업할 수 없었고, 2009년에는 592만명 대학생이 

졸업 이후 직장을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일자리 수요의 감소는 각종 노

동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생에 대한 영향은 더욱 심각했다. 경제가 

불황일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각종 인력자원에 대한 원가와 수익을 고

려한다. 첫째, 새로 고용할 인원을 줄인 후 다시 고용인원을 줄인다. 둘

째, 금융위기는 대학생의 임금예상기대치를 감소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낮은 임금의 직장을 감수케 하여 그들의 빈곤은 가중된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임금예상기대치는 실제 임금보다 높다. 취업

형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아래에서 특히 금융위기는 이러한 대규

모 경제난으로 인해 대학생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임금예상기대치를 낮춘

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취업형세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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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예상기대치가 부단히 낮아졌다. 최저는 이미 1,500위안으로 낮아

졌다. 이러한 빈곤가정의 학생에게 있어 너무 낮은 임금 예상기대치는 심

각하게 그들의 취업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

되었다. 

농민공과 대학졸업생 이외에도, 금융위기는 기타 일부 저소득의 도시 

근로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빈곤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

면, 도시에서 일부 저학력, 저소득의 비정규취업자는 농민공과 대학생의 

이중 압박과 더불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욱 좁아졌다.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화이트칼라층은 실업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 화이트칼라층이 시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기타 도시 근로빈곤층에는 장애인, 편모가정 그리고 생계를 여전히 

노동시장에 의존하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근로능력은 

본래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금융위기 배경 하에서 그들의 근로기회는 더

욱 좁아졌다. 

금융위기가 도시 근로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 증가에서뿐만 아니

라 그들의 불안정한 예상기대치에서 나타난다. 그들의 소비수요가 낮아

져서 생활수준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절대빈

곤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상, 금융위기가 다른 사회계층의 생활수준에 미

치는 영향은 각기 상이하다. 정규취업자의 소득수준은 높은 편이어서 취

업이 안정적인 사람들(가령 정부 공무원, 사업단위 인원, 기업 고위간부 

등）에 있어서 금융위기가 초래한 소비예상기대치는 낮아서 일반적으로 

저축성 소비를 줄일 뿐이지 기본 소비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공

공부조급여를 수급받는 빈곤층(가령 최저생활보장가정)에 있어 정부의 

보조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되지 않기에 금융위기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 도시 근로빈곤층은 주로 비정규취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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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며, 그들의 직장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편이며, 금융위기가 

실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들의 불안전감을 높일 수 있어서 매우 강한 불안정 예상기대치가 생겨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예상기대치는 매우 많은 상황 아래에서 

실질소득의 감소보다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장차 일정

한 시기 내에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에 그들은 가능한 저축하려고 하

고, 소비를 감소함으로써 미래 출현할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근로빈곤

층 자신의 소득수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 식, 주 등 기본 소비를 줄여

서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 낮은 소득 이외에도, 도시 근로빈곤층은 종

종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그들의 불안정 예상기대치가 더욱 가시화되

고, 돈이 있더라도 맘대로 쓰지 못하고, 질병이 생기더라도 맘껏 치료받

지 못한다. 이는 일종의 “선택성 빈곤”(소득이 빈곤선보다 높지만 소비수

준은 오히려 빈곤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되었다. 

 

4. 중국 근로빈곤을 완화시키는 주요 사회보호정책

 

중국에서 현재 근로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사회보호 법규와 정책은 주

로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임금제도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종의 시스템인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제도가 근로빈곤층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주요한 의의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근로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1993년 11

월 「기업 최저임금규정」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1994년 7월 발표한 「근로

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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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고용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임금은 해당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

써 한층 최저임금기준의 법률 지위를 보장하였다.

2004년 3월 전  노동·사회보장부에서는 1993년에 제정한 「기업 최저

임금규정」 실시 중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규정」을 수정·발표하

였고, 대폭으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을 확대하였다. 「최저임금규

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면에서 수정을 진행하였다. 1)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비기업 고용업체 근로자를 최저임금보장 대상자로 삼았

다. 2) 기준 구성을 개선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제도 개혁의 상황에 따

라 근로자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비, 주택공직금을 최저임금기준을 확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포함시켰다. 3) 기준 형식을 개선하여 취업형

식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비전일제 취업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에 적합하도록 증가시켰다. 4) 최저임금기준의 정상조정시스템

을 확립하여 명확하게 최저임금기준이 매년 적어도 한차례 조정되도록 

했다. 이때부터, 중국 최저임금제도는 신속하게 발전했다. 2004년말, 전

국 31개 성(구, 시)에서 모두 최저임금제도를 수립하였고, 해당지역 월 최

저임금기준를 발표·집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2006년말, 티베트

를 제외한 모든 성에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비전일제 취업근로자, 민간 비기업고용업체 취업인원 등은 모두 최저임

금제도의 보장범위에 적용되었다. 최근, 중국 각지 최저임금기준은 지속

적으로 향상되었다. 2013년 1월까지 중국 월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심천으로 월 1,500위안이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15.2위안이다. 

둘째, 근로보호 법규와 정책이다.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비정규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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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취업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강한 자본가 약한 근로자”의 구조 아래에

서 비정규 취업자는 어쩔 수 없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소득을 받아드

려서 근로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도로 그

들의 빈곤 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근로권리 침해는 임금 체불, 

초과 근로, 휴일 근로 시 임금 미지불, 법정 사회보험 미가입, 구직과 직

업훈련 등 방면의 편견,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미지급, 근로보호 조치와 

시설 미흡 등에서 드러난다. 중국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중화인민공화

국 근로법」(이하 「근로법」)은 근로보호 방면에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

나이다. 「근로법」은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휴가, 근로안전위생, 사회보

험과 사회서비스 등 방면에서 규정을 명시했다. 임금문제에 관해, 근로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중국은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제51조 규정

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휴일과 혼인 및 장례 기간 그리고 법정 사회활동 

참여 기간에 고용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

과 휴식·휴가에 관해, 근로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 매일 근

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평균 매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해서 근무할 때 

임금의 50%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휴일 시 근무할 때 임금의 2배

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법정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때 임금의 3

배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2007년에 제정된 「취업촉진

법」도 중국 현재 취약계층의 취업보호 방면에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이

다. 「취업촉진법」중에 취업 편견에 반대하고 공평한 취업제도를 수립한

다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

에 의거하여 평등한 취업과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근

로자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취업촉진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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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취업정책이다. 도시 근로빈곤층의 취업정책을 통해 취업을 확대

하는 목적에 착안하여 근로빈곤층의 인력자원개발과 근로기능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 근로빈곤층의 상황에서 볼 때, 

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취업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정보프랫폼’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취

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공 실업현황등록제

도,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지도, 농민공의 차별해소 등의 정책 및 제도 등

을 통해 정책적으로 모든 도농 취업대상자를 포함하고, 통일된 취업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민공에게도 대출, 취업지원 등 취업정책

의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해애 한다. 동시에, 면세 및 감세, 신용담보와 일

자리 보조 등의 정책들이 농민공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농민공의 근로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농민공의 근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공 직업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주요 문제는 바로 농민

공 자신이 직업 훈련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은 직업훈

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 관

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제공하여 농민공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기업도 수혜자이므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농

민공 창업 지원도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창업은 실

제로 농민공의 노동시장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민공 실업을 줄이며, 

근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근

로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민공 창업을 지

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2) 정부와 대학은 관련 제도의 수립을 통해 대학졸업생(특히 중서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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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취업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최

근 대학생 창업지원이 취업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 대

학, 사회가 공동으로 자금과 창업환경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대

학졸업생의 창업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대학생이 노동시장에서 우

세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생이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없어 근로경험을 배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고용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커리큘럼과정에서 학생들의 

인턴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재원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이 대학생에게 인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직업기능을 향

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3) 도시 근로빈곤층 중에서 비정규취업에 종사하는 도시 저소득층이 

많다. 도시 저소득층은 농민공과 대학생 간의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상대

적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록 도시 저소득층이 도시 호구를 소

유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공보다 

유리하지만,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능력은 일자리를 찾는데 큰 장

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재취업훈련을 강화

하고, 창업자금 지원 등 인력자원개발을 위한 취업정책을 통해 실업자에

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정책이다. 근로빈곤층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실

업을 종종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보험과 근로빈곤문제는 가

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험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국 실업보험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있었고, 현대 기업제도의 개혁조치에 발맞추어 점차 발전하고 개선하였

다.  경제체제 개혁이 점차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원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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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와 같았던 공유제 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국가는 실업보험제도

의 수립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6년 7월 1일, 국무원이 「국영기

업 근로자 대업보험 임시시행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

은 실(대)업, 구제 대상자, 기금 출처와  기금 지출, 지급방법에 관해 규정

하였는데, 이는 중국 실업보험제도의 정식적인 수립을 의미하였다. 1999

년 1월 22일, 국무원에서는 정식으로 「실업보험조례」(이하 “조례”)를 발

표함으로써 1993년에 제정된 「국유기업 근로자 대업보험규정」을 대체하

였다.  「조례」에서 처음으로 법규적으로 과거의 “대업보험”을 “실업보험”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비록 노령연금보험, 공상보험과 의료보험과 비교해서 실업보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보험제도이지만, 중국 실업보험제도의 수

립과 발전은 역사상 의의가 매우 크다. 그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이 2

가지 방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1) 체제변형의 시기에서 실업보험은 하강

실업자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안정을 유지하였다. 국

유기업 개혁을 위해 심지어 전체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 되

었다. 2) 생활보장과 취업촉진서비스를 통해 근로취업시스템의 시장화와 

노동시장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특히 1994년 이후, 중국에서 재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실업보험급여는 실업자 재취업을 돕는 작용

을 발휘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실업보험제도가 수립된 시기부터 1998

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1,580만 명 실업자가 실업보험혜택을 받았고 실

업보험급여 중에서 일부 자금을 재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821만 명 실

업자가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며, 50%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었다. 이 

밖에도, 실업보험의 가입자 수와 실업보험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성장하

였다. 관련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수는 14,317만 명이며, 연말에 전국적으로 실업보험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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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은 197만 명이며, 한 해 실업보험 기금소득은 923억 위안, 지

출은 433억 위안, 연말 실업보험기금은 2,240억 위안이 적립되었다.

이 밖에도, 비정규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중국 

역시 관련된 제도를 수립하였다. 농민공을 예로 들면, 농민공이 비록 도

시호적을 소유하지 않아서 도시주민이 아니지만, 1997년 「국무원이 통

일된 기업근로자 기본노령연금보험제도를 수립할 것에 관한 결정」, 그리

고 2001년 노동보장부 「도시근로자 기본노령연금보험정책을 개선할 것

에 관한 문제의 통지」의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현행 사회노령연금보험

제도는 정규 취업한 농민공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로써 농민공은 노령연

금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사

실상, 2010년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 아래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 기

간 농민공 노령연금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

두었다. 2005년 말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은 각각 1,252 

만명, 489만 명이었고, 2006년 말 노령연금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은 

1,417만 명이었으며, 2010년 말에 이르러 노령연금, 의료, 산재, 실업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은 각각 3,284만 명, 4,583만 명, 6,329

만 명, 1,990만 명이었다. 도시호적 비종사인원과 비정규 취업인원이 노

령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도시

주민 노령연금보험」을 전국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도시주민 

노령연금보험」의 특징은 자금출처가 개인 납부 외에 정부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이 많이 납부할수록 정부의 보조금도 많아지며, 

개인납부와 정부보조가 모두 전부 가입자의 개인계좌에 예치된다. 또한 

비정규 취업인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근로자 노령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되지만, 만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도시주민 노

령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주민 노령연금보험」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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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근로빈곤층의 노후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정책이다. 중국에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민정복지를 의미하며, 대상자는 주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과 고아 등 특수계층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민정복지는 기본적으

로 근로빈곤문제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국가

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한 복지대

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생활 돌봄, 영양 및 건강, 주택, 교육, 취업 등 

방면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자에게 매우 

큰 도움을 제공하고,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

한 사회복지제도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근로빈곤

층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반 빈곤의 목적을 실현하

고자 한다.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중국 아동면역은 1978년에 

시작하였고, 1988년에는 성 단위에서, 1990년에는 현 단위에서, 1995

년에는 향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면역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

년 12월 29일, 위생부에서는 「국가 면역계획 실시를 확대하는데 관한 방

안」의 통지를 발표하였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가장 주요한 근로빈곤층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농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근로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중국 최초의 농민공 자녀 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농민

공 자제 학교에서 학습한 것이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농민

공 유입지역 정부와 공립학교가 위주가 된 방식으로 농민공 자녀의 입학

을 추진하였다. 2001년, 국무원에서는 「기초 교육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

정」에 발표해서 “유입지역 정부의 관리가 위주가 되고 전일제 공립 초·중

학교가 위주가 된 관리방식을 추진하였다. 2006년 「중국공산당 중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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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에서는 사회주의 신농촌 수립을 추진하는데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

표해서 농민공 자녀 입학금 제도를 엄중하게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농민

공 자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무교육정책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농민공 

자녀의 입학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규획 요강(2010~2020년)」에 따르면, “유입지역 정부의 

관리가 위주가 되고 유입지역 정부의 관리가 위주가 되고 전일제 공립 

초·중학교가 위주가 된 관리방식을 견지하고, 농민공 자녀의 평등한 의무

교육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공공부조제도에서 중국은 근로빈곤층 가정의 빈곤 탈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수립하였다. 중국에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천과정에

서 많은 지방에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중 아동이 있는 가정의 부조급여

를 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예를 들면, 2006년 2월 21일 태원(太

原)시 인민정부에서 발표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분류 급여에 관한 통

지」에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편부모 가정에서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기준의 기초 상에서 해당

지역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20%을 상향조정하였다.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가정 중에서 쌍둥이 자녀를 가질 경우에는 현재 지

급받고 있는 급여기준의 기초 상에서 해당지역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

준보다 10%을 상향조정하였다. 이 밖에도, 각지에서 임시성 부조를 실시

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에서 외래인구를 임시성 부조의 적용 대상자 범위

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빈곤 가정의 임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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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국 현재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선은 여전히 절대 빈곤선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을 구분하는데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 빈곤층의 범주 확정은 상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 

근로 빈곤층의 형성과 중국 소득분배제도와 근로취업제도 개혁은 밀접하

게 관련되고, 비정규부문에 취직한 하강노동자와 농민공 등은 근로빈곤

층의 주체이다. 근로임금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 도시 근로빈곤층은 현

재 주로 농업, 입업, 수산업업, 숙박음식업, 수리(水利)환경과 공공시설 관

리업, 건축업, 도매와 소매업,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등 

저소득 업종에 취직한다.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발전도상국에서만 나타나

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동시에 선진국을 괴롭히는 난제이기도 하다. 경

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근로자 빈곤문제는 특히 심각해진다. 예를 들

면, 클린턴 정부는 이미 "근로안전계획（Working Security Progra

m）”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근로할 수 있는 미국인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은 근로안전의 결의를 발전시켰

고,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 더 많은 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의 제공, 

"소득소득세 감세（EITC） 상승", 임금 이외 고용주가 직원에서 주는 복

지의 인정，복지 수혜자가 일자리 찾은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를 제공하

는 등의 대책이다. 





제6장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비교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적 검토

제3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환경 진단

제4절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 특징 비교

제5절 맺으며





제1절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만들어낸 그 시대의 산물이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합

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모델의 구축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13년 현재 한‧중‧일 3국

은 고용구조와 소득분배구조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

과 고용불안 문제가 확산되고, 빈곤과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배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고용․복지 연계모

델>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

본 그리고 한국의 경험을 보면, 과거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로 저복지(低福

祉)가 가능했지만, 현재 저성장과 고용기근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 새로

운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른 단계 또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은 

1960년대 초반 산업화와 완전고용을 토대로 중산층을 확대하는데 성공

하였다. 이는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부문의 저임금노동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지속적인 임금인

상으로 중산층이 형성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잘 

작동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와 탈산업화로 인해 그 균형이 깨어

지게 되었다. 고용․복지 연계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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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도성장이라는 과실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지

역격차 확대, 저임금노동자 증가 등 근로빈곤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이후 글로벌 경제의 부침(浮沈)은 중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말

해준다. 한국은 1980년대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억압적인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고유한 고용․복지 조합을 이룰 수 있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업․저임금․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이것이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비교적 공고했던 중산층이 

빠르게 붕괴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복지 연계>는 

복지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집착하기보다,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중‧일 3국이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것은 근로빈

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또는 정책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

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 확대되는 소득격차 → 취약한 복지제도라

는 악조건 속에서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

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는 미래의 비교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검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날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여건이 바뀌면, 기존의 고용․복지 연계방식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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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피하게 된다. 직면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개입의 방식과 수준

을 다르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

정책이 상이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

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그

것을 어떤 이론적 틀에 따라 비교해야 하는 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거

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해 정의하고, 한‧중‧
일 3국을 정책을 비교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살펴보

기로 하겠다.

1. 현실과 정책의 Aggiornamento48)

일반적으로 사회는 세 집단, 즉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근로연령집단, 

미래를 책임질 아동, 그리고 과거를 통해 지금을 일군 노인이라는 세 

집단이 행복할 때,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기능적으로 보면, 생산

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의 문제이

다. 결국, 노동을 매개로 하는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가 얼마나 공정

하고 효과적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각국의 정치구조와 산업구조 

그리고 사회구조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과 복지의 연

계>(linkage between work and welfare)가 특정 시대 또는 특정 국

가에 고유한 이유이다.

시대가 바뀌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방식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18세기 산업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21세기 정보기술혁명은 생산

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를 연계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

지만 그 저변에는 변함없이 <가난한 노동자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

48) 이태리어인 Aggiornamento는 교황 Jean XXIII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용어로, 그 의미
는 영어로 updated, 불어로는 mis à jour와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의 현실화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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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소위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인 것이다. 탈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쇠락

한 산업지구의 실업자와 청년층이, 신흥 산업국가에서는 제조업부문

의 저임금노동자들이, 저발전국가에서는 농업과 광업부문의 노동자 

전반이 방대한 근로빈곤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라는 끈

의 양 끝을 부여잡은 같은 집단인 셈이다.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노력, 즉 Aggiornamento가 필요하다. 

비유를 하자면, 산업혁명기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치․사회구

조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18세기 산업혁명기와는 다르

다. 첫째, 시간적․공간적 압축(time-space compression)49)을 전제

로 하는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어떤 국가도 

세계화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는 아직 국경 안에 머

물고 있지만, 산업과 고용 그리고 복지 문제는 점차 세계화의 영향권

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 일국 차원의 자율성이 적어지

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노동비용이나 복지비용은 세계화의 맥락에

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

사적으로 전례 없는 인구고령화(Ageing)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은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인구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

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불가피하다. 

20세기에 구축된 세대 간 자원배분의 원칙과 그에 따른 제도들이 변

49) 이는 David Harvey의 표현이다. 그의 저서 <The Conditions of Post-Modernity>(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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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라는 공식화된 재분

배제도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종 고용보호와 최저임금제

도,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등이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

하고 문제의 본질을 은폐한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대 사

회에서 생산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수단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의 인구고령화과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국 차원의 정책적 선택의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조합하는 <고용․복지 연계 패러다임>이다. 각국이 처한 

제반 상황에 따라 고성장․저복지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성장․고복지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타당성은 ‘불행하게도’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추세적으로 보면,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20세기 중반과 후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했고, 중산층을 형성

하며 정치사회시스템의 안정화에도 일정 부분 성공하였다. 이는 <고성장․
저복지의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탈산업화와 저성장 그리고 근로빈곤

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아직 그러한 패러다임은 여전히 모색중인 셈

이다.

2. <고용․복지 연계>의 두 가지 의미

고용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고유

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의 양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고용․복지 연계>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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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특정한 정책 또는 정책기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근로연령층(working age population) 또는 근로가능집단

(workables)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총칭하는 것

이다. 그리고 과거 사회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고 

있기도 하다. 즉,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 외에도 조세정책 등 취업을 촉

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광의(廣義)와 협의(俠義)로 구분할 필요가 있

다. 광의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란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고용

정책과 복지정책을 현실화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화나 산업구조 변화 그

리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해소한다

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예로 들면, 1) 최저임금의 현실화, 2) 고용

보호입법 강화, 3)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강화, 4)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5) 복지수급자 취업촉진 등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

는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산업구조나 노동시장구조 등 각 영역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복지정책에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림 6-1〕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두 가지 유형

고용보호법제(EPL)

광의의 개념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조세제도/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협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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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고용․복지 연계>란 공공부조 수급자 또는 실업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이나 정책기조를 지칭한다. 근로

연계복지정책(workfare policies) 또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

cies) 또한 같은 표현이다. 이 정책은 국가에 따라 복지급여의 장기수급

을 억제하는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취업과 탈빈곤

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지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징벌적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미국의 TANF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평생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취업에 따른 근로인센티브(EITC)를 지급하는 방

식, 즉 <당근과 채찍>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최근 더욱 

명시적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

을 발표하였다.50) 그것은 모든 현금급여를 근로소득 증감에 따라 반

응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개편하는 근로유인형 체계로 개편하는 조치

이다. 상대적으로 징벌적 성격이 덜한 근로연계복지정책 또한 존재

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의 정책이다. 그렇다

고 이들의 정책이 보장성을 강조하는 관대한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

은 아니다. 최근 들어 점차 많은 유럽대륙 국가들이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Hartz IV 개

혁이나, 프랑스의 RSA 개혁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3. 선진국과 신흥산업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집권세

50) 영국정부는 2014년 4월 시행하게 될 새로운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
존 정책보다 조건부과 규정을 강화한 <Help for Work>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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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선

진국과 신흥산업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지출통제 전략의 역할을 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과 복지제도의 건강성 회복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신

흥산업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또한 전반적인 저복지 상황에서 복지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지출통제 전략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흥산업국에게 이

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근로능력집단의 복지수급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51) 경제사회여건을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1) 저임금근로자 및 실업자의 높은 

비중, 2) 방대한 비공식부문, 3) 사회보장제도의 저발전, 4) 조세행정체계

의 취약성, 5)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미비 등이 그것이다. 

신흥산업국에게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전략인가. 

후발복지국가들에게 사회보험의 도입이나, 공공부조의 확대는 용이한 일

이 아니다. 설사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상당기간 복지혜택의 양극화를 피

하기는 힘들다. 도시 공식부문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많은 근로자가 사

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저임금․고용불안에 노출된 취약계

층에 대한 보호를 미룬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대상(복지수혜자)의 확대와 복지지출의 통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예방>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

법을 모색하게 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 특히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을 확대하되, 고용친화적인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게 

51)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흥산업국의 정책결정집단이 갖는 성장패러다임 중시와 복지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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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확대를 정당화할 논거를 찾고, 지출확대 속도를 

통제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안전판을 갖추는 형태

를 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대에 부응한 성과를 거두었

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선진국이든 신흥산업국이든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제도 개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보험과 실업부조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를 어떻게 구

성하고, 각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

들은 주로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의 급여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실업부조

나 공공부조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

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나 독일처럼 실업부조제도나 공공부조

제도를 융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반면에 

신흥산업국은 사회보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

하거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참고로 일부 중남미국가는 근

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이나 실업보험을 개인저축계정

(Individual Saving Accounts)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노인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시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Vodopive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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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선진국과 신흥산업국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특징 비교

제도유형 선진국 (축소지향적) 신흥산업국 (확대지향적)

공적연금
- 재정 안정화
 (납입기간 연장 / 급여 조정)

- Coverage 확대
- 기업․개인부담 통제

실업보험
- 지출통제
- 취업유인 / 도덕적 해이 축소

- Coverage 확대 / 급여수준 인상
- 도덕적 해이 방지

실업부조
- 지출통제
- 취업유인 / 도덕적 해이 축소

- 제도도입 여부 판단
- 도덕적 해이 방지/취업촉진

공공부조
- 지출통제
- 취업유인 / 도덕적 해이 축소

- 제도도입 여부 판단 (제한적 확대)
- 도덕적 해이 방지/취업촉진

자료: 이덕재 외(2012)의 표를 부분 수정

4. 한‧중‧일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한‧중‧일 3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어떻게 비교

할 수 있는가. 먼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기존 

복지레짐 이론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레

짐 유형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답해주지 않는다. 

새롭게 정립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발전주의 복지

모델, 가족주의 복지모델, 유교주의 복지모델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

지만, 이들 국가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찌 보면, 한‧중‧일 3국은 

각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2) 비교분

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

련 자료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중국은 공개되어 있는 공식 통계자료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 중 사회지출

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이며, 중국은 2010년 사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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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보장․조세개혁안을 통과시킨 이후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

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보 제약은 한‧중‧일 3국의 사

회보장제도를 비교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중‧일 3국이 서구 복지국가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왔

고, 재분배 전략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중반 일

본은 생산체제나 복지체제 측면에서 서구 국가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장

해 왔다. 한국과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1980년대 권위주의 정

권하에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은 1990년대 이

후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공존이라는 절묘한 조합으

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용확대와 소득

증대 전략에 따라 복지수요를 억제하는 고용․복지 연계방식을 취했거나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이한 국제환경(상이한 시점)속에서 이질적인 정

치․경제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공히 경제성장 국면에서 고용안정과 근로

소득 증가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안정화시켰던 것

이다. 작은 복지국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인 셈이다. 

물론 한‧중‧일 3국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의 실패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을 얻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동일 범주의 비교대

상이라기보다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비교대상임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이나 사회보장체계의 발전과 관련해서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중‧일 3국 사이

에는 경제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모델의 교류 또

는 수입이 있었다. 경제정책을 예로 들면, 1960년 일본의 국민소득배증

계획52)은 1980년대의 한국과 2010년 중국의 중산층 육성정책에 적지 

52) 1960년 일본의 이케다 내각은 경제학자 시모무라 아사무(下村治)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들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소득배증계획(國民所得倍增計劃)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는 실제로 일본 국민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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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영향을 끼쳤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생활보

호제도나 개호보험제도는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와 탈산업화 과정에서 복지 이원화의 

문제를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과 중국의 복지개혁과 고용․복지 연

계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는 비교연구에 흥미

를 더해주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한‧중‧일 3국은 경제성장률이 세

계 10위권 안에 드는 동시에, 자살률 또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

이다. 더불어 사회보장체계의 이원화 또는 이중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거나, 안게 될 개연성이 높은 국가들이다(노대명․전지현, 2012). 

산업화와 고도성장 시기에는 고용확대와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작은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화‧탈산업화‧저성

장이 진행되고 있고, 노동의 이원화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작은 복지국가로 대처

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복지확대 전략에 호소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1970년대 일본이 사회보장제도의 이원화 문

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좌절하였고, 한국 또한 1990년대 이후 사회

보험 확대전략을 취했지만 여전히 이원화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고, 중국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확대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전략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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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

스 등으로 범주화하고, 한‧중‧일 3국에서 언제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개혁

되었는지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는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복지제

도나 복지개혁 동향을 빠짐없이 담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한‧중‧일 3국

의 사회보장제도를 발전단계와 최근 쟁점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

야 하는지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는 사회보험이 끝났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사회보험만이 대

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는 사각

지대가 크고 불공평하다. 사회보험은 그것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

는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그렇다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하

다. 21세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각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개인저축계좌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도 부도덕

하다. 이는 현재 비서구권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난제이기

도 하다. 분명한 것은 향후 상당기간 사회보험제도가 성숙기에 접어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인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

다. 그것은 사회보험과 비기여형(non-contributory) 사회보장제도

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중‧일 3국의 최근 정책동향을 보면, 근로빈곤층 또는 취약계층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구직자 지원제도

나 중국의 도시농민공 지원제도,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등이 그것이

다.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하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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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한‧중‧일 3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도입시점

한국 중국 일본

사회
보험

공적연금
- 국민연금(88)
-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60)
  ∙ 사학연금(75)
  ∙ 군인연금(63)

양로보험
- 도시직원기본양로보험(97)
- 국가/사업단위양로보험
- 도시주민양로보험
- 신형농촌양로보험

공적연금
- 후생연금(근로자, 41)
- 국민연금(자영자, 61)
- 공제연금(공무원, 70)

건강보험(63)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 도시직원기본의료보험(98)
- 공비의료제도(52)
-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10)
- 신형농촌합작의료(03)

건강보험
- 건강보험(근로자, 22)
- 국민건강보험(자영자, 

38)

산재보험(63) 공상보험(51)
노동보험
(근로자보상보험, 47)

고용보험(93)

실업보험(86)

노동보험(실업보험, 47)
생육보험(51)
- 도시직원생육보험(94)
- 도시주민생육보험(09)
- 계획생육보험(07)

노인장기요양보험(08) - 개호보험(00)

공공
부조

생활보호법(61)→
기초생활보장법(99)
의료급여법(01)
긴급복지지원법(06)

생활보호
- 도시: 최저생활보장(95)
- 농촌: 오보공양제도(56), 
        최저생활보장제도(04)
긴급부조(재해, 임시부조)
전문부조(의료/교육/주택)

생활보호법(46)
생활보호법 개정(50)

사회
서비스

및
사회
수당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 주거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 주거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수당
- 기초노령연금(08)
- 장애인연금(10),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양육수당(09)

사회수당
- 노인복지수당 등

사회수당
- 아동수당
- 장애수당

자료: 노대명․전지현(2012), 표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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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일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여건은 서구 복지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탈산업화, 고용불안의 심화, 가족구조의 변화,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이 서구와 같이 근

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서구와 같이 근로빈곤층 대상 복지급여가 확충되지 않은 한‧중‧일 3국

에서 조건부 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

다. 조건부라는 부정적 의미를 전제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이 더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 것이다53).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빈곤층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나라에게 조건부과 방식을 통한 

취업지원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모든 문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은 복지제도의 건강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관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

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그리 발전하지 않았다. 수급자 규모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복지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정도로 관대하지도 않다. 

2010년 현재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근로빈곤층 중 공공부조제도나 실업

부조 수급자는 300만~40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복지급여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실업자이다. 복지제도의 건강성이 정치사회현안으로 쟁

론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빈

곤층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데 인색하다. 참고로 한국의 기초보장제도

53) 서구 복지국가에서 조건부과란 성인 실직자에 대한 취업촉진에 강조점이 있다면, 저발전국
이나 신흥산업국에서 조건부 현금급여 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mes 
: CCTs)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와 노동금지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그것과 다
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Oportunidades와 브라질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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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능력자에게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2012년 현재 수

급자 규모는 약 26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근로빈곤층의 10%에 불

과한 수치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취업의지가 약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는 점이다. 그것은 복지급여 수급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로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일본에서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복지수급

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로빈곤층 중 복지급여 수

급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로빈곤층 수급자 중 실업

자 비중은 매우 낮고, 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능력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달리 보면,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그것에 의존해 생활하기 힘

들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급자 또한 부족한 소득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셋

째, 동아시아의 공공부조제도는 이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강력한 조

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양의무를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

이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

다. 한국과 일본은 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명시한 경우이며, 중국은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가족과 친

지의 유무에 따라 수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각국의 복지급여 수준이 높지 않

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것

은 복지급여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

수준이 낮아 금액이 적어 비공식노동이라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상

황인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도입하기에 적합한 여건이 아니

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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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물론 국가마다 제도화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의 취업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한국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공

공부조제도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근로

연계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를 일

부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TANF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 복지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2011년 구직자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생활보호제

도에 기반한 방식이 아니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를 통

해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

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지

방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아시아 일부 국가는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시아국가에서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

치 않다(Chak et. al., 2012 : 163). 그 비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의 근로연계복지정책

은 복지의존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

고 그것은 아시아국가의 강한 노동윤리, 특히 근로능력자는 일을 통해 자

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사실 근로연계복지제도

의 효과성은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 

복지지원 인력의 자질, 고용보호법제의 포괄성,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점

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는 고비용의 사회정책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동아

시아의 근로연계복지는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충

분한 지원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에게 근로연계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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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싸구려 고용촉진 프로그램이며, 취약한 공공부조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근로빈

곤층을 억지로 저임금일자리로 진입하게 하거나, 정부지원 대신 가족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고용정책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저임금 노동

공급을 확대 또는 유지함으로써 임금을 통제하는 것이고, 복지정책 측면

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급여수급에 강한 낙인감을 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근로연계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새로

운 정당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

가 한부모 가구의 가장, 노숙자, 장기실업자 등의 취업률을 제고하거나 

탈빈곤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아

시아국가에서 근로연계복지가 생겨난 이유는 복지의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족을 정당화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제3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환경 진단

어느 국가도 고용과 복지의 유기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회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것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21세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고용과 복지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

서 이 문제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 또한 예

외는 아니며,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갖게 된다. 그 차이는 다

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단계라는 역사적 관점이다. 일본과 한국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즉 “산업화 → 고용증가 → 근로소득 증가 →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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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확대 → 빈곤률 감소”가 이루어지던 시점까지는 사회보장체계를 강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시작되고 실업과 고용불

안이 확산되면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 즉, 중산층이 감소하는 – 문제

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먼저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이고, 한국이 현재 경

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은 여전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산층 

또한 형성 초기 단계에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탈산업화의 진행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 비교의 관점

이다. 이는 탈산업화, 노동시장 유연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 한‧중‧일 3국 모두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에 상응하는 정책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

로 복지정책 차원에서의 개입 또한 이원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계

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인구고령화가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재정확충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인구고령화와 실업․빈곤 등으로 인해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와 조세를 통한 공공부조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모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고용․복지정책의 연계방식에 대한 비교의 관점이다. 한‧중‧일 3국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동아시아 복

지국가들은 오랜 기간 <저복지․ 노동중시>(低福祉‧勞動重視)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 발전과정을 

통해 나타났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 복지국가

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복지를 전제로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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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조건을 강제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전략을 강화할 

것인지, 근로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통제하는 새로운 고용․
복지 연계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제 한‧중‧일 3국은 복지

지출 증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고령화와 전통적 가족구조 해체

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용구조와 소득분배구조 악화가 복지수

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의 발전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발전주의모델의 성공신화: 그 빛과 그림자

 한‧중‧일 3국에게 <전통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성장과 고용 중심

의 저복지 정책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 동아시아 발전주의 모델에서 복지정책의 위치는 미미했기 때

문이다. 그것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표현은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정치가들의 입을 통

해, 더 나아가 유럽 정치가들의 입을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실에서 <경제성장 → 고용창출 → 소득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복지확장을 할 재

정능력도 충분하게 된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에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

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만큼 복지를 확대할 절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깨어진 상황, 즉 복지수

요는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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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일본과 한국이 직면한 상황이기도 하다.

〈표 6-3〉 한‧중‧일 3국의 1인당 GDP 및 증가율 추이

US dollars per capita % change per capita

1990 2000 2005 2010 90~00 00~05 05~10

China 464 1,130 1,746 2,895 9.3 9.1 10.6 

Japan 31,035 33,931 36,016 36,184 0.9 1.2  0.1 

Korea 8,383 14,749 17,959 21,119 5.8 4.0  3.3 

Europe 18,957 22,946 24,953 25,731 1.9 1.7  0.6 

N. America 31,004 38,827 41,627 41,296 2.3 1.4 -0.2 

World 5,681 6,463 7,002 7,365 1.3 1.6  1.0 

자료: OECD.stat

한국과 일본은 20세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중산층54) 육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경험한 국가들이다. 20세

기 중산층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산

층은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심세력이자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집

단이며, 복지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조세부담을 통해 사회보장체계를 떠

받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산층 육성은 성장과 분배 

그리고 재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일본은 중산층 확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경

우이며, 그 성장모델은 한국과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일본은 1960년대 중반 국민의 9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1億總中流社會에 도달했다. 이는 산업화시대 저축과 투자확대, 

54) 중산층은 각 개인의 주관적 응답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과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
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제는 중산층에 대한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한 집단을 중산층으로 가정하는 
방법과 1일 지출이 10달러~100달러 구간에 위치한 가구를 중산층으로 가정하는 방법
(OECD)이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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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값싸고 좋은 노동력에 기반한 성장모델이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

에서 보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고유한 방식을 전제로 하는 모델이기

도 했다.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노동을 통한 자립

정신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이었던 셈이다.  1970년대 한국 또

한 이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자신을 중산층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을 넘어선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산층은 198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 전체 인구의 

75.4%에 이르게 된다. 이는 빈곤률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산업화시대의 고용․복지 연계모

델, 즉 저복지의 연계모델을 구축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신화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은 1980년대 오

일쇼크와 1990년대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전체적인 소득불평

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격차사회에 진입하기 시

작했던 것이다. 한국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산층의 붕괴 

또는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산층 규모는 1990년 75.4%에서 2011년 

67.7%로 빠르게 감소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소위 양극화 논쟁을 불러일

으키게 된다.55) 탈산업화로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빈곤과 소득불

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취약했던 것처럼 보인다. 사회보장제도의 이중구조는 노동시

장에서 발생한 소득격차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격차를 더욱 확

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취업으로 복지수요를 통제

하는 저복지 전략이나, 양질의 표준화된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55) 김동열(2011),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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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연계하며,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채택했던 전통적 성장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채

택하고 있는가. 최근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증대 정책은 1960년

대 일본의 중산층 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내수 기반형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산층 육성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산층의 증가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중산층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현재 중산층 규모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56)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1억 6천만 명에 달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57)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소득불평

등이 악화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과 후반 OECD 국

가들의 지니계수를 보면 그 수치가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중‧일 3국의 지니계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0.439에서 2000년대 후반 0.469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

등이 2000년대 중반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은 1992년 0.32에

서 2009년 0.49로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vs. 농

촌> 그리고 <농민공 vs. 도시 호구자>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이 큰 영

56) 본 보고서의 제5장을 참조
57) Homi Kharas(2011),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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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중국은 고용창출만을 강조하는 

저복지 전략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이원화를 방치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구축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

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세계화와 (탈)산업화라는 맥

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지만, 각국

의 산업구조가 산업화와 탈산업화라는 다른 단계에 놓여 있으며, 이것이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화는 일국 차원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대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는 자본과 기업을 선진국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산업

국(new emerging countries)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다. 선진국은 제

조업부문 취업자가 감소하고 서비스부문 취업자가 증가하는 탈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신흥산업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부문 취업자가 증

가하며 거대한 중산층이 형성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게 고용․복지 연계

정책은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과 탈산업화를 

전제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견해야 하고, 중국

은 고성장과 산업화를 전제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경험했던 문제점을 반면

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도, 고용불안과 소득격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원화를 축소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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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한‧중‧일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1991 2000 2005 2010

China

Agriculture 59.7 50.0 44.8 -

Industry 21.4 22.5 23.8 -

Services 18.9 27.5 31.3 -

Japan

Agriculture  6.7  5.1  4.4  3.7

Industry 34.4 31.2 27.9 25.3

Services 58.4 63.1 66.4 69.7

Korea

Agriculture 16.4 10.6  7.9  6.6

Industry 36.0 28.1 26.8 17.0

Services 47.7 61.2 65.2 76.4

   주: 전체 취업자 중 산업별 취업자의 %
자료: UN 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2.

하지만 과거의 성공신화는 종종 정책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걸림돌이 되

기도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

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시대환경 속에서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세계화가 자본의 이동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장하고 있고, 

탈산업화가 서비스업종에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상황

에서 기존의 성공신화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사실 21세기 한국이 직면한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고용창출과 

취업촉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확대가 고용

창출과 취업촉진에 순기능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한다. 말 그대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확대를 기피하려는 정치적 수사이거나, 복

지정책을 저비용의 일거리 사업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복지수급자에게 취업을 강제하는 근로연계복지정

책과 동일시하는 경향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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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사회보장제도의 당면문제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위

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나 고용보호법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고 빈곤화되기 전에 재취업을 촉

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

고 각종 근로인센티브를 결합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빈곤화된 집단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적정하게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업을 촉진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에 대

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서구의 근로연계복

지 방식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의 근로빈곤 문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것은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2012년 실업률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 또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2012년 실업률은 약 

4%에 불과하다. 중국도 2012년 실업률 또한 약 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근로빈곤층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최적의 지

표가 아닐 수 있다. 사실 한‧중‧일 3국이 직면한 문제는 실업률은 낮지만 

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

는 원인이 실업 외에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중‧일 3국의 근로빈곤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근로빈곤층 발생환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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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여건과 노동시장여건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개입

으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상황, 고용여

건과 소득분배구조,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의 이원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이원화가 함께 진행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직위험이 높은 집단이 근로소득

도 낮고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고용불안의 확산을 막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사회보험 가

입을 촉진하고,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을 확대하는 고용․
복지 연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물론 이는 특정한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 정책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 빈

곤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

와 강력한 취업지원을 하는 제반의 정책을 잘 연계해야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

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취

업지원 프로그램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정

책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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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환경과 특징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경제사회
여건

평균 경제성장률(2000년대) 4.6 10.3 0.9

탈산업화 정도
(서비스업 취업자)(2008)

67.8 33.2 67.3

실업률(2012) 3 4 4

비정규직 비율(2011) 23.8 - 13.7

상대빈곤률(2000년대말) 15.0 - 15.7

노동시장
요인

임시직 고용보호(EPL) 2.13 1.75 0.88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34.5 - 33.3

복지정책
요인

실업보험 가입률 67
(2011)

18.7
(2012)

75
(2005)

공공부조 수급률(2012) 5 6.6 1.7

사회지출
수준

공적사회지출(2010) 9.2 6.5
(2007) 22.3

GDP 대비 실업급여(2009) 0.4 - 0.4

GDP 대비 ALMP(2009) 0.6 - 0.4

자료: OECD.stat ; OECD Factbook 2011 ; ADB statistical yearbook 2012 ;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1

3. 한‧중‧일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특징 비교

 한‧중‧일 3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비

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의 고용보호제도(EPL)는 일자리를 이원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치고 있다. 199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비정규직 근

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고용보호조치는 정규직 근로자

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임시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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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사실상 빠르게 무력화되었다. 물론 최

근 들어 각국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정

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매우 엄격한데 비해, 민간부문에서 일하

는 많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요건평은 중국의 근로빈곤 문제가 국영기업보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

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후 한‧중‧일 3국은 근로소득 그

리고 고용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노동의 이원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상대

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된 집단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이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이다(Goishi, 2011; Osawa et. al, 2012; Yao 

Jianping, 2011; 노대명 외, 2011).

〔그림 6-2〕 한‧중‧일 3국의 임시직 근로자 고용보호 지표의 추이

자료: OECD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

둘째, 한‧중‧일 3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빈곤위험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정책적으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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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로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최저

임금은 시간당 금액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 또한 중요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수준과 적용방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어느 수준인지 살

펴보면, 상대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근접하

고, 영국 또한 40%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은 

2012년 현재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각각 35%와 33%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이 없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최저임금

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약 11%~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3〕 주요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추이

자료: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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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실직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

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실업보험 가입율과 실업급여 수급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다. 한‧중‧일 3국은 1980년

대 또는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것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저하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일본

에서 15~64세 근로자 중 실업보험 가입자는 1995년 80%에서 2005년 

75%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보

험 가입률은 약 67%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Duell et al., 2010 : 

87). 중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도시와 농촌지역 임금근로자는 

약 7억6420만 명, 그 중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4317만 명으로 추정된

다.58)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실업보험 가입자 비율이 약 18.7% 수준

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중국이 2010년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개

혁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실업보험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

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 가입률은 일정 수준에서 정체하게 될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실업보험의 역할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하나는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실업보험의 

실업자 보호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

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59) 다른 하나는 비정규

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보험 미가입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다. 다음 표를 보면, 2011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보험 가입률은 

58)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table 4-2 참조
59) 2009년 한‧중‧일 3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각각 30.0%, 15.3%, 12.1%로 추정된다. 한국

과 일본은 OECD.stat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중국의 수치는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0을 토대로 필자가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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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은 42.3% 수준이며, 그마저도 개선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6〉 한국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구분 고용형태 04.08 05.08 06.08 07.08 08.08 09.08 10.08 11.08 

국민연금
(직장)

정규직 72.5 75.7 76.1 76.3 77.3 78.9 78.4 79.1 

비정규직 37.5 36.6 38.2 40.0 39.0 38.2 38.1 38.2 

건강보험
(직장)

정규직 73.8 75.9 76.1 76.7 78.0 79.8 79.5 80.9 

비정규직 40.1 37.7 40.0 42.5 41.5 43.4 42.1 44.1 

고용보험
정규직 61.5 63.8 64.7 64.3 65.8 67.6 75.7 77.4 

비정규직 36.1 34.5 36.3 39.2 39.2 42.7 41.0 42.3 

자료: 통계청, KOSIS

넷째, 근로빈곤층이 의존하게 될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의 포

괄범위와 역할이다. 1990년대 이후 근로빈곤층 또한 계속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서 2002년 일본의 근로빈곤층은 3.9%에서 

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Goishi, 2011 ; Murakami, 

2011). 그리고 한국의 근로빈곤층(취업빈곤층)은 1997년 9.5%에서 

2011년 11.1%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노대명, 2013).60) 중국의 경

우, 근로빈곤층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중국의 절

대빈곤율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이 점에서 근로자 중 빈

곤층 규모가 과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농민공이나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저임금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근로빈곤

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근로빈곤층 지

60) 한국의 근로빈곤층 규모에 미취업빈곤층과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추정하는 경우, 그 증
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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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은 경제환경과 고용구조 등의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될 개연성도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얼마나 많은 빈곤층을 보호하

고 있는가. 여기서는 각국의 생계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복지제도의 수급자 규모에 대해 살펴보

겠다. 물론 아래 수치는 각국 공공부조제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2012년 7월 현

재 약 213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1.67%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61) 이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3년 현재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복지제도 수급자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62) 중국의 공공부조제

도는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오보공양제도 수급자를 합하면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6.0%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도시와 농촌지역

의 각종 한시적 부조제도 수급자를 모두 더하면, 약 6.64%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3)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빈곤층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가. 근로능

력자에게 적용하는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급여

수준 그리고 기타 근로능력 기준을 보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생활보호제도 수

61) Akiko S. Oishi(2013), “Child Support and the Poverty of Single-Mother 
Households in Japan”, <IPSS Discussion Paper Series>,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62)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3년 현재 약 136만 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0% 규모이다. 여기에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 수급자를 더하면 그 규모는 약 
5%~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3) 중국통계국의 각년도 중국통계연감을 활용하여, 2010년 도시와 농촌지역의 최저생활보
장제도 그리고 농촌의 오보공양제도의 수급자는 약 8081만 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각종 한시적 부조제도 등의 수급자를 더하면 8907만 명에 이른다. 이는 각각 전체 인
구의 6.03%와 6.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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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생활보호제도 수급가구 중 기타 세대, 즉 근로빈곤

층 비중이 높은 세대가 72,403가구에서 287,968가구로 약 4배가량 증

가하였다.64) 이는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또한 근로빈곤층 증가에 따라 수

급가구가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수급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

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 수급자격에 근로능력자

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은 없다. 2012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약 141

만 명이며, 그 중 근로능력자는 약 26만 명, 즉 18.4%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이 부양하는 가구원을 합하면, 약 40%에 이르게 된다. 그 중 취업자

는 약 12만 명으로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4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노대명, 2013b).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한국의 근로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근로빈곤층 

수급자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 약 31만 명에 이르던 근로능력자 규모가 2012년 현재 26만 명으로 

감소했던 것이다.

제4절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특징 비교

여기서는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일 3국의 경제사회여건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 이어 3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동향

64) 이 수치는 후생노동성의 피보호자조사(평성24년 11월)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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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끝으로 한‧중‧일 3국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다.

1. 경제사회여건의 비교 : 공통점과 차이점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공통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노동의 이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대기

업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심하게 노출되는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노동을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을 중요한 가치

로 인식하고, 복지확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

다는 점이다. 그것은 고용문제와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복지

확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셋

째, 근로능력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는 점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취업과 빈곤탈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투자보다 수급을 억제하는 징벌적 조치가 강

하게 표출되는 이유를 말해준다.

 한‧중‧일 3국간에는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산업화 단계가 다르

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탈산업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이

다. 그것은 양국의 고용구조와 소득분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 산업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

를 말해준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사회보험의 가입률(coverage)과 보장수준(benefit 

level)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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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경우이다.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고, 사회보험 미가입율도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은 고용불안이 매우 심하고,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낮은 상황이

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일차적으로 사회보험 강

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셋째, 정치체제 측

면에서 정책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과 일본

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복지확대를 전제로 하는 고용․복지 연계정책과 

고용을 중심에 놓는 고용․복지 연계정책 사이를 맴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정치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기조가 자주 변화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인다.

2.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동향

 한‧중‧일 3국이 직면한 고용․복지 문제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어떤 방

식으로 일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분배‧재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은 세계화로 인해정책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제약

을 받게 된다. 고용보호를 강화하거나, 사회보장세를 높이는 정책이 산업

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

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각국의 탈산업

화와 인구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정책적으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구고령

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매우 보

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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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지지출보다 산업투자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은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

고, 의료보장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지출을 절감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채택된 

<사회보장․조세일체개혁안>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 및 

조세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

은 항상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정책

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이나 취업지원을 위해 추가재원을 배정하는 등의 실

질적인 조치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새로운 고용․
복지 연계정책을 구축하는 실험보다 사회보장 재원확보 또는 재정절감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보인다.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고령화

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지출의 증가에 대처해야 하고,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악화된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하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복지 연계정책 

또한 내실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

회보험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사회보험 가입률(coverage)

이 낮고,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 또한 낮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큰 동시에,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

층 복지사각지대도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문제는 노인빈곤층에 대

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다른 정책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빈곤

을 야기하는 노동시장 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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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를 통제하지 않는 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는 

힘들다. 하물며 공공부조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은 1990년대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2010년 최근까지 지침수준에 머물러 있

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법>을 통해 법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써, 가입과 징수와 관련된 강제력을 가진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에 이

르렀다. 최근 사회보험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중국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밖에도 공공부조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

지 공공부조정책의 기조는 도시 지역 우선정책이었으며, 도시와 농촌지

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추

진되게 되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를 정교화 하는 각종 조치 또한 취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단일기준은 없지만, 

최저생활비(minimum living standards)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단

위의 공공부조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은 주목할 만 하다.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라

는 패러다임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간 격차해

소, 농민공 처우개선 등은 사회보험보다 조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정책에 

더 근접하며, 지역개발정책이나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이 더 중요할 수 있

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일본이 이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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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은 사회보험제도의 가입률 정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지만, 가입률이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

다. 이는 농업종사인구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영세사업장의 비

중이 커서 현실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힘든 여건이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관리능력, 자산조사 및 서비스연계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각종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정책보다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공공부조정책과 결합시키는 형태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3.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한‧중‧일 3국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

보험제도가 근로빈곤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

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각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여건 그리고 문화의식 

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제도화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국의 공공부

조제도를 1) 선정기준과 2) 급여수준 그리고 3) 근로능력자 지원방식이라

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

한 것이다.

먼저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1) 소득기

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것이다. 소득기준은 각국이 공

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한‧중‧일 3국은 모두 최저생활비 또는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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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비와 같은 이름으로 소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재산기준은 대부분의 

국가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견 매우 관대한 선정기준처럼 보이지만, 재산

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논리라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기

준이다. 한‧중‧일 3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중‧일 3국은 공공부조제도 수급에

서 부양의무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생활보호제도에서 해당 신청가구를 보호하는데 비

해, 한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엄격하게 판정하여 수급에서 배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또한 헌법과 노인권익법 등을 통해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매우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2년 한 연예인이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정치쟁점이 된 바 있으며, 한국은 부양의무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노인들이 자살하는 등의 극단적 사태가 발생한바 있다. 이는 국민들

의 가치의식과 사실상 부양관계가 약화되는 현실 간의 괴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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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한‧중‧일 3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비교

기준 1 기준 2 중국 일본 한국

수급범위
(coverage)

소득기준 절대방식 상대방식 절충방식

재산기준 엄격 엄격 매우 엄격

부양의무기준 매우 엄격 엄격 매우 엄격

급여수준
(benefit level)

법적 구속성 법률 없음 법으로 보장 법으로 보장

용 어 최저생활비 최저생활비 최저생계비

급여상한 지역별 상이 급지별 상이 전국 단일기준

근로능력 기준
(workability)

근로능력자 지원 배제  배제 지원

조건부과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건부과

징벌적 조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온적

이어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이다. 한‧중‧일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

을 비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급여를 현금급여로 환산한 뒤, 

그것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작업은 많은 자료와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하다.65) 이 점에서 생계급

여를 중심으로 급여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이는 공공

부조제도의 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절한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일본 근로

자세대 소비지출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활비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중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 급여수준을 비교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
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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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마켓바스켓 방식의 계측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중위소득의 40% 수준이다.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는 

한 달 간 최저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66) 중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한 최저생활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단위에서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직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운영

이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저생활

비는 최저임금이나 실업급여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경

을 예로 들면, 최저임금의 70%가 실업급여가 되고, 최저임금의 40%를 

최저생활비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 최저생활비는 1인 기준이 된다.67) 

다만,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중 상당수가 급여만

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준다

(Chack et. al., 2012).

끝으로 근로능력유무 기준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취

업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근로빈곤층을 생계급여 등의 소득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취업빈곤층을 제외하고 있다면,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하기보다 취업

우선정책을 강제하는 경우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빈곤

층을 실업부조나 다른 복지제도로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구 각국의 공공부조제도

66)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급여수준은 지난 10년간 다른 저소득층
가구 대상 지원 금액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급여수준의 충분성 이상으로 
다른 빈곤층과의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7) 북경지역의 최저생활비 산정방식은 2013년 6월 북경의 총공회 담당자들과 인터뷰과정
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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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하는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제

도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 중 공공부조

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수급자

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중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를 보면, 그 차이가 현

격하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특징과 최근 개편동향

앞서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광의와 협의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정책은 

위에 언급했던 공공부조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조건부로 취

업 등을 강제하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이는 공공부조제도 

수급자가 근로능력자를 포함하는지, 명시적으로 근로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지, 의무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등이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여기서는 광의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일 3국에 소득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또는 실업부조제도 

등이 존재하는지, 미국의 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제도나 유럽의 사회보

험료 지원제도 등이 있는지, 그리고 미취업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 한‧중‧일 3국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특징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간략하게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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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복지와 관련해서 공공부조제

도가 아니라 구직자지원제도 등 실업자에 초점을 둔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홈리스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활곤궁

자에 관한 지원법률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미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생활보호제도 수급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어 한국은 지금까지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였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의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독립된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근로빈곤층을 공공부조제도의 수급대상으로 

포괄한 상태에서 근로빈곤층 대상 공공부조제도를 분리하지도,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의미한다. 

끝으로 중국은 아직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

이다. 물론 최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최

저생활비(minimum living costs) 개념을 도입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가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가 확대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근로빈곤층 중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비중이 낮고, 

급여수준 또한 낮아 근로유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급자 확대와 급여 현실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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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구성요소 비교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형식적인 제도의 유무만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다. 그 제도가 얼마나 많은 근로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으

며, 급여 및 기타 지원은 그 수준이 적절한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얼마

나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소득보장 기능과 관련해서 근로빈곤층에게 공공부조제도나 실업

부조제도를 통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한‧중‧일 3국 

중에는 실업부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근로능력자의 공

공부조제도 수급허용 여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근로능력자의 공공부

조 급여수급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장애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8) 

실제로 각국의 행정일선에서 공공부조제도를 관리하는 실무자들 중 상당

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반대하거나, 보다 엄격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69) 조건부과규정은 근로능력자에

게 공공부조 수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점에서 현

재 한국에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

서도 여성가장에게 구직등록을 강제하는 규정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68)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제도 수급신청자에게 자산조사를 승인한다는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신청을 자제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의 공공부조제도 수급조
건에는 三無라는 표현이 있으며, 이는 자녀와 소득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공공부조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9) 2013년 5월~7월 사이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 중국의 북경과 항주의 공공부조제도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이
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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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제

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일본은 사실상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수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총공회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빈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적 성격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

거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근로유인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노동공급 측면의 유인정책, 

2) 수요측면의 유인정책, 3) 사회서비스 지원정책이 그것이다. 먼저 노동

공급 측면의 유인정책은 서구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근로세액공제(EITC)나 영국

의 근로가구세액공제(WFTC)를 들 수 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

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저임금의 노동공급을 유지하게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당수의 국가들이 근로유인제도를 갖추었다. 흥미로운 점

은 1990년대 후반에는 매우 각광받는 제도였지만, 최근 이 제도의 실효

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3국 중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다. 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

세제가 그것이다. 근로세액공제제도와는 반대로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방

향에서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있다. 서유럽국가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

는 정책으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숙련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한국은 두루누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실직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보육이나 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가구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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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취업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서

비스 연계가 활성화된 것은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또한 <희망복

지지원단>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역할

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연안지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

러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설치

된 경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셋째, 미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우선전략이 적용되고 있

는지,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프로그램(public work program)을 운영

하고 있는지, 사회적경제와의 연계가 있는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취업지

원 프로그램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70)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희망리본사업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을 의미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고용센터, 즉 Hello Work

이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Job Café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취업중심 프로그램과 재정일자리 프로그

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조직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은 각종 비영리민

간단체가 빈곤층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직빈

곤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

70) 여기서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프로그램, 즉 정부가 1일 
정액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일거리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public work program이나 direct job creation programs으로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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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이미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한 경우이며, 한국은 2006년과 2012

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고

용서비스 전달체계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서구 복지국가들은 고용사무소와 복지사무소를 통합하거

나, 공간적으로 함께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분명

한 것은 두 조직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

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복

지사무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것

은 이미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고용센터와 복지사무소를 공간적으로 함께 배치하

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71)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성

과 후생성을 합쳐 단일 부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앙단위에서의 융합

은 잘 이루어진 상태이며, 최근 고용서비스와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융합

하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용센터

에 해당되는 Hello Work와 복지사무소 간의 융합은 미완의 상태이다. 

그리고 오사카와 같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융

합을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민간전달체계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관리와 취창업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자활센터를 지칭

한다. 이 조직들은 기초보장제도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수급자 및 일

71)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융합실험은 현재 경기도의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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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저소득층 미취업자에게 재정일자리나 자활기업 또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6-8〉 한‧중‧일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제도적 구성

중국 일본 한국

소득보장

공공부조제도 △ △ ○

실업부조제도 × × ×

조건부과규정 × × ○

근로유인

근로장려세제 (EITC) × × ○

사회보험료 지원 × × ○

사회서비스 제공 △ ○ △

취업지원

취업우선 전략 - △ ○

재정일자리 × ○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 ○ ○

전달체계

고용․복지사무소 통합 × × ×

지방정부의 취업지원 △ ○ △

민간과의 協治 △ ○ ○

제5절 맺으며

세계경제와 내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연령

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인구고령화로 노후소

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을 위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압력은 이미 강력하다. 

하지만 지출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연령세대의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사회보험제도가 미성숙 되었거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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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 조세부담이 불가피할 것이

다. 문제는 근로연령세대는 안녕한가 하는 점이다. 이들은 고용불안과 저

임금으로 결혼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추가적 조세부담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

격을 흡수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성숙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사

회보험제도만으로 근로연령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입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고, 이들

을 중심으로 실업․저임금․고용불안에 노출된 집단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

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안

정적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집단을 배제함에 따라, 복

지이원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

과 더 높은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양상은 지금 한‧중‧일 3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기까지 

이행기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빈곤위험을 

통제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정

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험제도, 공

공부조제도와 사회서비스를 묶는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한‧중‧일 3국 국민이나 정책결정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하

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21세기의 근로빈곤 문제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

해서도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을 위한 조건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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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강제하는 것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

기 힘들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각국이 실험해 왔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시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를 확대하더라도 그것이 수

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게 하는 정교한 제도설

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

도와 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근로인센티브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이를 통

합하여 단일한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법제화하기란 용이하지 않아 보인

다.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300만 명~400만 명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시도

로 발전하기에는 그 조건이 취약한 것이다. 경제성장, 완전고용, 평생고

용,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전제로 했던 20세기 중반과는 시대상황이 다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 문

제를 피해 가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작은 근로장려금으로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중‧일 3국의 근

로빈곤층은 적정한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 연계 그리고 취업지원을 필요

로 한다. 근로빈곤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취업을 하고 자립

하기까지 지원한다면,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고비용의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값싼 비용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낙인을 찍는 프로

그램은 사실상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은 단지 저복지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여건, 산업과 노동시장여건, 복지정책의 성숙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고용․복지 연계정책 또한 정책방향이나 

추진전략 측면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근로

빈곤 문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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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에 상응하는 자원배분을 필요로 한다. 향후 한‧중‧일의 전문가 간에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몇 가지 제언





제1절 결론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란 매우 구체적인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미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했지

만, 정작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의 제도개편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많은 문제점은 일본과 중국 공동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것

이기도 했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협동연구를 통해 논의기반을 다져야 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3국의 복지레짐에 대한 기존 논의가 갖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한‧중‧일 3국간의 차이점은 서구 복지국가들과의 차이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은 발전주의 복지

국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정보가 제한적인 초기 

분석단계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한‧중‧일 3국간의 차이점에 주

목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생겨난 원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

점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해서 복지레짐의 성격을 유형화할 수 있

는 새로운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이들이 서로 다른 

복지레짐에 속하는 국가인지, 같은 복지레짐에 속하는 국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당부분 고용․복지 연계

결론 및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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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한‧중‧일 3국의 성장전략이 갖는 유사성이 각국의 복지정책의 형

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

는 과정에서,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노력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뒤늦게 복지제도를 확충하려는 시도는 외부 경제여건으로 인해 좌절되기

도 하였다.72)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마도 중국 또한 고

도성장의 경험이 강한 국민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복지확장

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개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 특히 한국은 각 세대의 상이한 역사적 체험이 복지확장을 둘러싼 논

의에서 상이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용창출만으로 모든 문

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여전히 성장과 고용창출

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지확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

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자에게 공공부조제도의 현금

급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부조제도나 기타 저소득층 복지제도가 보호하는 

근로빈곤층 수급자의 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역설

적으로 말해서, 한국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4년간 근로빈곤층 수급자 규모

는 꾸준히 감소해 왔고, 선정과 급여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차별이 있

72) 일본이 1970년대 복지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다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좌
절하였다면, 한국은 김영삼 정권에서 복지확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다 외환위기를 
맞아 타의에 의한 복지확대를 했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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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점에서 한‧중‧일 3국은 제도화의 정도와 무관하게 내용적으로 근

로빈곤층의 복지급여 수급을 통제하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빈곤층 수급

자가 증가하게 될 개연성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중‧일 3국에서 근

로빈곤층 중 복지급여 수급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것

은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가와 복지정책 전문가, 심지어 일선의 복지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근로능력자의 복지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태도

를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서구 복지국

가들처럼, 근로빈곤층 복지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5%~10%에 이르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복지국가 또한 복지수급

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과 근로빈곤층의 복지의식은 제반 환경변화와 맞물려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연계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

급자에게 낙인감을 주어, 복지급여 수급을 억제하게 만드는 기능이 강하

다는 점이다. 각종 선거공약이나 정책구호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물론 그것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제약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복지급

여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본인

의 자립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또한 강하게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각국 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

는 가시적인 취업촉진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재원을 투입

하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의 선호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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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그

리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수년간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근로빈

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취업지원 및 근로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근

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에 인색한 국가들에게는 요원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화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인지, 실업

부조제도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속단

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취업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실

업부조를 강화하는 방식이나, 근로능력자에 대한 구분 없이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떠한 형

태이든 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 고용과의 연계성을 강화

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절 몇 가지 제언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복지정책을 확장하는데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각종 제도와 프로

그램을 수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 그 저변에는 더 나은 

제도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생각, 진일보한 프로그램을 수입함으로

써 유사한 정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식과 자원배분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은 옷에 몸을 

맞추는 것과 유사한 시도가 된다는 점이다.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순수하게 각국의 정책경험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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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로부터 신선한 교훈을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은 하나의 복지레짐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20세기

의 성장전략과 중산층 육성전략 그리고 저복지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서

로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더 공개적이고 적

극적일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의 공공부조제도와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연구과정

에서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실험과 그에 대한 학문적 분석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 

학문적 고민과 밀접한 것이었다. 특히 근로빈곤층에게 복합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실험은 일본과 중국에서 한결같

이 표출되는 정책방향이었다. 일부 실험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진행

되는 실험과 유사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지금 한‧중‧일 3국이 서로에

게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한‧중‧일 복지정책 및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활성화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성급하게 다른 나라의 정책을 재단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 또는 아시아지역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서구 

복지국가 또는 OECD국가들에 집중했던 연구를 아시아 지역 국가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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